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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유지·보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

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촌사회의 활력

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의 발전과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

고 귀농·귀촌자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애로요인

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목적 및 경제적 조건에 대응한 귀농·

귀촌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귀

농·귀촌 대책에서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조직화를 통한 자조적인 노력을 유

도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체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태와 평가,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농업·

농촌인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연구의 배경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유지·보전에 심

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

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의 발전과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애로요인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목적 및 경제적 조

건에 대응한 귀농·귀촌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

러 정부차원의 귀농·귀촌 대책에서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조직화를 통한 자

조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체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방법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리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현황자료, 관

계자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 추진체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 귀농·귀촌사업의 평가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현장 민간조직, 마을, 선도 귀농인

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정착실태와 경제활동 및 지역활성화 활동에 대

하여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동향과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활성화에 바탕을 둔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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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는 첫째,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

귀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문제를 농촌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농’의 가치를 가지고 현대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둘째,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

해 없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착에 실패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마

찰을 초래하여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 민간의 자율조직이 담당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역할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장벽을 해소하고 귀

농·귀촌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통합을 꾀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추진체계의 확립 방안에서는 중앙 및 지방의 추진체계 정비, 민

간 지원조직의 육성, 귀농·귀촌 관련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지방

자치단체 사업평가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준비단계에서 귀농·귀

촌 의식교육 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보공급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정착단계에서는 귀농·귀촌지역의 맞춤형 교육·컨설팅체계 강화, 농지, 주

택 등 영농·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6차 산업형 마을법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발,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ABSTRACT

Supporting Strategy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Community

Background of Research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s because of ag-
ing and decrease of rural population. The phenomenon of city people's 
moving to rural areas can be an alternative way of maintaining rural 
society. As many people are returning to rural areas from urban areas, the 
need for customized measures to meet various needs of citizens undergoing 
various difficulties when they are moving to and settling in rural areas is 
also increasing.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plans,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that can induce the returning people to make 
self-help efforts through their organization is needed as well.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vitalizing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pre-
vious studies and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for vitalizing rural areas. 
   There are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return to rural community, such 
as information supply system,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securing in-
come, searching for work in rural areas, and other supporting system or 
organizations. We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returning to the farm by 
each stage of the retur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establishment of a policy system is needed. We should improv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ystem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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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secto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of people who return to the 
farm are also necessary. In the preparation stage, education for raising 
awareness about living in a rural area and one-stop information supply sys-
tem are required. In the settlement stag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and consulting in support of farming and living should be strengthened. 
Finding private-led public service projects and job creation through village 
corporations of "sixth industry" are also important for stable settlement. 
Lastly,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Researchers: Moon-Ho Park, Nae-Won Oh and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2. 1～2012. 12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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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농업의 약체화와 소멸되

어가는 한계농촌지역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지역의 유지·보전에 심

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시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귀농·귀촌 인력이 크

게 증가되고 있어 이들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

소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20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10,503호(23,415명)로 집계되었으며, 40~50대의 장년층(59.2%)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거 IMF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귀농·귀촌이 급증하다가 현지 

적응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경험에서 보듯, 귀농·귀촌자들의 현

지적응에는 많은 애로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9년부터 귀농·귀촌 종

합대책 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

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의 선행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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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따른 애로요인도 다양화되고 있어, 귀농·귀촌자의 목적 및 경제적 

조건에 대응한 귀농·귀촌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아

울러 정부차원의 귀농·귀촌대책에서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조직화를 통한 

자조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체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지

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귀농·귀촌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응 방안

○ 귀농·귀촌 과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 정보공급, 교육, 소득 및 일자리, 지원시스템, 조직화  

3. 선행연구 검토

3.1. 귀농·귀촌의 개념 및 범위

귀농·귀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직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

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

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 출신 또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

로 분류하여 협의의 귀농·귀촌으로 정의하고 있다(강대구 2006 등).

이에 따라 귀농 귀촌 유형 또한 귀농·귀촌 경로 중심의 U-turn, I-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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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urn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으로서의 관점에서 “신규취농”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귀농자를 “새로이 농업 분야에 종사 하는 자로서 농업생산 

분야에 가족경영체를 창업하거나 부모의 영농승계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도 있다(마상진·정기환 2008).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귀농자를 

“농촌의존형이면서 귀농지역이 농촌환경이 유지된 거주지역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권역내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상시

거주자”로 정의하여 귀농·귀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서만용·구자

인 2005, 김철규 외 2011, 유정규 외 2011). 이는 최근 대다수의 귀농자가 농

촌생활양식과 경관을 향유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한다는 점과 귀농·귀촌의 

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귀촌인의 기여도

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의 유형구분도 김철규 외(2011)는 “경제생계형”, “대안

가치 추구형”, “개인생활 효용형”, 유정규 외(2011)는 “경제생계형”, “가치추

구형”, “은퇴귀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3.2. 귀농·귀촌의 연구동향

귀농·귀촌의 흐름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MF 이전까지는 농

업에 대한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추구형” 귀농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말 IMF 사태에 따른 도시 실직자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생계대책으

로 개별적으로 귀농을 추구하는 “경제생계형”귀농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농촌의 경관과 자연생활을 추구

하는 은퇴귀촌형과 생계수단으로서 농업을 추구하는 생계형 귀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IMF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귀농·귀촌 관련 연구는 농업을 직업으로서 귀농·귀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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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중심으로 귀농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초기의 정책도 

협의의 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강대구(2005):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귀농자들의 귀농

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개발을 전제로 하였음.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마상진·정기환(2008):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요인의 규명과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 네트

워크 관련 진입장벽 해소, 자본, 전문성, 시장관련 진입장벽 해소, 신

규 취농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한편, 최근에는 귀농·귀촌이 크게 늘어나면서, 귀농·귀촌을 도시문제와 농

촌문제의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즉, 귀농·귀촌을 통

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귀

농·귀촌자의 목적에 따른 유형별 대책 및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사회

적 갈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김철규 외(2011):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

으로 규명함으로써 귀농·귀촌과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

촌 정책 개발을 시도하였음. 진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귀

농·귀촌 전·후 변화를 분석하여 귀농의 성공적 정착과 재생산에 필요

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귀농·귀촌 특성에 따른 유

형화,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귀농·귀촌과 마을 간의 관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비교, 귀농·귀촌인 유형과 성공도 

및 맞춤형 정책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유정규 외(2011): 도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촌(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 이를 토대로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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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고 있음.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귀촌 단계

별 지원 방안,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정책지원 방안,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한편, 정부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책

을 추진하면서 정책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성주인 외(2011):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도시민 및 귀농

인력 활용 강화’ 정책군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전국 단위 실태 

파악 및 사례지역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음.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

하였는데, 재정비형 귀농·귀촌 주거지조성 및 빈집 재정비, 사회적일

자리 사업 확대, 통합적인 귀농·귀촌 정보체계 구축,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제안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단위 연구원에서도 지역의 실태를 

토대로 정책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창완(2009), 유학열(2011) 등은 

지역의 귀농·귀촌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3. 선행연구의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려 귀농·귀촌자 혹은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대부분 귀농·귀촌 준비 과정

부터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 사항, 현실적 어려움 등을 물었

다. 최근에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

사 항목으로서 농업 분야뿐 아니라 타 분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질문도 추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설문 분석 대상은 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분석 대상이 몇몇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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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경우도 있으며, 귀농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특

정 지역에 한정되긴 하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 가운데 가급적 넓은 범위를 포함하

는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 다섯 개를 선정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

다. 귀농·귀촌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현실적 요구에 부

합하는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민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주하였는가에 따라,

그리고 귀농·귀촌 단계에 따라 알맞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조사 내용을 이주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저자(연도) 제목 설문 대상[유효 분석 대상 수] 비고

강대구
(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귀농인식단계 - 귀농에 대한
정보를 받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161명]

귀농준비단계 - 귀농학교
졸업생 중심[155명]

귀농단계(초기/중기/정착) -
농림부 명단 기초[375명]

귀농인식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단계 대상
구분하여 조사

성주인 외
(20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

3개 사례지역
귀농·귀촌인[146명]
(봉화군 79명, 금산군
23명, 고창군 44명)

김철규 외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진안군 귀농·귀촌인[355명]
진안군 원주민[468명]

유정규 외
(2011)

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

귀농·귀촌인[60명]
(봉화[64명], 진안[50명],
하동 악양면[31명],
옥천[15명])

귀농·귀촌지역
특성 범주화→
대표적

사례지역 선택

인재개발원
(2011)

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지원 귀농/귀촌
교육과정 수료생[1,117명]
(귀농·귀촌인 487명/귀촌
비율 22.6%, 재이주민
26명, 미실행자 604명)

표 1-1.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 조사 수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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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채택한 귀농·귀촌 정의

강대구

(2005)

․귀농: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음

(U/J/I턴).

․귀촌: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위

를 포괄

* 귀농자 대상 분석 수행

성주인 외

(2011)

․귀농: 영농

․귀촌: 농업 외 경제활동(취·창업)

김철규 외

(2011)

․귀농: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할

담당

․귀촌: 먹거리 생산 외 다른 지역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능

담당(귀촌이기는 하나 일정 정도의 농업 영위를 전제로 하

는 경우 귀농으로 볼 수 있음)

유정규 외

(2011)

․광의의 귀촌: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변경

․협의의 귀농: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

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

부분을 영농을 통해 조달하는 것

․협의의 귀촌: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거

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조달하는 것

인재개발원

(2011)

․귀농: 영농

․귀촌: 전원생활

표 1-2.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 조사 수행 보고서에서 채택된 귀농·귀촌 개념

□ 연구별 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 응답자는 대부분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는 40

대 이상이 주를 이뤘다. 학력은 기존 농촌 주민들에 비해 고학력으로 나타났

다(유정규 외 2011,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전체의 67%). 귀농자 평균 나

이는 50세, 귀농·귀촌 당시 연령은 평균 41세였다(강대구 2005). 특히 귀촌인 

그룹 연령대 분포가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 젊은 

도시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귀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정규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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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자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대체로 농촌에서 거주하던 사

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많은지는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귀농자 대상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농촌이 고향인 응답자의 

비율이 76%(고향 농촌으로 귀향한 47.2%와 타 지역 농촌으로 귀향한 28.8%

의 응답자 합)로 나타난 반면(강대구, 2005),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

문에서는 이 비율이 56.6%(김철규 외, 2011)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귀

촌인보다는 귀농인들이 어느 정도 농촌과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05년에 비해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커짐에 따라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점차 

귀농·귀촌하는 추세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귀농 형태 가운데 신규 창업이 비율이 높으나, 귀농 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영농조언자가 있었던 비율은 1/3 정도에 그쳤다. 농업 배경이 

적은 상태에서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귀농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강대구  

2005).

문항 연구 응답 결과

농사경험
유무

강대구(2005)
직접 농사 경험 있음 58.1%, 부모님 직업 농업 72.8%,
농업계 학교 출신 15.5%

최초 귀농
형태

강대구(2005)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농업 승계 37.1%, 신규창업
44.5%

귀농·귀촌
전 직업

강대구(2005)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비중(32.5%). 그 다음으로
사무직(17.9%), 영업직(12.0%)

김철규 외
(2011)

사무/서비스/기술직 31.8%, 자영업 24.1%, 전문관리직
18.8%

인재개발원
(2011)

사무기술직 40.2%, 자영업 20.9%, 이전 직업 농어업
비율 2.7%

표 1-3. 귀농·귀촌자의 농사경험 유무, 최초 귀농 형태, 귀농·귀촌 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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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향 형성 단계 및 귀농·귀촌 준비 단계 관련 특성

이주 동기와 관련하여 주로 ‘농촌 삶의 가치를 지향’하거나 ‘가족 건강을 

위해’ 귀농·귀촌을 결심했다는 응답, 그리고 ‘농촌에서의 발전 가능성/투자

성’을 보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김철규 외 2011 등 참조). 일부 연구에서

는 남녀 귀농자의 귀농동기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강대구 2005).

이주 지역 선택 이유로는 주로 뛰어난 자연 환경, 연고가 있는 지역, 저렴

한 지가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정책 지원이 많은 지자체를 선택하였다는 응

답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귀농·귀촌 후 다시 도시로 이주한 재이주민의 이

주 지역 선택 이유로 ‘정책 지원이 많아서’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성주

인 외 2012 농업전망).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친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귀농·귀촌 준비 

기간으로는 1~3년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였다.

귀농·귀촌자들 85.6%는 2억 원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귀농·귀촌하며, 농지 

구입 문제에서 자유로운 귀촌자가 귀농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규 외 2011). 귀농자를 대상으로 귀농인력 유

입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이 37.1%로 압

도적으로 나타난 것(강대구 2005)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기타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의 고려 요인은 귀농인의 경우 토지(농지)에 

대한 관심이 52.5%, 귀촌인의 경우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이 45.9%로 나타났

다. 이는 귀농자와 귀촌자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귀농 지원 정책과 귀촌 지원 정책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정규 외 2011). 또한 귀농·귀촌 미실행 이유로 자금 및 토지기반 확보 문

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4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인재개발원 2011).

□ 귀농·귀촌 이주 실행 및 적응(정착) 단계 관련 특성

자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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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재이주민의 재이주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며(인재개발원 2011), 제도

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갈등 요인으로는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33.1%)’, ‘원주민이 

가진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30.6%)’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갈등

의 원인이 지역 원주민들의 폐쇄성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스스로에게도 원

인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농인이 귀촌인에 비해 원주민과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정규 외 2011).

문항 연구 응답 결과

갈등

경험/

주민

과의

관계

강대구
(2005)

만족하는 편 56.5%, 매우 만족 24.5%
매우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2.4%

김철규 외
(2011)

귀농·귀촌인보다 오히려 마을주민 및 지도자들과 친밀,
행정 공무원들과의 친화력이 가장 낮음.
그러나 마을주민들과 거리감을 두거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15～20% 정도로 나타남.
드물지만 갈등 경험 35%, 보통 이상의 빈도로 갈등 경험
14%

유정규 외
(2011)

갈등 경험 없음 28.8%

지역

활동

참여

성주인 외
(2011)

(복수응답)주민회의나 마을행사 45.9%,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30.1%,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없음 43.0%

김철규 외
(2011)

마을회의나 마을행사 참여도 높은 편, 마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음.
농민단체나 지역의 공적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저조
귀농·귀촌인들 간 모임과 활동에도 낮은 참여율

유정규 외
(2011)

마을행사나 회의 참여 62%, 귀농·귀촌인 모임 39%,
영농조합 및 작목반 29.5%, 행정위원회나 마을사업 등
참여 18.4～29.2%

표 1-4. 지역과의 관계 형성과 관련된 문항 조사 결과

귀농·귀촌자들은 주로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문적인 활동보다는 주

민회의나 마을행사 등 농어촌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 불

가결한 성격의 모임에 주로 참여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귀농·귀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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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마을의 응답자들은 귀

농·귀촌이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응답

한 반면, 소극적인 귀농·귀촌자 마을의 경우 지역 주민의 63.5%가 ‘별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성주인 외 2011).

귀촌자의 경제활동 종류는 이주 지역이나 인근도시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가 26.2%, 경제활동 없음 24.6%, 문학이나 예술 등 전문직 종사 23.0%, 농사 

이외의 자영업 19.7%로 나타났다(유정규 외 2011). 귀촌인 가운데 1/4 정도가 

은퇴형, 1/4 정도는 회사의 위치에 따른 귀촌인이고 농촌 지역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비율은 1/5 정도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꼽혔

다. 일자리 기회 부족, 사업자금 마련 등이 이러한 이유와 얽혀 있으며, 문화

나 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의 부재 또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귀농·귀촌 

하였다가 도시로 재이주한 이유로도 일자리 부족(34.6%), 소득 부족(26.9%)

등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미실행자는 자금 및 토지기반 

확보 문제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인재개발원 2011).

귀농·귀촌 성공요인으로는 ‘농촌의 삶에 대한 가치와 신념’, ‘경제적인 여

유자금’, ‘농촌사회와 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지역 주민과의 화합 등 

사회적 관계’,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등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었

다(유정규 외 2011, 김철규 외 2011 참조).

□ 귀농·귀촌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 단계 관련 특성 및 성과

귀농·귀촌의 만족도 혹은 자기평가로는 대체로 ‘성공적이다’ 혹은 ‘만족한

다’는 응답이나 ‘보통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유정규 외 2011, 김철규 외 

2011).

향후 지속적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 귀농·귀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화·예술 등 농촌지역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활

동(26.9%)’, ‘인구 증가를 통한 마을유지(21.9%)’, ‘가공, 유통 등 농업부가가

치 증대(15.6%)’,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12.5%)’ 순으로 나타났다(유정

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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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만 의지할 경우 이주 초기 충분한 소득 확보가 더 어려울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여건 역시 농축산업 종사자일수록 악화되었

다는 답변이 많았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소득 감소 응

답 비율이 63.2%로 농업외 활동(겸업포함)이 37.8% 응답을 보였음에 비해 매

우 높다.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응답도 농축산업의 경우 50.9%, 농업외 활동

(겸업포함)의 경우 24.3% 정도로 절반이었다(성주인 외 2011).

설문문항 조사 응답 결과

예상 소득/
소득 변동
방향

강대구
(2005)

올해 농업소득 예상액 1,000～2,000만원 34%,
1,000만원 이하 37%, 4,000만원 이상 8%

성주인 외
(2011)

크게 감소 57.2%, 감소 18.6%, 큰 변화 없음 17.9%

김철규 외
(2011)

1,000만원 미만 20.4%(500만원 미만 13.3%),
1,000～3,000만원 50.8%, 3,000만원 이상 28.8%

인재개발원
(2011)

소득 감소 76.3%, 증가 6.4%

삶의 질/
가치관 변화/
만족도

성주인 외
(2011)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짐 14.4%, 조금 나빠짐 23.3%,
큰 변화 없음 17.8%

김철규 외
(2011)

귀농·귀촌 후 가족가치, 자아 존중감과 열정,
농업·농촌과 생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짐.

농촌 발전
(지역활성화)

성주인 외
(2011)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 기간이 오래된 마을과
1사1촌 교류활동 수준이 높은 마을에서 귀농·귀촌의
농어촌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김철규 외
(2011)

약 60%가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

유정규 외
(2011)

귀농·귀촌인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 됨 48.8%(매우
도움 28.8%)

표 1-5. 귀농·귀촌후지역사회참여및기여, 성과등과관련된문항조사결과

□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조사 응답자 평가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원프로그램 혹은 교육 관련 문항이 포

함되었다. 주로 각 지원프로그램 혹은 교육이 실제 귀농·귀촌 시 얼마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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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 실효성을 평

가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응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도움 된다

(33.7%)’, ‘매우 도움 된다(31.5%)로서 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가 긍정적

이었다(인재개발원 2011).

귀농·귀촌인들이 이주 초기에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어렵기 때

문에 영농 교육만으로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 시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

고 있다. 주택 문제 해소책이나 농지 알선 지원 경험이 소수라는 점도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성주인 외 2011).

설문문항 조사 응답 결과

지원 받은 시책
성주인 외
(2011)

영농기술 교육 52.7%,

이사비용 지급 53.4%(봉화군 94.9%),

빈집 정보 제공 1.4%, 전원주택단지 조성

1.4%, 임시 거처 마련 2.1%, 농지 알선 2.1%,

지역 내 일자리 제공 2.7%

도움이 된 시책
유정규 외
(2011)

영농기술교육, 선진농가실습/후견인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남.

교육프로그램

현장적응 도움도

인재개발원
(2011)

어느 정도 도움 33.7%, 매우 도움 31.5%

성공적 귀농·귀촌

위해 필요한

행정시책

강대구
(2005)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취농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농가·

농장 체험프로그램 제공

유정규 외
(2011)

지역에 따라 지원자금 융자, 일자리 소개 및

알선, 귀농·귀촌 상담안내 확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귀촌자는 성공적인 귀촌을 위해 ‘귀농·귀촌 상

담안내 확대(24.6%)’, ‘귀촌 지원자금 및 융자

(24.6%)’와 비슷한 비율로 ‘이주 후 일자리 소개

및 알선(23.0%)’을 꼽았음.

표 1-6. 귀농·귀촌 관련 교육 과정 및 기타 지원에 대한 귀농·귀촌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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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력 유입에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자들은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농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

과 컨설팅, 농가·농장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꼽았다(강대구 2005). 귀촌자는 

성공적인 귀촌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귀농·귀촌 상담안내 확대(24.6%)’,

‘귀촌 지원자금 및 융자(24.6%)’와 비슷한 비율로 ‘이주 후 일자리 소개 및 

알선(23.0%)’을 꼽았다(유정규 외 2011). 귀농자는 농지 구입 문제로 인한 자

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귀촌자의 경우 거주지 문제만 해결하면 초

기 목돈 자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 시사점

선행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귀농·귀촌 단계별로 적절한 방식의 지원

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귀농인과 귀촌인 그룹을 구분하여 귀농·귀촌 추진 

방안을 설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1 귀농인과 귀촌인 공통의 문제로는 경

제적 어려움 및 일자리 기회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귀농 중심 혹은 은퇴형 귀촌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새로운 의미

의 귀촌이 부각되는 만큼 문화·예술, 농업 부가가치 증대 등 귀농·귀촌인이 

농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지목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대도 

있다. 귀농·귀촌인이 준비 과정 및 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줄이고 

농촌지역 활성화의 견지에서 농촌지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1 선행연구 조사들은 연구대상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시점 차이도 존재하므로 

점차 도시민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 해석 시 이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점 차이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귀농자와 귀

촌자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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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촌에 필요한 귀농·귀촌

인은 종전의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초점을 맞춘 ‘귀농’이나, 최근 새롭게 제

기되고 있는 협의의 ‘귀촌’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지역이 요구하는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포괄적 개념의 귀농·귀촌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귀농·귀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귀농·귀촌 현장의 정책 및 사

업의 수급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 실태와 사례 검토, 현장의 행정담당자, 전문가, 선도 귀농·귀촌인의 의견

을 토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로, 귀농·귀촌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민간조직, 마을, 귀농인 등 귀농·귀촌 관련 각 주체의 실태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귀농·귀촌이 지역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로, 앞의 국내의 실태와 사례, 일본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재검증하였다.

4.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4.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귀촌의 추진 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포괄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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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귀농·귀촌의 동향과 의의에서는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동

향,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둘째, 귀농·귀촌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실태와 과제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리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현황자료, 관계자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례 지역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 추진체계,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의 추진실태, 귀농·귀촌 사업의 평가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와 과제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현장 민간조

직, 마을, 선도 귀농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정착실태와 경제활동 및 

지역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동

향과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사업 관련 

자료와 현청, 관련조직, 귀농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끝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와 추진 방안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를 토대로 지역활성화에 바탕을 둔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 연구 방법

첫째,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론적 검토, 관련 정책자

료 검토, 선행연구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둘째, 귀농·귀촌 동향 및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농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도-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동향 및 지역단위

의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자체 및 산하 관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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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지구 중심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추진체계 및 주

요이슈(교육, 마을정보, 주거, 소득·일자리 등)로, 관계자의 인터뷰 조사가 이

루어졌다.

셋째, 귀농·귀촌 마을·조직·선도농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귀농·귀촌자의 존재형태, 정착과정, 마을에서의 리더 역할, 귀농·귀촌자의 지

역사회와의 관계형성, 지역의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이며, 조사진행 방법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행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가급적 제외한 

마을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담당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귀농·귀촌 및 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이며, 담당자 101명에 대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시스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본 정책자료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로서 큐슈지역의 사가현, 카고

시마현을 중심으로 각급 단체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연구협의회는 사례지구 현장, 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형

태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원 주관의 전문가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

자,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와 수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귀농·귀촌의 동향과 의의 제2장

1.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의의

1.1. 본 연구에서 귀농과 귀촌의 정의

귀농·귀촌의 정의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유정규

(2011)의 개념을 수용하여,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촌지역으로 들어와 사

는 것을 광의의 귀촌으로 정의하고, 이후 주로 농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구분한다. 보통 귀촌이라 할 때는 협의의 귀

촌을 지칭하는 최근의 동향을 감안하여 광의의 귀촌은 귀농·귀촌으로 표기

한다.

협의의 귀촌과 귀농의 구분은 주된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

림 2-1>에서 비농업활동을 주로 하는 대각선의 위쪽(B, C 영역)이 귀촌, 오른

쪽(D 영역)을 귀농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활동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A 영역)는 은퇴형 귀촌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귀농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경우

(영역 C와 D) 비농업활동을 주로 하더라도 귀농이라 하고, 일정규모의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A와 B 영역)를 귀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은퇴형의 

2 현재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행정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농식품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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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의 크기는 농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3

그림 2-1. 귀농 귀촌의 구분

비농업

활동

농업활동

은퇴형

(A)

귀 촌

귀 농
(D)

(B)

(C)

1.2.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의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주거이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은 시

대를 불문하고 늘 있던 일이다. 이런 귀농·귀촌이 조명을 받은 것은 1990년

대에 들어와 귀농이 사회운동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때부터이다. 산

료 집계 시 귀농인과 귀촌인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귀농인: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전입신고 및 농

지원부, 경영체 등록, 이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집계)

* 귀촌인: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이때 농촌에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단순 거주민은 제외
3 경지규모 300평 또는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도 

취미농 수준이므로 농가의 정의를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처럼 이보다 높은 기준

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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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과정에서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소명감과 생태적이

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일단의 움직임이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환기시켰다.4

그러던 것이 1998년도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

히 늘어나면서 중요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생태와 전통

문화, 공동체적 삶 등의 가치를 찾는 귀촌자,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귀

농자, 전원생활의 이점을 누리려는 은퇴자 등 다양한 귀농·귀촌자가 늘어나

고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매

우 적었고 농촌인구 유지나 영농후계자의 확보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귀농·귀촌을 농촌 활성화의 동인으로서

의 가능성을 보고, 도시 과밀화와 농촌 과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적극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운동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러한 시각 변화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

론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론 틀이 신내발

적 발전론이다.

근대화론이나 정부 주도의 개발론을 비판하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해 발전해야 한다는 내발적 발전론은 주체와 자원의 빈곤 

때문에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지원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발적 발전론의 수정이론이 나오게 되었

다(김태곤·정기환·송미령 2006, p.9). 귀촌자가 가진 인적 역량, 자본, 네트워

크 등이 지역의 주체적 역량을 제고시켜 내발적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4 1996년에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창설된다. 창립선언문은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 그 생태적 공동

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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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은 이러한 수정이론의 일환으로 신내발적 발전론이라 할 수 있다(이

민수 외 2010, 김철규 외 2011, pp.67~68).

이러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 온 사례로 진안군을 들 수 

있다. 진안군은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6년 

귀농·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시민 인재 유치사업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구자인 외 2011).

한편, 혼주화라는 농촌사회경제의 보다 장기적인 변화 관점에서 귀농·귀

촌을 보아야 한다는 연구가 유럽에서 1990년대 이후 축적되어 왔다. 농업이 

중심이던 농촌지역이 구조적 변혁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가 농촌 내부의 다양성과 지역 간 차별

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짜이고 

일국의 농촌사회가 동질성을 유지한 과거와 달리, 농업과 관계없는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다양한 거래, 노동고용 관계가 혼재된 다양하

고 차별화된 농촌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Murdoch et al. 2003). 농

촌이주자들은 농촌에서 커뮤니티와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고 재창조하는 적

극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농촌사회의 정체성 위협과 원주민과 이

주민간의 갈등과 같은 역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영국 농촌에 대한 실증연구

에서 밝히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내발적 발전론의 시각에서 귀농·귀촌을 접근

하고자 한다. 즉, 도시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농촌에 들어가 지역활성화에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그 역할은 가장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생활을 하면서 정착에 성공함으로써 지역인구와 소득의 제고에 기여하

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창출하

5 우리 농촌도 농경사회를 벗어나 혼주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비농업인구가 과반

을 점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문

화, 사회관습, 공간구조 등에서 도시적 가치가 농촌적 가치와 공존하면서 갈등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구조적 변화의 관점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귀농·귀촌의 동향과 의의 23

고, 지역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를 복원하

고 구성원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민주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공

적인 귀농·귀촌도 이 농촌 활성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 귀농·귀촌 동향

2.1. 귀농·귀촌 가구 수 추이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수행한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귀농·귀촌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1년 귀농·귀촌 가구는 10,503호로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귀농·귀촌자 통계가 통일된 집계 기준이 미비하여 신뢰도가 낮고 지역별

로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귀농·귀촌자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시도별로는 강원도로 귀농·귀촌한 가구가 가장 많고

(2,167호), 그 다음이 전남도(1,802호), 경남도(1,760호), 경북도(1,755호) 순이

었다.

2011년 귀농가구는 6,541호로 전체의 62.3%, 귀촌가구는 3,962호였다. 전라

남도의 경우에는 조사가구의 84.4%가 귀농가구, 강원도의 경우 조사 가구의 

29.7%만이 귀농가구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따라 농어촌 이주 유형이 상이함

을 보여주고 있다.7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을 보면 40대 이하가 52.5%, 50대가 29.4%에 이르는 

6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귀촌자 파악에서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작용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사람은 비농업 경제활

동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귀농자로 파악한 정의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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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어 고령화 된 농촌인구에 비해 젊은 층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

다. 시기별로는 경제위기로 도시부문의 고용인 감소한 2000년대 초반과 2009

년에는 30대, 40대의 귀농·귀촌자가 많았고, 최근에는 베이비 부머인 50대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29세
이하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2.8)

1,438

(4.8)

30～39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13.7)

5,547

(18.4)

40～49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25.5)

8,821

(29.3)

50～59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33.7)

8,841

(29.4)

60세
이상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24.3)

5,435

(18.1)

계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100%)

30,082

(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표 2-1. 가구주 연령대별 귀농·귀촌 가구 현황(2001～2011년)

단위: 호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합계

귀농·귀촌

인구
470 4,040 1,196 1,727 3,043 4,393 4,031 3,980 305 226 23,415

(비율) 2.0 17.2 5.1 7.4 13.0 18.8 17.2 17.0 1.3 1.0 100.0

귀농·귀촌

가구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10,503

(비율) 2.1 20.6 5.5 6.9 11.9 17.2 16.7 16.8 1.1 1.2 100.0

귀농가구 수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16 6,541

(귀농비율) 50.4 29.7 64.4 76.9 63.8 84.4 70.8 68.2 64.3 13 62.3

귀촌가구 수 111 1,523 207 168 452 281 513 559 41 107 3,96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표 2-2. 도별 귀농·귀촌 인구 수 및 귀농가구/귀촌가구 비율(2011년)

단위: 명,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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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농·귀촌 가구 경제활동 현황

귀농인이 주로 종사하는 농업부문은 식량작물이 52.7%로 가장 많았고, 과

수 17.0%, 원예 13.1%, 축산 6.3%, 기타 10.9%로 나타나 일반 농업인과 비슷

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귀농인들

은 농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토지의존형인 식량작물 재배를 주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식량작물 재배의 높은 비율은 자급 위주의 소규모 영농까지 

포함된 수치로 보인다.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기타

6,541 3,448 858 1,110 409 716

(비율) 52.7 13.1 17.0 6.3 1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표 2-3. 귀농자 주작목 현황(2011년)

단위: 명, %

귀촌인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전국 통계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인 전국 단위 통계는 현재 각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취합하여 발

표하는 농림수산식품부 통계뿐인데, 여기에서 별도의 직업을 가진 귀촌인이 

집계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귀촌자들은 방과후 학교 교사,

주택건축과 목공, 각종 수리일, 농업법인 취업, 공공근로, 지역 내 사회문화

단체 취업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으나, 일정액의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

는 일자리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마을사업을 위한 간사나 사무장 등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시 군 단위에 십여 명으로 수적으로는 많지 않다.8

8 진안군에서는 마을 간사(2006년부터 시작), 사무장(5명), 산촌마을매니저(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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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가구주들은 농촌 이주 전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직종

별 비율을 보면 자영업이 2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무직(19.3%), 생산

직(8.7%), 주부(5.6%), 무직(5.6%) 순으로 나타났다.

3. 귀농·귀촌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3.1. 인구 유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과도한 

인구 과소화는 지역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공공 및 생활서비스를 위축시킴으

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켜 인구의 유출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하여 왔다.

귀농·귀촌 현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

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의 발전과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9 귀농·귀촌의 목적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농촌의 인구 유

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젊은 귀농자와 귀촌자가 경

제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나 인구재생산 능력 면에서 볼 때 지역인구와 경제

사회 유지에 은퇴형 귀촌자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최근의 지역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

아졌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 기준)의 인구는 2005년까지의 

감소 추세에서 2010년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농어촌 인구는 873

마을조사단 등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9 김경덕·홍준표·임지은(2012)은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인구이동은 1인당 농

어촌지역의 지역총생산을 22백만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지역

의 지역총생산 감소도 21백만 원에 이르지만 귀촌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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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2005년보다 27만 명이 증가하였다(성주인·박시현·윤병석 2011).10

표 2-4.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증감 추이(2010년 행정구역 기준)

단위: 천 명, %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율
(2005-2010)

읍 3,696 3,778 4,200 2.1

면 5,120 4,675 4,525 △ 0.7

농촌 전체 8,816 8,453 8,725 0.6

주: 인구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구역 변동이 있는 지역, 즉, 동으로 승격한 읍·면 

지역은 제외함.

자료: 성주인·박시현·윤병석(2011) <그림 2-1>에서 작성.

3.2. 새로운 인적자원의 공급

산업화 시기의 이농은 농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인구이동이

었다. 그 결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장기간 진행되어 농업 후계인력이 부족

해졌을 뿐만 아니라 농업 외의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쇠퇴하게 되었다. 농

촌의 위기는 종합적 정주공간으로서 일터와 삶터, 쉼터를 유지해나갈 인재

의 부족이었으므로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농촌사회 재건의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은 연령, 직업, 소득계층 등이 다른 여러 유형이 있지만 기존

의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으며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표 2-1>에서 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은 

40대 이하가 52.5%, 50대가 29.4%로 젊은 층이 많고, 대졸 이상이 60.6%로 

일반 농업인보다 학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 면에서도 사무기술

10 구체적으로 보면, 읍지역의 인구는 42만 명 늘어난 반면 순농어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면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단, 감소량은 2000~2005년의 

45만 명에 비해 1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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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39.3%, 자영업 21%, 기능/숙련공 8.3%, 판매/서비스 5.9%, 전문직 5.7% 등

으로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층의 농촌 유입이 

늘어나면서 영농만이 아니라 농촌생활에 대한 선호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가치추구 유형의 귀촌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우선 농업 후계세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농업 내부에서 미래의 농업인을 확보하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1년 현재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48.6%인 

56만 5천 호에 이르며11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젊은 귀농·귀촌인의 농촌거주는 농촌의 교육, 문화, 교통, 주택 등 정주여

건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의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농촌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의 학생 충원, 주 5일제 수

업으로 중요성이 커진 방과후 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공급, 지역자원 조사,

농업 및 농촌생활 박물관, 작은도서관 등 농촌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인적 역량은 상향식 발전을 위한 내부동력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기여할 잠재적인 

자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꾸러미사업 등), 도농 교류, 대안 관

광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교육 및 연구활동에서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의 발전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김철규 외 2011, p.140).

귀농·귀촌인들의 귀촌 사유를 보면 ‘농사를 지으려고’보다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은퇴 후 여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농촌이 향후 투자가

치가 높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귀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인재개발원 2011, 김철규 외 2011).

11 이 비율은 매년 2% 이상씩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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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농·귀촌의 과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

원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귀농·귀촌에 대한 자금지원이 관심사로 되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귀촌하여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귀촌 지역의 선택도 귀촌 후 할 일과 살 집, 마을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자체

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를 우선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다

시 도시로 나가거나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개인

적,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수입개방의 진전 속에서 영농조건은 악화되어 왔으며 농산물 유통과 가공

사업도 쉽지 않다. 비농업 일자리도 적을뿐더러 도시에서만큼의 소득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일과 

기대소득을 분명히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과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귀농·귀촌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으며, 귀농·귀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일반 주민들은 귀촌자들의 영농방식 － 예를 들어 서투른 농사일이나 유

기농법을 고집하는 것 － 과 생활방식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갈등이 많고,

마을 리더들은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주도권이나 자원 이용과 배분 등 농촌

사회 내부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김철규 외 

2011, pp.157-161). 귀촌인들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며 곧 떠

날 사람으로 보는 인식도 없지 않다. 귀농·귀촌이 실제 마을발전에 기여하였

는가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귀촌경로로 많이 

활용되는 마을 사무장(간사)의 경우, 원주민들이 귀촌자에 대한 특혜로 보는 

질시와 함께 사무장 출신에 대한 비하의 경향도 없지 않다.12

12 사무장들은 대체로 나이도 적고 마을개발과 관련된 일 외에 마을 잡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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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농

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도시에서의 생활방식의 고수 등 갈등요인

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노인과 젊은 귀촌인이라는 세대차에 의해서 

증폭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에 대한 정보, 지역에

서 농지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의 상대적 소외 등 자원 이용을 둘러싼 경합

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양자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귀촌인에 대한 사전교육,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지원13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진안에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원주민과 귀촌자가 같이하는 뿌리협회

를 결성하여 활동 중인데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있어 아랫사람으로 보고 하대하는 경우도 있다.
13 귀촌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귀농에 대해서는 일

반 창업농, 후계자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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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 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농식품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귀농·귀

촌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는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2011년 고

용노동부로 이관)’, ‘귀농 컨설팅 사업’ 등 귀농인 주거지원 및 농업 적응을 

돕는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이어 농촌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도 실시되었다.14 ‘귀

농인의 집 조성’은 중앙정부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한 올해 ‘귀농인 실습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귀농인을 채용한 

14 유정규 외(2011)는 귀농·귀촌의 역사적 흐름을 시기별로 i) 사회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귀농(1980~1990년대 초), ii)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인력정책으로

서의 귀농(1990년대 초~1990년대 말), iii) 생태·환경운동 등 가치지향적 귀농

(1990년대 말~2005년), iv) 정부지원에 의한 집단적 귀농(2005년 이후)으로 정

리한 바 있다. 1980~1990년대 초 대표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농어민후계자제

도를, 1990년대 초~1990년대 말 정책으로는 선도개척농 사업을 예로 들었다.

1990년대 말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발족이 가치지향적 귀농의 움직임을 보여준

다는 것과 집단적 귀농 정책으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 도농복합생활공간 조성 

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등 택지분양식 귀농이 일반화된 것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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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농가에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귀농 교육

에 대한 수요를 반영코자 한 사업이었다. 또한 2012년 10월 농식품부는 고

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교육과정 지

원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타 정부부처와의 공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

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은 향후 정책에서 바람직한 방향

으로 작용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내년에는 귀농인 창업아카데미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창업, 새로운 지역리더 발굴 및 정착

에 필요한 권역단위 고도화·집중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 단위의 귀농·귀촌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하 농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이 이루

어지며, 농정원에서는 주로 외부 위탁 형태로서 ‘귀농 실습형(9개 기관, 9개 

과정)’, ‘귀농 합숙형(5개 기관, 5개 과정)’, ‘귀촌 학습형(8개 기관, 8개 과정)’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탁 교육기관은 농장, 협회, 조합, 법인, 전문학

교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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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단계 지원 내용 대상(자격)

정보제공 및
상담(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 On-Off Line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방문)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교육안내, 농지, 빈집정보, 작목 및 정착지 선택,
자금 지원 등 종합 상담

▪ 157개 시군별 상담센터와 연계
▪ 상담전화: 1544-8572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페스티벌
(농식품부)

일정: 매년 1회, ’12년도 5월 4～6일, ’13년도 10월
25～27일

장소: SETEC(서울무역전시장)
내용: 정부, 지자체 등 귀농·귀촌 종합정보 제공,

체험의 장 마련, 종합상담 및 일대일 멘토링 등

예비
귀농·귀촌인
시·군

시·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농식품부)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 간 5억 원 지원
▪ 상담, 교육, 귀농체험 소개, 빈집 정보 제공,
융자금 알선

* ’12년도: 26억 원/27개 시·군
* 의향, 준비, 실행, 정착단계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시군
공보)

농촌 유치지원
(농식품부)

실행단계 지원 내용 대상(자격)

귀농·
귀촌
교육

농식품부

▪ 교육기관: 21개 기관, 29개 과정(1,600명)
* 대학, 선도농가, 민간단체 등
▪ 교육기간: 3주～3개월 과정
▪ 교육장소: 수도권(11개), 전국(18개)
* 세부일정 및 교육비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및 agriedu.net 참조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기관별
모집, 심사)

농진청
예비귀농·귀촌인, 공무원, 군인, 새터민 등 대상
▪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 ’12년도: 3.8억 원/770명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자금(농식
품부)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농기계 구입 및 시설 지원
(최대 2억원 융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귀농 후 3년 이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주택구입 및 신축(최대 4천만 원 융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취득세 면제

* ’12년도: 융자규모 600억 원
* 대출조건: 100시간 교육 이수

시군에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 대출기관: 농·수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
(도시 1년
이상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

표 3-1. 귀농·귀촌 단계별 중앙 단위의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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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단계 지원 내용 대상(자격)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귀농·귀촌 현장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행정코디, 현장코디 양성)
▪ 연수지원 3박4일, 국고보조 100%
▪ 신청: 농정원,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타
▪ ’12년도: 100명

귀농·귀촌
멘토 희망자
(행정, 민간)

실습
인턴
지원

실습
지원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실습지원 10개월 간 임금의 1/2 지원
(60만 원 한도, 국고 70%, 지자체 30%)
▪ 신청: 시·군
* ’12년도: 200명(8.4억 원)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기관별
모집, 심사)

인턴
지원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인턴훈련 8개월 간 임금의 1/2 지원
(80만 원 한도, 국고 100%)
▪ 신청: 천안연암대학교
* ’12년도: 200명(12.8억 원)

미취업자
농고, 농대
졸업자 등
인턴 희망자
(만 15～44세)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농진청)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 시군당 1천만 원(국고 50%, 지자체 50%)
* ’12 예산: 40개 시군(2억 원)
▪ 신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신규농업인)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조성
(농식품부)

(농어촌뉴타운) 총 5지구 650세대
▪ 젊은 귀농인(22～55세)을 유치하여 맞춤형 영농
지원

(신규(전원)마을) 총 131지구 4,348세대
▪ 신규마을 조성 시 기반구축비 지원
(도로, 상하수도 등)

귀농·귀촌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3-1. 귀농·귀촌 단계별 중앙 단위의 지원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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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내용

귀농 실습형
과수, 축산, 약초 등 재배기술, 가공 이론 및 실습, 농산물 가공
및 귀농선배 노하우 공유, 현장견학 등
- 주로 이론과 체험 및 일부 실습이 결합된 형태

귀농 합숙형
과수, 복합, 약용작물 등 관리기법 등 이론 및 실습, 농기계 실
습, 농가주택 건축요령 등 영농기술, 귀농에 필요한 마인드 함양 등
- 교육 기간은 두 달 이상으로 대부분 300시간 이상 교육

귀촌 실습형
건축, 농촌문화 이해, 텃밭가꾸기, 친환경 인증 이해, 빈집 리모델
링, 생태난방실습 등 생활기술, 농촌지역사회 이해, 창업교육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과정 정보(2012) 재구성.

표 3-2. 귀농·귀촌 관련 오프라인 교육 내용

□ 도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사업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15 시행 시기

가 맞물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관련 프로

그램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한편 2007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서 귀농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

정하였다.16 시·군에서는 중앙정부 사업, 도 연계 사업, 자체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주민과의 화합 관련 행사 지원,

주거지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연결 지원 등의 귀농·귀촌 지

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도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많지만 중앙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가령 전북도에서는 귀농인 이사비,

교육 훈련비, 영농기반 설치 지원, 영농정착금 등을 일부 시·군에 도비로 지

15 인구감소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

램 지원사업으로서 2007년 10개 시·군(안동, 남해, 화천, 양구, 금산, 곡성, 남원,

고창, 서천, 진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1주기 사업(3년)을 마치고 2012

년 현재 27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16 2012년 10월 현재 90개 지자체 및 7개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귀농자 지원 

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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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다. 농가수리비 지원 또한 중앙의 예산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전남 및 

전북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정책은 중앙정부, 도,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따라 체계

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정책 수요에 따라 사업이 추가되는 형태로 전개되

어 왔다. 또한 지자체 일선에서 담당 부서가 농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주거지원 및 농업 종사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유일 것이다. 귀농·귀촌자가 정착에 성공하고 지

역사회에 직·간접적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구분 내용

전라북도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교육·체험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정보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기타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

전라남도

정착자금 지원
주택수리비 보조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 융자

교육·체험 지원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철학교육비 보조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

관계형성 지원 귀농인 멘토 및 전담직원제

정보제공
찾아가는 귀농설명회
웰빙 전남 홈페이지 운영

경상북도

정착자금 지원 귀농 정착지원사업

교육·체험 지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
귀농인턴 지원사업

관계형성 지원
귀농·귀촌 한마당 잔치
귀농·귀촌포럼

경상남도

정착자금 지원 귀농정착지원 사업

교육·체험 지원 과학영농귀농학교 도비 운영

정보제공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
다음카페 운영

자료: 황정임(2012) <표 3>을 재구성, 도 귀농안내 홈페이지.

표 3-3. 도 단위 귀농·귀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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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단계
홍보 및 정보제공

농어촌 교류/
농어촌생활, 교육
및 컨설팅

주거환경
소득기반

(취농/농업 외 경제활동)

농어촌
관심/
도농교류
단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농어촌관광마을
정보제공
․고향방문행사

․1사1촌 결연(농협)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촌관광을
위한마을개발
사업(농어촌체험
활동)

이주의향
형성 및
이주준비
단계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한홍보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상담 등)
․도시민 농어촌유치
관련웹사이트운영
․귀농·귀촌 매뉴얼
(가이드북) 제공
․성공실패사례
소개(책자 등)
․도시민 농어촌유지
관련웹사이트
운영

․체류형 주말농장
(클라인 가르텐)
․귀농·귀촌희망자
초청체험행사
(지역방문 행사,
홈스테이 등)
․예비귀농·귀촌인
지역주민간담회
및 문화체험 행사
․농어촌생활교육
․기초영농교육

․주택·토지,
농지
정보제공
및 알선
․예비귀농·
귀촌인
임시거처
마련(귀농
인의집)

[농업]
․귀농인 실습지원(’12년 신규)

이주실행
및 정착
단계

․정보제공및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지원센터/시·군
전담조직 등 운영
․도시민 농어촌유치
관련웹사이트
운영

․정착도우미
(멘토링) 운영
․귀농·귀촌인과
주민간 모임
활성화
․귀농·귀촌인 간
모임활성화
․중·고급영농교육
․귀농·귀촌컨설팅/
멘토링
․창업농 멘토링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뉴
타운조성
이사비
지원
․주택구입
지원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농업]
․정착지원금(농기계농업시설자금)
․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지원
․교육훈련비보조
․농지구입(임차)비 지원(이자,
세제지원포함)
․농업창업자금지원(경종·축산분야)
․창업농업경영인육성지원(45세
이하일반)
․농축산경영자금지원(일반)
․농기계구입지원(일반)
․농어촌진흥기금지원(일반)

[농업외경제활동]
․농업창업자금지원(농촌비즈니스
분야)
․귀농·귀촌인사회적일자리지원
* 마을사무장채용등

자료: 성주인 외(2011) <그림 2-4> 재구성.

표 3-4.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책의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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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추진실태
17

2.1. 사업추진체계

2.1.1. 행정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시·군 

조례는 조사대상 지자체 전부가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18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담당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조사지구 귀농·귀촌 관련 사업의 행정추진

체계는 행정의 전담부서 중심 또는 행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이원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부서가 이원화 된 경우 상호 유기적인 협조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귀농·귀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면, 진안군 사례의 경우 마을만들기 담당(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귀농·

귀촌 종합대책),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전원마을 사업,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 농업기술센터(체재형 가족농원 사업, 귀농인 교육)등으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 경우, 귀농·귀촌 사업이 분산 수행되므로 업무추진 과정

에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수요자인 귀농·귀촌인의 사업 접근

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내 기술지원과 경

영인력계에 지도직, 토목직, 건축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으

며, 상주시, 양양군의 경우 귀농·귀촌 특별 TF팀을 발족하여 관련 부서의 담

17 본 장은 연구진이 면담조사한 13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술한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18 2011년 현재 전국의 84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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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와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월 1회 관련 부서 및 조직과 업무협의를 정

례화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의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담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민간조직의 활용실태와 사례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과 영속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사업에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민간조직으로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육성·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업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서천군은 도시민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귀농·

귀촌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은 귀농·귀촌인의 네트워크인 ‘홍성귀농지원연구회’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발족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배치하여 상담,

기술지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자가 함께 민간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상호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19 행정

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는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협의회’ 수준의 자율적

인 친목활동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과의 업무협조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군 지자체의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수행

활동 및 지자체와의 협력 참여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20, 전체 응답

자의 60.3%가 무응답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조직이 결성되지 않았거나 친목

19 진안군에서는 지역주민(뿌리내린 사람)과 귀농·귀촌인(뿌리내리려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지원조직으로서 ‘뿌리협회’를 창설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남원시의 경우 지역유지와 

선도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도시민유치협의회’를 구성,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역유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20 2012년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실태와 과제40

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5 참조).

응답률이 높은 활동내역을 보면, 상담활동(38.6%), 멘토활동(28.7%), 알선

활동(13.9%), 교육활동(8.4%)로서 나타났다. 설립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상담,

멘토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정의 뒷받침 하에 알선, 교육활

동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활동은 

초기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관계(34.7%)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지자체

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역

은 정부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보조금사업의 일부를 위임하거나(15.8%), 운

영비지원(19.8%), 시설지원(11.9%)등 민간조직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민간단체 수행 활동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력 정도

교육활동 12(8.4) 보조금 사업 위임 16(15.8)

멘토활동 29(28.7) 운영비 지원 20(19.8)

상담활동 39(38.6) 시설 지원 12(11.9)

알선활동 14(13.9)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35(34.7)

무응답 61(60.3) 무응답 61(60.3)

계 101(100) 계 101(100)

자료: 2012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사업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설문자료(101명).

표 3-5.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의 수행활동 및 지자체와의 협력 참여

상황(다중응답 허용)

단위: 명(%)

귀농·귀촌인 민간 자율조직의 공통적인 사업 내용은 군수를 비롯한 행정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귀농·귀촌인의 친목활동, 신

규 귀농인의 멘토 기능 등이다.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무직

원 인건비(상담안내, 홈페이지 관리 등) 또는 위탁사업으로서 현장교육 사업,

도농교류, 귀농인의 집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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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민간조직의 애로사항은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더라도 상담활

동 등 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는 지원이 거의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귀농인협의회 사례>

○ 민간단체인 귀농인협의회가 적극적인 귀농지원 활동을 하고 나중에 지자체가 이를 

지원한 대표적 사례임.

○ 조직과정 및 개황

- 2006년 20여 명의 귀농 귀촌인이 친목단체 설립하여 모임과 품앗이

- 2009년 2월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창립

- 201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0년 11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2년 현재 회원은 350여 명임(귀농 귀촌 포괄).

○ 본격적인 활동과 지자체 지원은 2009년부터임.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서천군 귀농지원센터를 설

립하고 협의회가 운영을 맡음(5년 계약으로 임대).

- 강의실, 회의실, 공부방, 식당과 주방시설, 비닐하우스(200평), 텃밭(1000평), 목공

예방 등을 갖추고 있음.

- 2011년 9월까지 총 84가구 209명이 서귀협과 연계되어 귀촌

구분 활동 내용 실적, 기타

귀농 투어
(1박 2일)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지역 관
광 프로그램, 빈집 투어

총 10회(연간 4회)
회당 25～30명

귀농인의 집
귀촌 의향자 및 귀촌자에 단기
및 중장기(3-6개월) 숙소 제공

10평짜리 2동 운영
개인의 귀농나눔터 별도

목공예 학교 목공예 및 생태건축학교 운영 연간 30차례 이상

빈집 정보 제공 빈집 정보 수집 및 확산 알선사업은 중단

귀농·귀촌 행사
귀농·귀촌 전국대회 개최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여

2011.3. 제3회 대회 개최
2010 참여. 홍보부스

온라인 카페
정보 교환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운영

도시민 1700명, 귀농인
300명 가입

귀농학교(계획)
중장기 합숙 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영농교육)와 협력

숙소와 교육시설 정비 재
원 조달 문제(4억 정도)

<서천귀농인협의회의 주요 활동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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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뿌리협회 사례>

○ 연혁과 현황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초기에는 행정 중심의 ‘귀농·귀촌활성화센터(2008년 1

월 설립)’가 그 주체였으나 읍·면별 귀농·귀촌인 소모임을 육성하면서 약 2년 간의 준

비 훈련과정을 거쳐 민간 전문그룹으로서 ‘진안 뿌리협회’ 창립(2009년 12월)

-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민간기구. 자체 역량의 강화, 읍·면별 네트워크 구성

과 운영을 통한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및 지역사회에 기여 목적

- 신규 전입자의 비농업부문 종사와 사회적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일

자리 창출, 농촌생활 전반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귀농·귀촌 지원을 지향

- 회원 수는 160여 명으로 대부분 귀농 귀촌인. 일부 귀향자, 지역토박이 회원 소수

- 사무국 직원 수 2명(2012년 1월 기준). 2011. 9. 3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주요 사업

- 귀농학교 운영, 귀농·귀촌인 소식지(뿌리협회지) 발간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귀촌 인재 유치를 위한 상담안내(상시상담,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등)

- 귀농·귀촌 조사 및 연구, 정책개발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농촌창업지원 등

○ 예산총액: 150,000천 원(2012년)

- 회비수입(3%), 기부금 및 모금활동(3%), 도 보조(6%), 시·군 보조(0%),

사업수익(1%), 기타(국비보조 87%)

구분 사업명 활동 내용

보조

사업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총 사업비 96.7백만 원,

국비)

귀농·귀촌 상담 및 안내(연중 500여 건),

귀농학교 운영(생태건축학교, 3회),

귀농·귀촌인 소식지 발간(뿌리협회지, 6회),

귀농·귀촌인 직거래장터 및 문화제 실시(1회),

귀농·귀촌페스티벌 참가 및 홍보(2회),

뿌리생활문학상 공모(귀농·귀촌자의 여러 경험),

귀농인 환영 분위기 조성 행사(2회)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

자리지원사업

(총사업비 45백만원,

도비13.5, 군비31.5)

귀농초기의 부족한 영농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농

업 외 분야에서 지역발전 기여활동을 하는 자에

게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자체

사업

(비예산)

토종씨앗보급사업
농업의 자립과 지구환경의 미래 담보 취지에서

토종씨앗-토종농법 보전보급 활동

적정기술(에너지절약)보

급사업

에너지 피크를 대비한 농촌생활 적정기술 개발·지

도 및 보급 활동

제비관찰프로젝트
환경지표 조류인 제비의 도래 및 번식상황 관찰,

발표 → 자연환경보전의식 확산

농촌정서복원사업 보전해야 할 문화·예능·세시풍속 등 복원계승활동

<진안군 뿌리협회 추진 사업(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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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귀농지원연구회 사례>

○ 연혁과 현황 

- 2011년 3월 16일 창립

- 현재 회원 50여 명. 회비 있으며(연 3만 원) 원하는 사람만 가입

- 홍성귀농지원센터 발족(귀농지원연구회에서 운영). 사무국장은 기술센터에 항시 주

재하며 상담 등 관련 활동. 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가 위치하므로 예비 귀농인 

일반상담부터 작목, 기술 지도까지 한 곳에서 가능

○ 귀농지원연구회 주요 사업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빈집, 농지정보 조사

- 텃밭학교 및 멘토링제도 운영

- 친환경 꾸러미사업 지원

․ 친환경 텃밭학교의 생산품과 친환경 농부의 생산품을 결합

-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귀농박람회 참가

- 귀농투어 및 도시민 유치 사업 설명회

․ 거북이마을에서 진행된 첫 귀농투어에 22명 참석

․ 귀농투어 4회(총 126명 참여)

- 귀농인 장기 체류형 공간조성

․ 현재 운영 1개소, 신규 2개소 신청(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분과운영: 생태건축, 적정기술, 가공소득, 마을만들기

- 귀농인 현장 애로 지원단 운영

<장수군 귀농귀촌인협의회 사례>

○ 조직과정과 개황

- 2008년 8월, 40여 명의 귀농인이 모여 협의회 결성. 당초 정보공유와 친목모임 목적

- 유통분과, 귀농지원분과, 녹색평론, 약초분과 등 소모임이 있었음.

- 자체 교육, 귀농인 지원 등

- 유통분과가 성장하여 2010년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독립

○ 현재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에 주력

- 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센터 사무실을 운영

- 주 사업은 귀농학교. 격주 주말에 1박2일, 한 기수당 3회 진행

· 2012년에는 3월, 4월, 6월, 7월에 진행. 10월에 3기 진행 예정. 별도로 8월에 여름

귀농학교(귀농운동본부와 함께 진행), 청년귀농한마당 등 행사

- 귀농·귀촌 소식지 계간 ‘뜬봉샘’과 귀농·귀촌 매뉴얼 ‘작은 참샘으로 가는 길’ 발행

- 이 외에 ‘빈집, 농지조사 및 DB 구축’ ‘귀농자 멘토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과 사업 확장을 구상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 지역언론(뜬봉샘을 발전시킨 신문), 대안교육 등

- 꾸러미 사업도 구상 중. 다양한 품목의 재배농가 확보가 관건

○ 귀농인들끼리 의견이 달라 뭉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젊은 층들은 농사 이외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일자리가 적으며, 협의회도 도움

이 되지 못함. 수요 공급의 매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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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귀농·귀촌 관련 DB 구축

귀농·귀촌 관련 DB 구축은 행정에서 임시직 업무보조자를 활용하거나, 민

간 지원조직인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DB는 대체로 농업기술센터 교육,

이사비용 지원 등 지자체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상담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귀촌

인의 실태는 사실상 파악이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면사무소의 전입신고 자

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도 

다수 있어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이러한 DB의 활용면에서도 단순한 숫자파

악 이외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빈집 DB의 경우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빈집 조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귀

농·귀촌자에게 임대를 꺼려하고 있어 빈집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빈집 임대

가 어렵다. DB화 된 빈집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부동산의 전봇대 전단지

를 보고 연락하는 편이 빠를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농지 임대 DB의 

경우도 농지 소유자가 외지인에게 임대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

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한 선배귀농인의 멘토링 과정

에서 농지 및 빈집 알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빈집 또는 농지의 DB를 

구축하려 애쓰는 것보다 이들의 멘토링의 활성화를 통한 농지와 빈집의 알

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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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정의
유무

전담부서 T/F 여부
민간지원조직
유무

D/B 구축여부

양양군 ○ ○ ○ × ○

서천군 × ○ × ○ △

홍성군 × ○ × ○ △

남원시 ○ ○ × ○ △

진안군 ○ ○ △ ○ ○

장수군 × ○ × △ ○

장흥군 × ○ × △ △

해남군* × △ × × ○

영암군 × △ × △ △

상주시 ○ ○ ○ ○ △

봉화군 × ○ × △ △

함양군* × △ × △ △

거창군 × ○ × ○ △

주: *표시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없는 시·군임.

△표시는 해당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군임.

표 3-6. 사례조사지역의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구축현황

2.2.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실태

2.2.1. 홍보 및 유치지원

정부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지원 하에 귀농인 홍보·유치활동,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 도농교류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학교 지원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교적 사업 추진이 원활한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

간 지원조직인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21 귀농·

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 지원과 귀농·귀촌자 조직의 활성화

21 앞 절의 진안, 장수, 홍성, 서천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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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귀농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거창 사례 참조).

예비 귀농인의 귀농·귀촌 상담, 현장체험 투어, 농업 및 농촌생활 멘토 활

동, 단기 임시 거주지로써 귀농인의 집에 대한 호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농업인턴제의 경우 농가의 비용부담능력, 운영 능력 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며, 귀농인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상태로 귀농·귀촌과 관련한 의

식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 산천수 카페 운영사례 (http://cafe.naver.com/sancheunsu)

○ 현재 거창 귀농인의 99%가 카페 거쳐 귀농. 귀농 관련 공지(맞춤형 귀농마을 입주 

가구 모집, 귀농투어 등) 및 정보교류 등이 모두 이 카페에서 이뤄짐.

- 카페지기는 귀농·귀촌담당 계장, 거창귀농인연합회  

- 예비 및 현지 귀농인 중심 카페이나, 거창의 귀농·귀촌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

는 온라인 공간임. 읍·면별 산천수 기자단을 운영 중

- ‘귀농복덕방’ 게시판에 농지, 거주지 정보 게시. 부동산에서도 게시 가능. 또한 거창

의 농지와 주택 소식지인 ‘거창 동네방네’ 정보지를 우편으로 발송

- 회원 수 2,000명 이상, 일 방문자 1,500-1,700명 수준

- 귀농·귀촌 1:1 멘토링 60여 쌍

- 매일 저녁 귀농음악방송(2012.1.2. 인터넷 음악방송)을 통해 실시간 정보교환

- 봉사활동 동아리 모임(재능기부) 활발

2.2.2. 교육·연수지원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정규 교육과정인 농업대학

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별도로 귀농·귀촌인만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최근 

귀농인들의 교육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지역주민과 귀농인의 교류의 장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2 현지 농업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다수가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술정보획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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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에 관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남원시의 ‘실상사 귀

농학교’의 사례를 들수 있다. 이 학교는 관내 지역의 귀농·귀촌보다는 친환

경 농업을 추구하는 전국의 귀농·귀촌 희망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축된 관내의 귀농마을은 지역과의 교류가 폐쇄적이며,

지역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민간 지원조직인 귀농·귀촌지원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귀농 전 단계에서는 귀농·귀촌 투어 

프로그램, 2박3일 정도의 현장체험 교육, 귀농 단계의 경우 품목별 영농교육

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교육 단계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봉화군의 사례를 보면, 관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귀농 전 교육으로는 

전원생활 학교 운영(2박3일),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 체험 행사, 귀

농 후 교육으로는 귀농인 작목별 전문교육, 초보농부 현장교육, 농민사관학

교 심화교육, 기타 취미교실, 여성 부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지원조직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서, 홍성 귀농·귀촌종

합지원센터는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사업,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귀농·귀촌 설명회 및 귀농투어, 귀농인 멘토 실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한편, 지역의 특화농산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귀촌

자가 많은 양양군은 컨설팅 조직 및 선도농장 및 사업장 5개소(과수, 표고,

발효식품, 펜션, 마을기업)를 지정하여 지역 특산품 가공 및 농촌관광 사업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특화작목인 사과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는 장수군은 귀농인협의회에서 주말에 1박2일 정도 체험교육, 선도농

농·귀촌협의회 회장은 남원 명품농업대학의 학생대표를 역임하면서 지역민과

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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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현장실습 교육, 농업인대학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인대학 

사과반의 경우 60% 정도가 귀농인이다.

지역의 귀농·귀촌 교육에 대하여 지역의 선도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정착현장 적응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중심의 집체교육

보다는 귀농자를 희망하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귀농인을 교육할 수 있는 시

스템, 즉, 귀농인의 집+멘토+학습장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서 상주시는 권역별로 

6개소의 귀농·귀촌센터를 두고 선배 귀농인이 귀농인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

하면서 신규 귀농인의 멘토링 및 현장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맞춤형 마을을 조성하여 멘토+귀농인의 집+특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양양군의 경우 경관이 수려한 반면, 영농기반이 취약하여 귀촌자가 많은 지

역특성을 고려하여 영농 이외의 특기를 살려서 유통·가공·관광 쪽으로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귀농·귀촌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최근 이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업체인 농산어촌홍보개발원

과 협약하여 현장실습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선도농장 및 사업장 5개소(과수,

표고, 발효식품, 펜션, 마을기업 등)에서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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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제1호 맞춤형 귀농마을[서편] 사례

귀농인의 집, 농지, 빈집, 맞춤형 작목을 완비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귀농

인이 일정기간 거주 정착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조성

Ⅰ. 마을현황

연령대별 세대 수(가구) 연령대별 인구 수(명)

계 60이하 65이하 65이상 계 20이하 50이하 65이하 70이하 70이상

20 7 1 12 35 2 6 7 4 16

빈집 및 신축 가능 부지 임차농지(㎡)

계 빈집 부지 계 공동고사리 미꾸라지 고사리

5 3 2 48,980 20,000 14,159 14,821

Ⅱ.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제1호 맞춤형 귀농마을 지정: 고사리. 장구치는 마을
○ 귀농인의 집 조성 완료: 2011. 9. 30.

- 사업비: 15,000천 원
○ 귀농 체험농장 고사리 종묘 지원 식재: 20,000㎡(2012. 3. 30.)
○ 귀농인의 집 홍보: TV 6회, 라디오 2회, 신문 13회
□ 장구소리 듣는 고사리 마을 육성
○ 장구 구입 지원: 18식, 1,980천 원
○ 장구 교육 및 활동

- 교육: 월 2회
- 강사: 귀농홍보대사 가수 ‘거창한’

○ 일정 수준 도달 시 지역 행사 공연 추진
□ 귀농인의 집 입주 유치 현황
○ 입주 현황: 3호(가구원 2명/3명/4명)
○ 귀농인의 집 입주 예약

- 2012. 11. 1: 부산에서 한 세대(가구원 4명)

『장구소리 듣는 고사리』브랜드 사업

○ 사업명: 귀농인 체험농장 지원사업

○ 지역: 마리면 대동리 산 230번지 일대

○ 규모: 10,000㎡(마을회 소유, 10년 임차)

○ 사업비: 10,000천 원

○ 사업내용: 고사리 2012년 종묘 지원, 식재 완료

※ 금후계획: 장구소리 듣는 친환경 명품 고사리 생산

2013년 마을기업 공모 예정

Ⅲ. 기대효과
○ 젊은 귀농세대 유치로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활력화
○ 노인세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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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영농·생활·일자리 지원

귀농자의 정착에 필요한 영농·생활·일자리 관련 사업은 주로 도비, 시·군

비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약으로 지자체 간 사업 추진의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없는 곳은 

귀농·귀촌인의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기존의 지역주민들은 

역차별 한다는 의식이 대두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부의 관련 예산 확충을 바라고 있다.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자의 개별 자금지원보다

는 귀농·귀촌자의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교육, 현장 적응 교육,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 구축, 정착에 필요한 주거, 농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

현재 개별 귀농·귀촌자 대상 직접 지원 사업은 대체로 이사비용, 집 수리비,

귀농인의 집 등이 있으며, 농지정보 알선, 멘토링 사업, 교육 등 간접 지원 

사업은 귀농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귀농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농지와 주택으로서 이런 부분을 경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

므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농지임차의 경우 귀

농인에게는 농지를 임대하여 주지 않으려 하며, 일정기간 친교가 형성되어

야 가능하다. 빈집의 경우도 귀농 귀촌인이 수리하여 쓸 집이 많지 않다. 일

부 귀농 귀촌인들에게 주택 수리비용(보일러, 장판 등)을 주지만 부족하며,

집을 세놓는 사람도 타 지역(서울 등)에 있어서 잘 내어주지 않는 문제도 있

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풀기보다는 귀농·귀촌지원센터나 선배 귀농인 

멘토 등 민간 코디네이터 기능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귀농·귀촌자의 정착초기 소득원 확보를 위한 영농 외 일자리 지원의 경우

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사무장, 간사, 방과후 

학교 등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산불감시원 등 단순노동 일자리가 많아 고령의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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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확보와 관련한 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23.

귀촌자가 많은 서천군의 경우, ‘서천군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까지 150명 정도가 1:1 상담을 받았으

며, 이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구직자는 현지 주민 90%, 외지에서 온 

사람(귀농 귀촌인 등) 8%, 외지인 2% 정도인데, 구직자 60~70% 이상이 노인

이며, 이곳에서 연결해주는 자리는 경리와 같은 단순노동, 최저임금에 가까

운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0명 이상의 법인체가 100곳 정도 있으나 화이트칼

라 자리는 거의 없고 80% 이상이 생산직 자리이다.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 귀농인협의회는 별도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 충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다.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회적 기업 운영개요>

○ 2010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후 6개 일자리를 받았음. 2차 재지정 시 8개 일

자리를 받았음(최저임금의 90%, 4대 보험 90%를 지원받음). 현재 생태건축 2명, 사

무실 근무 4명을 고용하였고 2자리는 공석임.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매출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음. 초창기 

매출이 연 1억 원 내외였음.

○ 작년에 목공 쪽 교육을 시작하여 영역을 넓혔으며 올해는 생태건축으로 5억 원 매

출 목표임.

- 6채 정도 시공하면 매출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포함 수익은 2억 

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2~3천만 원 정도로 예상

- 생태건축은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수요가 꾸준히 창출될 수 있는 분야

- 전체를 수주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시공주(건축주)가 교육을 받는 개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음.

23 사례조사 지역 13개 지자체 가운데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천군, 진안군 2개 지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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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주민과 교류 및 협력 지원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귀농인의 지역정착을 어렵게 하

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 귀촌 조례에서 귀농 귀촌 지원을 하도

록 하고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농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민

들 사이의 강한 연대로 인한 귀농 귀촌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의식이 존

재하며, 귀농 귀촌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

에 이러한 배제 경향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특히, 독립적인 귀농·귀촌인 

마을을 형성한 지역에서는 지역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안 ‘새울터마을’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

면 지역과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작목반 두 개를 구성하여 영농활

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역과의 교류는 1차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나 선배 귀농·귀

촌인의 멘토링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역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중간역할은 지역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에서 적극 주선하여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교

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상주시에서는 지역지도자－귀농·

귀촌인－공무원의 3인 1조 형태로 만남의 장을 가져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이끌고 있다. 함양군, 진안군에서는 이주 시 집들이 행사를 지원하여 이웃주

민과의 상견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러한 멘토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현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행정코디와 현장코디 2개 과정을 개

설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장 멘토에 대한 제도적 활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

다. 멘토의 양성과 현장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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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자금 주택수리 마을조성
영농단지
시설지원

현장교육 일자리 사후관리

양양군 ○ ○ ○ ○ △ × ○

서천군 ○ ○ ○ ○ ○ × △

홍성군 × × × ○ ○ × ○

남원시 × ○ ○ ○ △ × △

진안군 × ○ ○ △ ○ ○ ○

장수군 × ○ × ○ ○ × △

장흥군 ○ ○ × × △ × △

해남군* × ○ × × △ × △

영암군 ○ ○ × × ○ × △

상주시 ○ ○ ○ △ ○ △ △

봉화군 ○ ○ × △ △ △ ○

함양군* ○ ○ × × △ × △

거창군 ○ ○ ○ △ ○ △ ○

주: *표시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 없는 시·군임.

△표시는 해당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군임.

표 3-7. 사례조사지역의 정착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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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귀촌 사업 평가
24

3.1. 귀농·귀촌정책 및 사업의 만족도 및 과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 평점이 5

점 만점에 각각 2.95점, 2.96점으로 담당자들이 정책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높

은 항목은 이주희망자 및 실행자 정보제공(3.16점), 전국민 대상 홍보(3.15

점)의 순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2.91점), 중앙단위 

농업외 교육(3.02점)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중앙정부 정책의 

불만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면, 중앙정부가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누구든 

농촌에 가면 지원도 많고, 살만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정부

의 지원이 부족하여 지역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다. 또한 농업 외 교육 면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식교육 면에서 요구

가 많은데, 농촌 및 농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보

다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 및 안내(3.24점)에 대한 만

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지역 정착의 창

구로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책 추진 조직체계(2.64점), 주거 관련 사업(2.74점), 일자리 및 소득

지원(2.82점)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귀농·귀촌 관

련 업무를 담당자 1인이 수행하고 있어 업무부담의 과중 및 관련 부서 간 업

24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담당자 설문조사(101명)와 현지 사례조사의 의견을 중

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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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착에 필요한 주택, 농지, 일자리의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는 점이다. 주거 관련 사업은 빈집이 있더라도 주인이 

내줄 의사가 없어 빈집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선배 귀농인 멘토 등 민간조직을 활용한 알선사업이 유효한 수단

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및 소득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 개발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중앙정부 정책 평가 지자체 사업 평가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전국민 대상 홍보 3.15 정책 추진 조직체계 2.64

상담 및 안내 3.24이주희망자 및 실행자
대상 정보제공

3.16

일자리 및 소득지원 2.82
중앙단위 농업 교육 3.11

주거 관련 사업 2.74

중앙단위 농업 외 교육 3.02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

2.95

지자체 사업지원 2.91 지역사회 참여 및 기여
촉진

2.92

종합평가 2.95 종합평가 2.96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8. 중앙정부와 소속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관련 만족도

한편,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귀농·귀촌인 초

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정확한 정보제공(54%), 교육의 실효성 제고(26%),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체계의 정비(20%)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원체계 면에서는 귀농·귀촌 조직 정비와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과제

로 꼽았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 중앙의 예산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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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

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다. 빈집 수리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

하고 있는데, 예산제약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

의 주택개량과 차별화된다는 인식이 많아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정부의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관련 사업과 연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의견 수, 비중)
주요 의견

지원 체계

(17건, 20%)

▪ 관련 조직 정비, 전담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예산 규모에

따른 중앙 예산 지원(체계적 예산 확보)

교육

(22건, 26%)

▪ 중앙의 교육과 지자체 교육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서 이주 목적별·단계별로 유용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

자금 지원

(22건, 26%)

▪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정착을 돕는 자금 지원책

필요

(융자 조건 완화, 인턴 월급, 정착금 지원, 당해년도에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거주지 및

농지

(8건, 10%)

▪ 빈집 수리비(국비 지원) 및 주택신축비 지원, 귀농인의 집

사업 추진 시 토지 매입비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귀농인 우선 지원

홍보 및

정보 제공

(15건, 18%)

▪ 귀농·귀촌 홍보 시 지원사업의 요건, 제한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사례와 그 원인에 대해

알릴 필요 있음.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 가운데 의견을 서술한 39명의 의견을 분류하여 요약

한 것임.

표 3-9. 귀농·귀촌 행정담당자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견

귀농·귀촌인 교육에 대한 의견 내용을 보면, 첫째, 상당수는 중앙에서 이

뤄지는 교육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었다. 가령, 중앙정부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가치에 대한 소양교육 등 전

반적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생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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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실습과 농가체류형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귀농·귀촌 단계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중앙과 지자체가 적절히 

담당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교육이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둘째, 초기 정착 지원 관련 정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융자 조건이 지나치

게 까다롭거나 첫 해에는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자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정확한 정책 지원 내용 및 농촌 생활에 대한 홍

보, 중앙 단위의 귀농자 지원 법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제공(4.54점), 농업교육(4.50

점)을 들고 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적정 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

촌인의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 또한, 농업교육도 중앙교육보다는 이주할 농촌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바

라고 있다.

구 분 평 점

귀농·귀촌 홍보 3.86

영농자금 지원 3.70

농업교육 4.50

임시주거지 제공 3.48

항구 주거지 확보 3.68

일자리 제공 4.54

지역에 동화 3.50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0. 귀농·귀촌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의 중요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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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사회가 바라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 면에서는 마을 유지(3.64점), 도

농교류 활성화(3.51점), 농어업 후계인력(3.34점), 창의적인 리더십과 문화 확

산(3.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유지에 필요한 인구 확보와 고령화된 지

역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개척 등에 1차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구 분 평 점 구 분 평 점

마을 유지 3.64
전문농어업경영

희망하는젊은농어업인
3.96

농어업 후계인력 3.34
농업 관련 2차, 3차산업

종사자
3.65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3.28
다양한 분야의 농촌
창업 희망자

3.66

주민 삶의 질 증진 3.16 문화예술계통 전문인 3.04

교육환경 개선 3.26
교육, 의료, 복지계통

전문인
3.33

도농교류 활성화 3.5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자
3.57

창의적 리더십과 문화
확산

3.31 은퇴 전원생활자 3.38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와 바람직한

귀농·귀촌인의 모습

귀농·귀촌의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지역사회 내부 분쟁과 갈등(3.48점), 토

박이 주민의 경제적 피해(3.39점)에 대한 의견이 많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귀농·귀촌인의 의식교육 강화와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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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의 주민들은 귀농 귀촌인 유입 시 기득권 상실 우려와 마을 유

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

식교육뿐 아니라 귀농 귀촌이 기존 주민과 귀농 귀촌인 모두에게 이득이라

는 것을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구 분 평 점

토박이 주민의 경제적 피해 3.39

지역사회 내부 분쟁과 갈등 3.48

토박이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 3.13

마을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 2.55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2. 귀농·귀촌으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

3.3. 귀농·귀촌의 실패요인 

귀농·귀촌자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원인은 자금 부족(3.92점), 농업소

득원 부족(3.85점), 농업·농촌 관련 정보·교육 부족(3.78점), 일자리 확보(3.45

점) 등으로 니타나, 주된 실패요인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여건에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귀농·귀촌자의 절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

과 이들의 생계 소득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 지

역사회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리는데, 초기에 자본을 투자하더

라도 소득은 줄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홍보보다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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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귀농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주요인의 하나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

로 인한 지역 적응 실패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에 어려

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이 많다.

구 분 평 점

농업·농촌관련정보· 교육부족 3.78

자금 부족 3.92

생활 여건 문제 3.25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 3.85

일자리 확보 문제 3.45

주민과의 불화 3.39

정부정책 부실 2.82

지자체 지원 부족 2.60

주: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5점 척도 평균점수).

자료: 2012 귀농·귀촌담당자 제주도 워크숍 참가자 설문조사자료.

표 3-13. 귀농·귀촌하였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이유

3.4. 귀농·귀촌자의 소득원 

귀농·귀촌인의 농업소득원과 농외소득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농업소

득원의 경우 원예특작 분야(1순위 56.4%, 2순위 49.5%)를 압도적으로 꼽고 

있다. 대규모의 영농기반이 소요되는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원예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야는 고령화된 농민보

다 기술수용력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이 유리하여 소규모 농지라도 소득원 

확보가 용이 하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특화농산업단지 조성에도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관련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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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비즈니스가 기대되는 소득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이 부족한 

점, 도시에서의 경험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통·가공·농촌

체험 등 6차 산업화 관련 사업도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

다. 귀농·귀촌자의 경우 상당수가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선도지역의 경우 마을기업 형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서천

군, 완주군에서는 마을 단위로 로컬푸드 사업 등을 통하여 6차 산업화를 시

도하고 있다.

농산업 외 일자리로는 건설 및 기타 서비스(6.9%), 기타제조(5.9%) 부문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농산업 외 일자리의 무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유망한 비농산업 부문 일자리가 적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의 민간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산업 부문> <비농산업 부문>

　 1순위응답 2순위응답 　 1순위응답　 2순위응답

원예·특작 57 (56.4) 50 (49.5) 건설 및
기타서비스

7 (6.9) 5 (5.0)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9 (8.9) 7 (6.9)
기타제조 6 (5.9) 4 (4.0)

유통 8 (7.9) 4 (4.0)
기타 3 (3.0) 0 (0.0)

수도작 6 (5.9) 3 (3.0)
교육서비스 1 (1.0) 2 (2.0)

밭작물 6 (5.9) 10 (9.9)

마을사업
일자리

1 (1.0) 1 (1.0)기타농업 5 (5.0) 2 (2.0)

농업노동 4 (4.0) 1 (1.0)
문화예술 1 (1.0) 1 (1.0)

농산물가공 3 (3.0) 16 (15.8)
의료 1 (1.0) 0 (0.0)축산 2 (2.0) 8 (7.9)

기타 0 (0.0) 1 (1.0)어업 1 (1.0) 0 (0.0)

무응답 81 (80.2) 87 (86.1)무응답 0 (0.0) 0 (0.0)

합계 101 (100.0) 101 (100.0) 합계 101 (100.0) 101 (100.0)

주 1: 괄호 안은 비율(%).

2: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3순위까지 기술한 

일자리를 재분류하여 집계한 결과임.

표 3-14. 해당 지역 귀농·귀촌인이 영위 가능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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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경제활동
25

1.1. 귀농·귀촌의 유형

귀농·귀촌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

청도와 강원도 등 수도권 근접 지역에서는 귀촌자의 비율이 높고, 경남북과 

전남북 등 원격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귀농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조사지역 담당 공무원과의 면접에서는 농업이 주직업인 귀농인의 비

25 귀농·귀촌인은 어떤 이유와 계기로 농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들은 살 집과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귀

농·귀촌인들은 원주민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과소화 된 농촌사회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사례조사를 통하

여 실태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사례는 개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들이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귀촌인들

이 주로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26 성주인(2012)에 따르면 도시근교의 A군은 농축산업이 22%, 농업 외 경제활동

이 17%, 타 경제활동과 농업 병행(겸업)이 22%이고, 원격지의 B군은 농축산업

이 48%, 농업 외 경제활동이 9%, 겸업이 5%, 또 다른 원격지 C군은 농축산업

이 32%, 농업 외 경제활동이 32%, 겸업이 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근

교가 비농업 경제활동을 하는 귀촌자가 많고 원격지는 귀농자가 많지만, 원격

지라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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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서천군은 10%, 장수군은 70%, 장흥군은 80%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였

다.27

원격지에서 귀농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격지는 농지가격이 저렴하여 귀농자의 농지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장흥, 해남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의 귀농자들은 평

(3.3㎡)당 15,000~25,000원의 비교적 낮은 농지가격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

어 상당히 넓은 면적의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28

둘째, 원격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하여 농업후계자 확보율이 낮

은 편이다. 따라서, 농지의 구입이나 임차를 둘러싼 경쟁이 근교지역보다 약

하여 귀농자의 농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지역선택에서 근교지역은 과거의 생활 근거지인 대

도시권(수도권)과의 거리와 생활의 편리성, 일자리 확보 가능성 등 지역의 

객관적 조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원격지는 개인의 

지역 연고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U-턴 형태의 귀농·귀촌이 많다.29 U-턴의 경

우 부모의 농업기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귀농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많은 점, 선배 귀촌자들이 집중되

어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이 지역에서 

귀촌자 비율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전 직업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사례 15

27 이는 행정조사에서의 귀농 개념과 달리 주된 경제활동이 농업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8 귀농자가 비교적 많이 집중된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의 2012년 전답 공시가격은 

㎡당 2,500~4,200원, 대지는 4,100~4,700원이었다. 한편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는 전답이 5,400~10,500원, 대지는 12,000~20,000원이었다.
29 관련 공무원이나 귀촌인들에 대한 면담 결과, 원격지가 U-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15개 사례가구에서는 원격지에 U-턴이 많은 경향이 드러나지 않는다.
30 선행 조사연구 결과는 <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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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보면 건설업과 문화예술인이 각각 2호, 은행원, 경리직, 호텔리어, 부동

산개발업, 환경단체, 교육운동, 디자이너, 택시운전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귀촌 지역 서천 서천 서천 서천

연령 40 62 55 40

귀촌 연도 2002 2002 2010 2009

귀촌 형태 U 턴 I 턴 I 턴 I 턴

귀촌 전 직업 교육운동 은행원 경리직 부동산 개발

귀촌 후 직업
양계

마을사무장
장류제조
농업

마을사무장 건축(목수)

영농규모
연매출
4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

임야 3100평
(영농준비)

3000평
(부모 영농)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귀촌 지역 양양 양양 거창 남원

연령 50 55 48 56

귀촌 연도 1999 2004 2006 2007

귀촌 형태 U 턴 I 턴 U 턴 I 턴

귀촌 전 직업 만화가 디자이너 건설업 사업

귀촌 후 직업 장류 제조
농가맛집
아토피치유

사과농업 오리농장

영농규모
연매출

1억 5천만원
- 7000평 5만 3천수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귀촌 지역 남원 장수 장흥 장흥

연령 67 45 57 63

귀촌 연도 2002 2009 2010 2006

귀촌 형태 U 턴 I 턴 I 턴 U 턴

귀촌 전 직업 사업 호텔리어
귀농운동본부
간사

택시운전

귀촌 후 직업 포도농업 복합영농
농업

(벼농사 중심)
농업

(한우, 표고)

영농규모 - 3000평, 소 4000평 -

표 4-1. 귀농·귀촌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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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귀촌 지역 장흥 해남 해남

연령 56 41 44

귀촌 연도 2010 2009 2007

귀촌 형태 I 턴 I 턴 I 턴

귀촌 전 직업 토건업 환경단체 문화예술

귀촌 후 직업 블루베리농업
농업

(복합영농)

농업

문화예술활동

영농규모
4000평

(4억 투자)
5500평 7000평

주: 귀농·귀촌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표 4-1. 귀농·귀촌인 사례 (계속)

1.2. 귀농·귀촌 준비 및 과정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전제조건은 충실한 사전준비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

례조사에서 면담한 모든 관계자들이 강조하였다. 사례 귀촌인들은 대체로 

귀촌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귀농투어에 참석한다든지 

귀농·귀촌인협의회의 온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참석한 경우가 많았고, 일자

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습득, 영농교육 등의 준비가 충실한 편이었다.

<사례 1>은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를 모시고 살 예정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던 중 2002년에 공모된 서천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선정됨

에 따라 귀촌을 성사시켰다. 주요 사업으로 화훼농업을 선택하여 지자체의 

각종 행사에 꽃을 납품하였다.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유기농생

산자조합을 결성하여 직매장을 설치하고 두부제조도 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비교적 사전준비를 많이 한 경우이지만 농촌지역에서 농산물가공

과 유통사업 창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2>는 승려이자 장류제조 기술자인 동생에게서 기슬을 습득한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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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귀촌을 실행한 경우이다. 동생이 연고를 만든 마을에 모친이 먼저 

귀촌하였고, 본인 부부는 서울에서 왕래하면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

고 미리 장을 담그었다. 이렇게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귀촌하여 정착

에 성공하였다.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남달랐던 것으로 

평가된다.31

<사례 3>은 군에서 실시한 귀농투어를 거친 후 귀농인협의회의 온 오프라

인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도 같이 모임에 참

석한 것이 귀촌 결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귀농인협의회의 재무팀장

과 군내 한 마을의 사무국장을 거치면서 현지 적응을 하고 있으며 임야 

3,100평을 구입하는 등 영농(산약초 재배)준비를 하고 있다.

<사례 7>은 건설업에 종사했으나 고향에 있는 부모를 모시러 귀향하기 위

해 3년 간 사과와 양파 등 작물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습득한 후 귀농을 

결행하였다.

한편, 귀농·귀촌인이 1차 귀촌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촌하거나 다른 농

촌으로 재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귀촌자

에 비해 귀농자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별로는 U-턴의 경우

에는 거의 없고, I-턴 유형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주민 모두가 유기농업을 하는 마을로 출발한 장수의 하늘소 마

을은 마을이 조성된 지 8년이 지난 2012년까지 최초입주자 12호가 모두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 재이동 사유는 ‘농지부족으로 타 농촌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마을 운영에 대한 이견’, ‘자녀교육 문제로 도시로 

이촌’ 등이었다고 한다.

<사례 11>은 이웃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사례 14>는 강릉을 거쳐 해남

으로, <사례 15>는 원주, 거창을 거쳐 해남으로 재이주한 사례이다.

31 군내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서 노인들을 장날에 모시고 

다니는 데 이주 초기부터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귀농 9년차인 2010년부터는 새

마을지도자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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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활동
32

1.3.1. 영농활동

영농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초기에 부딪치는 어려움은 농지 확보가 가장 크

고, 다음이 농업기술 취약, 농기계 등 자재 확보와 영농자금 부족, 생활비 확

보이다. 이 외에 지자체와 정부의 농업지원정보에 어두운 점을 들 수 있다.

농촌의 노령화와 과소화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우량농지는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답작평야 지역과 수도권 인근 지역일수록 농지가 부

족한 편이다. 절대적인 농지부족 외에도 이주 초기에 지역 원주민들이 농지

를 임대해주기를 꺼리는 점, 구전되는 농지 매물(또는 임대물) 정보에서의 

소외 등으로 농지구입과 임차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에 필요한 농지를 구하지 못해 비농업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지역

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지부족으로 귀농인들은 넓은 농지가 필요한 수도작보다는 시설채소, 과

수, 버섯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

남지역은 비교적 큰 규모로 수도작 농업 등을 하는 귀농자도 적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귀농자들은 관행농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작목과 기술 도입에 적극적

인 경향이 있다. 생태 환경에 관심이 높아 대체로 친환경농업을 수용하고 있

으며,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 보급한 선도농가(9번 가구는 포도, 13번 

가구는 블루베리)도 있다.

일부는 축산도 하는데 양돈 농가는 없고, 순환농업 관점에서 한우를 키우

거나 유기농 산란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가구에서 한우 사육농은 3호,

32 소수의 사례이므로 경제활동의 내역별 비중은 의미가 적고, 영농활동과 비농업

활동의 다양한 형태와 문제 발굴에 의의가 있다. 사례 15호 중 농업을 주로 하

는 가구는 9호, 비농업을 주로 하는 가구는 6호였다. 비농업가구 중에서도 2호

는 영농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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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은 1호이다.33

귀농자들은 초기에는 영농비와 생활비가 소요되는 반면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 자금순환에 애로가 많은 편이다.34 귀농자들은 “(영농작업, 집안 손질 

등) 무엇 하나 하려 해도 (모든 자재를 새로 마련해야 하니) 돈이 들어 어려

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소득은 1년 농사가 끝나야 생기고 그것도 1~2

년 동안은 충분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농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정적 생활비를 줄인 이후 귀촌하여야 

한다’거나 ‘귀농 초기에는 다각영농을 하여 농산물 자급과 적은 돈이라도 수

시 수입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귀농자들의 초기 기술습득과 소득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인턴제

도와 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담당 지자체의 적극성이나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예산제약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35 <사례 14>는 귀농 시 인턴으로 

일한 것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본인이 선도농가로 인턴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서 인턴은 농가가 자기를 싼 일꾼 취급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농가는 인턴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상

호 입장차이가 나타났다.36 특히 개인 농가에서 일하는 경우 정해진 일수만

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배우는 노동관리가 잘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

33 사례 가구는 아니지만 장수 하늘소마을 12호 중에서도 자연방사 유정란을 생산

해 꾸러미사업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2호 있다.
34 이 점은 비농업취업을 한 귀촌인보다 심각한 편이다.
35 농산업인턴제는 귀농인턴제와 통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8개월 

이내에서 월급여의 50%(80만 원 이내인데 대부분 60만 원임)를 지원한다. 2012

년 모집인원은 전국적으로 200명이다(원예와 축산 분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귀농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귀농멘토링 사업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제3장 참조).
36 귀농자가 아닌 선도농가의 경우 귀농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턴과의 마찰은 

크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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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법인의 경우에는 인턴제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4장 2

절의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참조) 인턴제도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신규취

농자 전반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38

멘토링 사업은 귀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선배 귀농인의 경험에 따른 조언이 신참 귀농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데, 멘토링 사업이 이를 활성화한다는 평가이다. 보통 멘토에게 월 20~30

만 원 정도를 지불하며 6개월 정도를 멘토링 기간으로 한다. 특이한 사례로

는 홍성군에서 멘티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 이내에서 농자재 구입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는데 귀농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3.2. 비농업활동

농촌지역의 비농업 일자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부족한 편이다. 더구

나 귀촌자들이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비슷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당수의 귀농·귀촌인이 영농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

산물 유통과 가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분야는 농

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활성화에 중요하며 귀촌자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사례 1과 2, 6, 7).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절(제4장 2절)에서 다룬다.

다음으로 중요한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사무장, 시 군의 계약직 공무원 등 공공적 일자리이다. 대개 1~3년을 거치는 

마을 사무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 형성, 소득 제공을 통

37 또한 한 농가에서 월 60만 원 수준의 자부담을 지면서까지 수개월씩 고용을 유

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다른 집 일까지 보내는 경

우도 있다. 이 경우 인턴은 값싼 일꾼이 되고 배운다는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38 이와 관련하여 인턴제를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여러 농

가에서 인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인턴쿠폰제 등의 정책개선 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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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사례 

1과 사례 3). 그러나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홍성, 서천, 진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다.

농촌지역에도 건축과 집수리, 목공 관련 일자리는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귀촌자들이 농촌생활을 하는데 집안일이나 농사

일에 유용한 기술이기도 하다. 귀농인협의회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목공과 

건축을 위한 동호인 모임이 있어 교육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천

귀농인협의회에는 목공팀이 2개 있어 하나는 생활목공에, 하나는 건축사업

에 종사하고 있다(사례 4).

문화예술인들과 교육전문가들의 귀촌은 농촌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 교육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부문은 농촌에서 다

양한 수요가 개발될 수 있고 상당한 역량을 갖춘 귀촌인들의 공급도 적지 않

다. 지역자원 조사,39 대안적 공정여행의 사업화,40 방과후 학교나 농촌유

학,41 농촌박물관이나 도서관 개설42 등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

촌인들에 안정적 소득보장이 되는 일자리로까지 체계화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1.4. 사회활동

귀농·귀촌인들 중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지나면 마을 일을 맡는 등 지

39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조사는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자주 시도된다. 서천군에

서는 (주)이장이 조사를 하였으며(사례 1 참여), 진안군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216km의 ‘진안고원 마실길’을 조성하였다. 진안군의 ‘(사)마을리서치공동체’는 

마을조사단의 성과를 이어받아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40 진안의 ‘(주)공정여행 풍덩’과 제주도의 ‘(주)제주생태관광’이 대표적이다.
41 방과후 학교는 귀촌인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농

촌유학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철딱서니학교’를 참조.
42 진안의 ‘학선리박물관’, 홍성의 ‘밝맑도서관’이 대표적이다. 다음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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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에 대한 상대적

인 적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귀촌사례가 적

지 않다. 사례가구 15호 중 3호가 이장(이 중 1호는 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겸임), 1호는 마을개발위원, 친환경농업 작목반장 1호, 도단위작목연합회장 1

호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갈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원주민들은 귀촌인의 증가가 지역사회의 인구를 유지시킨다는 점에 대해

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43 귀촌인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과도한 발언권을 가지려 한다는 점,

농사경험도 없으면서 환경농업을 한다고 기존 농업인을 가르치려 한다는 점,

농촌문화와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들이 닫힌 사회를 형성하여 귀촌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 지역 정보와 정책자원을 독점하고 귀촌인들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 귀촌인을 정책지원이나 바라고 온 사람 취급한다는 점 등

을 비판하고 있다. 귀촌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귀촌자만 교육할 것이 아니

라 원주민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44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

만, 농촌사회의 이질적인 구성요소가 만나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

는 문제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45

43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지원 홍보가 과다하여 실제 지원보다 부풀려 알려진 

점에도 기인한다.
44 서천귀농인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45 진안군의 ‘뿌리협회’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귀촌자와 원주민을 아우르는 조직

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 귀촌자이며, 진안군이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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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귀촌인의 지역활성화 활동

2.1.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 유통 참여

귀농인은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기술 수용성이 높아 환경농업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기농 

꾸러미사업과 같은 직거래를 하는 등 유통과 가공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에

도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1절의 사례가구 중 1, 10, 11, 13, 14, 15번 가구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으

며 11번 가구는 환경농업작목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1, 2, 5번 가

구는 장류와 두부제조 등 농산물가공을 하였으며, 6번 가구는 마을기업을 통

하여 농가맛집을 경영하고 있다. 장수의 하늘소마을은 마을 입주조건 중 하

나가 반드시 유기농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46

개인 차원을 넘어서 귀농인들이 법인을 형성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기

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사례 A)은 기존의 풀무

생협 회원농가와 귀농인이 결합하여 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물론 귀농자 

교육과 일자리 제공, 도농교류, 청소년 체험학습까지 담당하고 있는 경우이

다. 농촌지역 내외의 인적자원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귀촌 1번지’로 유명한만큼 지자체와 민간 활동가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양자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46 다음 절의 마을사례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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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사례 A)

○ 1997년부터 풀무생협에서 친환경농업을 해오다 2006년에 귀농자

를 포함한 소농을 중심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분리된 경우로 

기존 농민(40명)과 귀농인(20명)이 잘 결합된 사례이다.

○ 영농조합법인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채소와 쌀은 조합에서 단체로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한

우는 유기인증을 받았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워 반납하고 무항생

제 인증으로 전환하였다.

- 조합법인의 직원은 20명으로 이 중에서 교육농장 관련하여 사회

적일자리 10명을 지원받았는데 도시에서 내려온 귀촌인 중 취약

계층이 많다.

- 2011년 조합의 공동매출액은 23억 원이다.

- 직영농장을 운영하고 육묘사업을 하고 있다(조합원환원사업으로 

적자를 감수. 2012년 상반기 1,200만 원 적자).

- 친환경농업과 인문학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 풍물, 낚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 친환경 농업 공부 등 다양

한 부문의 동아리 활동이 진행 중이며 조합원 외에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동아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 확산 등을 위한 교육 농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07년에 홍성군에서 친환경 체험마을사업을 받아 학생들을 중

심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도농교류에서 체험자가 상당량의 농작업을 하게 하고 보조금 없

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개혁을 실현하였다.

- 2010년부터 농산업인턴을 받고 있다. 1기 2명, 2기 2명은 지역에 

정착해 영농하고 있으며, 현재 3기 3명이 교육 중이다.

-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데, 전 입주자 가운데 두 명은 조합의 직

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한 명은 지역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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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사례 B)

○ 장수군 귀농인연대(귀농인협의회의 전신) 유통분과에서  ‘어떻게 

하면 귀농인의 농산물을 잘 팔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 2009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초기 회원은 20명이었고 현재 회원은 

45명이다. 2011년 매출 5억 원이며, 출자규모는 3,700만 원, 자산 

1억 5천만 원이다.

○ 2011년에는 전라북도의 계약재배활성화사업을 받으면서 기존 친환

경농업작목반과 결합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 성남의 ◌◌생협과 

◌◌◌생협에 납품하였으나 전반적 경기침체로 대금이 제때 들어

오지 않는 등 문제로 위기가 발생하여 대처방안을 강구 중이다.

○ 신규사업 추진실태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2학기부터 친환경급식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수 군내 9개 

초중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채소류, 잡곡류)을 납품한다.(쌀은 

장수농협에서 납품). 매출액 규모는 현재 월 1,000만 원 내외이

다. 앞으로 연매출 3~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판장 겸 온라인쇼핑몰로 “자연마켓” 운영을 시작하였다.

- 조합 차원의 꾸러미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사례 B)은 귀농인의 유통분과모임에서 발전한 사

례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생협과 거래하여 왔다. 거래 생협의 경영난

으로 미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꾸준히 회원이 늘어왔

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관내 직매장 설치, 꾸러미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모

색 중이다.

귀농·귀촌인들이 직거래나 농산물가공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

지만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앞 절의 <사례 1> 가구는 로컬푸드를 목표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읍내에 직매장을 설치하고 두부가공 등을 하였으나 

농산물 품질 통제의 어려움과 물류의 비효율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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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널리 유행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의 경우 개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량 판매 수단으로 성과가 있지만 지역농산물의 대량 판매방식으로 성공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사례 1, 15).

한편, 장수친환경영농조합의 경우에 거래 상대 생협의 사업부진으로 대금

결제가 늦어져 조합원들이 거래를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농산

물 유통이나 가공사업의 환경이 열악하여 귀농·귀촌인들이 가진 사업 노하

우나 네트워크 구축의 장점만으로는 극복이 쉽지 않아, 사업모델의 현실성 

점검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청소년 교육 활동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직업경력과 도시생활의 경험은 농촌 청소년의 방

과후 활동과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사례조사 결과 귀농·귀촌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구체적인 교육활동

들이 시도되고 있었으나 아직 공식화, 사업화 된 단계는 아니었다. 교육자원

의 전문성을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비

영리법인의 조직이 과제로 보였다.

서천 산너울마을과 장수 하늘소마을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시도하였는데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으로 학교와의 연계는 없었다. 그렇지

만 다양한 교육자원의 보유를 확인하였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반응이 좋아 

인근 마을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늘소마을은 인근 초등학교 텃밭 가꾸

기 동아리를 지원하고,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 교육(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

개), 베이킹 기술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귀농·귀촌과 유관한 교육운동 사업으로 농촌유학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

유학은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도시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과 문화 속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주 내용

은 도시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1년 이상 중장기로 농촌학교에 다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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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숙식과 방과후 생활 등 돌봄시스템을 갖추고, 농촌학교와 협력체계

를 갖춘 농촌유학센터를 조직하는 것이다.

전국의 농촌유학센터는 최근 많이 늘어나 현재 20개소47로 총 유학생 수는 

350명 정도로 추정되며 춘천의 별빛, 임실 대리마을, 단양 한드미 등이 유명

하다. 2011년에는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동의 확산과 발전방

향 모색을 도모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사업 사례

서천 산너울마을의 방과 후 학교 (사례 C)

○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특기를 살려 방과후 학교 형태

로 11~12개 강좌를 만들었다. 어린이 신문 만들기, 부여박물관 역사 문화기

행, 대나무 손뜨개, 요리, 빵 굽기, 썰매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이 있었다.

○ 첫해에는 마을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자체 평가 후 면 지역으로 확

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장수 하늘소마을의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 D)

○ 인근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내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였다.

○ 장계 초등학교 텃밭 가꾸기 동아리에 자재와 교육지원을 하였다.

○ 백화여고 학생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다양한 직업소개 및 베이킹 기술 교육

을 하였다. 고등학생 직업 인턴십을 고려 중이다.

- 마을 주민들이 간호사, 영어교사, KOICA, 호텔리어, 숲해설사, 환경운동단

체 간사 등 다양한 직업 출신임.

학교밖 교육 네트워크 ‘학교너머’ (사례 E)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문화예술, ‘길을 걷다 만

나다’와 같은 공동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18세 이상 청소년과 교사 6명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여 농촌에서의 지속가

능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모색. 텃밭 농사, 제과제빵, 선식과 민들레 차 포장 

판매 등 일자리를 모색 중이다.

○ 지역 중고생들에 월 1회 캠프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장수귀농귀촌협의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육분

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47 일시 중단 또는 운영예정인 곳을 포함하면 2011년 6월 기준 38개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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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딱서니 학교 (사례 F)

○ 폐교 위기의 번암초 동화분교(학생 수 7명)를 유학대상학교로 협의하

여 초등학생 10명이 센터 소속으로 합류하고 중학생 5명도 번암중학

교에 입학하였다.

○ 유학센터는 학교 부근의 식당을 구입, 리모델링하여 기숙시설을 갖추

고 학생 숙식과 방과후 생활을 책임진다.

- 학생 1인당 월 80만원 센터의 운영비를 부담한다.

○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위탁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 자연생태와 승마, 사물놀이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 실습농장(논 1,000평, 밭 200평)을 갖추고 농업가치 전수교육을 함.

○ 유학생 부모는 농산물 직거래 회원으로 가입하고(꾸러미, 월 10만 

원), 2개월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여 도농교류에 참여한다.

○ 센터장과 교사 4명, 식사와 생활도움교사 2명(현지인)등 고용을 창출

하고 있다.

장수 ‘철딱서니학교’의 사례를 본 결과 농촌유학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과 도시 청소년에 대안교육기회 제공,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귀촌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

술부의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 등 교육효율화를 추진하는 정책당국과 갈등 

소지가 있으며, 학교 운영 교사(교장)와의 협력관계가 불안정하여 제도적 보

완이 필요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대안적 삶을 추구하기 위

한 교육운동의 사례로서 ‘학교너머’가 장수 번암 논실학교에 근거를 두고 활

동하고 있다(사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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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지역활성화 활동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활성화 활동 사례가 관찰되었다.

귀농인이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보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례 9> 농가

는 마을을 포도산지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사례 13> 농가는 장흥지역

에 블루베리를 2010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육묘사업을 통해 10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나눔 사업을 하는 농가도 발견되었다(사례 G).

이 농가는 유기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에 유기농 

꾸러미 보내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관심이 본인이나 지

역사회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된 사례이다.

식품 나눔사업(음식정의사업, 사례 G)

○ 장수군 하늘소마을에 귀농한 박◌◌(여)는 유기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도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 녹색연합에서 일했으며 2009년에 귀농

- 경제력에 따른 음식차별이 큰 문제이며, 빈곤한 취약계층도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food justice)는 생각에서 출발. 미국의 피플

스 그로서리, 프리 팜 스탠드를 참조

○ 1차로 2012년 4~5월에 아름다운재단의 소셜펀딩 ‘개미스폰서’를 통해 

270만 원 모금 목표 달성에 성공하여 유기농 꾸러미를 지역아동센터,

도시 저소득청소년 공부방, 장애인 홈 등 13개소에 보냈다.

○ 환경운동을 했던 경험과 철학에서 문제를 설정하여 사업화하고, 과거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속

적인 후원금과 자체 수입 확보가 관건인데, 꾸러미 소비자의 확대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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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여성농업인센터(사례 H)

○ 2002년 4월에 개소한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현 대표가 귀촌인 출신

(1996년 귀촌)일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자와 관련이 깊은 일을 하고 

있다.

○ 회원은 200여 명으로 40~50대가 많으나 30대는 귀농자가 많다.

○ 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매장, 옷리폼 매장을 포함하여 귀농·

귀촌인 6명이 일하고 있다.

- 어린이집(5명), 공부방(30명), 장곡지역아동센터(20명) 운영

- 몸살림, 요가, 요리교실, 효소강좌, 일본어 등 교육 진행

- 귀농·귀촌인의 적응에 대한 상담, 우울증이 있는 여성 상담도 함.

- 귀농·귀촌한 여성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센터 일에 참여하기도 하며,

직접 필요한 활동을 건의하여 주도하는 경우도 있음.

농촌여성의 상당수는 혼인을 통해 이주한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귀촌인과 

공통점을 가진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귀촌여성들이 활동하는 장이자, 귀촌여

성들이 부딪치는 문제를 상담/해결해 주고, 각종 모임과 교육기회를 제공하

며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사례 H).

이 외에 농촌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과 역사를 복원하는 

활동도 중요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소규모 박물관 건립은 전통문화자원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육

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역할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의 마을박물관을 들 수 

있다(이재철 2012). 서울에서 2005년에 귀촌한 이◌◌씨가 주도하였으며, 마

을만들기의 일환으로 학선분교 폐교를 활용한 ‘행복한 노인학교’의 활동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노인학교는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한글반,

컴퓨터반, 도예반, 미술반, 연극반, 이야기반, 서각반, 짚풀공예반 등을 운영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형성된 귀촌민과 원주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와 과제 81

로 마을의 집집마다 오래된 농구와 생활용품, 책, 사진 등을 모으고 이야기

를 붙여 박물관을 형성하였다. 2009년 준비기간을 거쳐 12월에 개관하였으

며 진안군 마을축제에도 참여하였다.48

도서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의 면 단위 마을에도 도서관 건립이 많

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밝맑도서관은 정부의 지원

으로 건립된 다른 도서관과 달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금하여 지

었다는 점,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

한 경우이다. 홍동면은 1957년 설립된 풀무농업기술학교를 통하여 귀농·귀촌

인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다. 귀촌인들은 원주민과 함께 풀무학교생협, 풀무

생협, 갓골농업연구소, 갓골어린이집,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등 많은 조직들을 

형성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지역주민 200여 명과 독지가들의 모금 

6억 7천만 원을 바탕으로 군 지원금 1억 원을 더하여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도서관은 도서열람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민교양국어, 역사, 인문학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행사와 각종 모임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취학아동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책방을 

열고 지역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도 장려하고 있다.49

장수군의 논실마을학교도 독특한 경우이다. 폐교였던 대론초등학교를 수

리한 군 소유 건물을 임대한 논실마을학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인문학강

좌50를 개최하고 있으며 4박5일 과정의 인문학 연찬회51와 독서모임도 주관

하고 있다. 마을 목공소, 교육단체인 학교너머, 이주여성단체인 아시아민들

레센터 등과 장소를 공유하며 연대를 갖고, 지역의 민간단체 행사에 공간을 

48 ‘엄니~ 손자랑 마을박물관 가게요’라는 표제 아래 출향인 초청 3대가 만나는 

마을박물관을 컨셉으로 표방하였다.
49 도서관 이름은 독립운동가이자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갑 선생의 호에서 따왔다.
50 2012년 11월의 강좌 주제는 ‘협동조합의 인문학, 왜 마음인가’, 10월은 `원효의 

화쟁사상과 캔윌버’, 9월은 `진보의 미래’ 등이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강사를 초청하여 토론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민과 외지인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51 삶과 사회에 관한 이론과 실천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2

월과 4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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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고 숙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이웃 방화계곡 방문객을 대상

으로 캠핑장을 대여하기도 한다. 논실마을학교의 이사장인 이◌◌은 야마기

시즘 정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좋은마을’을 형성하

여 농업과 장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유◌◌도 귀촌자 출신이다.

3.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 사례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이주희망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집단거주지를 조성

한 사례가 있다. 장수군 하늘소마을은 귀농자를 수용하기 위해 군에서 농지

까지 조성해 준 마을이다. 반면 서천군 산너울마을은 생태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조성한 마을이며 농지확보가 되지 않아 비교적 고령의 은퇴귀촌자와 

비농업취업 귀촌자들로 구성된 마을이다.

하늘소마을은 입주가구가 모두 유기농업을 하기로 한 귀농인 마을이다.

그러나 농지면적이 25,000평에 불과하여 전업적 농사로는 크게 부족하다. 많

은 구성원들이 농사 확대를 위해 마을을 떠났으며, 농업 외의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는 농업 참여를 의무화한 규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

렵게 되었다고 한다.

산너울마을은 입주자 연령층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34호 중 10명이 비농업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농지는 2,300평에 

불과하다. 주변 농지를 구하기도 어려워 취미농 이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두 마을 사례를 볼 때, 귀농·귀촌인 마을을 집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득

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귀촌인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

하여야 할 2대 과제는 일자리 확보와 기존 농촌주민과의 융화이다. 이 두 가

지 측면에서 집단거주지 조성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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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산너울마을 장수 하늘소마을

마을 특성 귀촌자 마을 귀농인 마을

조성 연도 2009(전원마을) 2004(군 자체 기획)

호수 34호(8호는 비상주) 12호(1호는 빈집)

가구주

연령

30～40대 4호, 50대 15호,

60대 이상 15호
대부분 40～50대

직업

- 일자리 절대 부족

- 교사 5명, 전기기사 1, 타마 을

사무장 1, 공공부문 계약직 3,

목수 1 등

- 농업 1명(고추농사 450평)

나머지는 취미농

- 11호 모두 영농

(쌀농업 1호, 양계 2호는 전업

농 수준)

- 마을 총 경작지 25,000평

- 여성 6명 공동으로 농산물 가

공(제과/제빵)

생태마을

특성

- 전가구 태양광발전 또는

태양열난방

- 빗물 재활용 시스템

- 자연순환 하수처리 시스템

- 생태화장실(비 수세식)

- 천연세제(계면활성제 불용)

- 자연순환 하수처리 시스템

- 농업은 모두 유기농업

공동체

특성

- 호당 2평씩 출자하여 취미공간

마련(2동 68평)

- 공동경작지(2300평) 있으나 8호

만 공동경작, 나머지는 분할

- 동아리활동 있으나, 아직 내부

공동체 미약

- 모든 가구 영농의무

- 모두 마을영농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재 영농과 판매는 개

별적으로 함(조합은 신규사업

추진).

지역

활성화

활동

- 방과후 학교 실시. 추후 면지역

으로 확대할 계획

- 면 체육대회 등 적극 참여

- 아직은 원주민 마을과 적극적

교류/활동은 없음.

- 초등학교 텃밭가꾸기 동아리

지원

- 다양한 직업경험(간호사, 호텔

리어, 교사, KOICA 등)을 활용

한 방과후 학교, 청소년 교육

계획

표 4-2. 귀농·귀촌인 집단 마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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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귀농자가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집단 이주의 경우 한 지역에서 농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개간·

간척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비농업부문 일자리도 농공단지 조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지역에

서 단기간에 다량 공급되기 어렵다.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계약직

과 마을 사무장 등이 있으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경합이 심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은 높으나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며, 공급자가 한 마을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

도 없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융화이다. 귀촌자 집단 마을의 경

우는 자체의 공동체 형성과 원주민과의 융화라는 이중의 과제가 있어 단기간

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사례에서 하늘소마을은 내부 공동체 형성까지는 비교

적 진전되어 있는 반면 산너울마을은 진전이 늦은 상태로 보인다. 두 마을 다 

원주민 마을과 같은 행정리로 묶여 있지만 농사일의 노동력 교환이 없고 상

호 간 혼상사 부조가 일반화되지 않는 등 사회적 관계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귀촌인들도 집단마을 조성보다는 기

존 농촌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을 위주로 하되, 수요가 큰 곳은 기존 마을과 연

접하여 5호 내외의 규모로 택지기반 조성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다수의 귀촌인이 기존 마을 정착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홍성군 김애마을과 진안군 능금/학선권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성군 김애마을의 전체 호수는 32가구인데 그 중 1/3은 귀농·귀촌인이다.

귀촌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1997년 이후 호수가 29호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초기 귀농자들이 마을 정착에 성공하여 좋은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마을에서 

귀농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해졌는데, 선배 귀농자의 적극적 멘토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를 만들기 위해 총회와 마을 운영위원회(9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귀촌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의 능금/학선지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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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마을가꾸기 사업과 귀농·귀촌인의 유치가 결합된 사례이다. 지역 내 

8개 마을에 278가구가 살고 있는데 귀농·귀촌 가구가 80가구이다. 이 중 농

사를 짓는 가구는 37가구, 전업농은 5가구 정도이다.

귀촌자들은 쌀농사 외에 수박, 잡곡, 약초재배를 주로 하며, 마을의 농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식당, 산골체험학교, 마을 사무장과 간사 등 권역 내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능금/학선지구의 핵심부락인 능길마을에서는 사람, 에너지 자립, 일자리를 

통해서 6차 산업이 존재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촌자의 적극 유치, 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다양한 농산물가공과 유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2011년 매출액 10억 원)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폐교를 활용한 산촌체험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농교류 사업과 팜스테이

마을 사업, 마을축제 등 농촌관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 운영을 위해 

행정리 이장과는 별도로 경영위원회를 두고 마을영농조합 담당 부위원장(소

득사업 부문)과 새마을회 담당 부위원장(공공사업 분야)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 및 동아리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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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일본은 최근 농업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을 농업·

농촌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으로 신규 취농 사업과 후계인력 육성 사업을 전

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후계

인력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젊은 세대의 유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

도해 왔다. 특히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이후 ‘정년 귀농’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귀농·귀촌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대량 실업자와 연금수급자 발생, 복지시설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과제로써 귀농·귀촌 및 신규 취농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책추진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후생노

동성 등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귀농 지원활동 및 

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취농 관련 자금 및 홍보·교육·정

착지원, 국토교통성은 지역 PR, 체험거주, 주택공급, 환경정비, 주체지원, 생

활지원 등, 후생노동성은 일자리, 복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

서는 농림수산성의 정책과 큐슈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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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의 목표 

일본은 지속적으로 강한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간적 농

업종사자 90만 명이 필요하며, 65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서는 매년 2만 명의 청년층 신규취농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농업 부문별로 보면,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 368만ha 중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294만ha로 전체면적의 약 80%를 담당하며, 기간적 농

업종사자 1인당 10ha를 경작할 경우 약 30만 명, 야채, 과수 등 경제작물의 

경우 주업농가 54만 명(1호당 기간적 농업자가 2인이라는 가정)이 요구되며,

품목류별로는 야채 6만 호, 과수 4만 호, 축산등 5만 호, 복합 12만 호, 여기

에 법인에 의한 기간적 농업종사자 6만 명을 포함하면 약 60만 명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현재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186만 명으로 그 가운데, 65세 이상

이 59%, 40세 미만이 5%로서 20~65세의 연령층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청년층 2만 명의 신규취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신규취농자로서 취농하는 수는 약 1만 5천 명, 그 가운데 약 30% 정

도는 취농 후 이농을 하므로 실제 취농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

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기간적 농업종사자 2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

후 현재의 신규취농자를 배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신규 취농자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2. 청년 신규취농자 육성을 위한 인력·농지에 관한 시책의 

체계 및 내용

‘호별 소득보상 경영안정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농지계획 작성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의 방향 및 금후 지역의 중심이 되

는 경영체등을 정한 인력·농지플랜의 작성에 필요한 집락의 합의 형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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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한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에서 요구되는 청년농업자의 정착지원을 위

해서 2012년부터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하여52 신규취농 유형별 단계별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5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취농급부금(준비형) 지원: 청년의 취농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해 취

농전의 연수기간(2년 이내)의 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연간 150만 엔). 연수 후 1년 이내에 경영개시 또는 농업법인 등에 취

농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된다.

② 청년취농급부금(경영개시형) 지원: 취농 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

영이 불안정한 취농 후(5년 이내)의 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을 교부하

고 있다(연간 150만 엔 이내). 이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의 경영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인증절

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진다. 취농 후 소득이 250만 엔 이상인 경우 지

원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의 경영 계승이나 부모의 경영과 독립한 경

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③ 농(農)의 고용사업 지원: 청년의 농업법인에의 고용취농을 촉진하기 위

하여 법인이 고용취농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천연수(최장 2년, 연간 

120만 엔)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취농자는 교부

금 월 10만 엔 포함 월 16~20만 엔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경영기반 강화 자금으로서 슈퍼-L 자금의 금리부담 경감 조치: 인력·

농지플랜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로서 위치를 부여받은 인정농

52 1970년대부터 프랑스가 도입한 신규취농자 지원제도로서, 18~40세의 신규취농

자에 대하여 연 180만 엔 정도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6,000

명 정도의 신규취농자가 취농하고 있다. 취농 10년 후의 정착률은 95%로서 높

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53 일본 농림수산성의 금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2012년 교부금 급부 대상자를 

8,200명으로 상정하고 104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2012년 3월 현재 신규

취농희망자가 1만 5천 명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신청을 보류하고, 정밀심사를 

통한 우선지급 대상자를 선정토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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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하여는 대부 초기 이자조성을 통해 5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⑤ 농업교육 강화: 금후 지역의 리더로 될 인재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취

농희망자나 경영발전을 꾀하는 농업자에 대하여 고도의 경영력, 지역리

더로서의 인간력 등을 양성하는 상급 농업경영자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⑥ 기계·시설의 도입지원: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 등에 필요한 기계나 시

설지원은 호별소득 보상제도에 근거한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조

율 50%, 무이자 지원, 500만 엔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⑦ 농지의 확보 및 취농상담: 취농하려고 하는 시정촌과 상담하여 지역

의 ‘인력·농지플랜’에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지임

대차 지원 및 법인의 정직원으로 취농지원 등 사전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농준비

(고교 졸업 후 지원)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취업 자영취업

소득확보 청년취농급부금 농의

고용사업
청년취농급부금

기술습득 농업경영자육성교육

기계·시설의

도입
- - 취농지원자금 슈퍼-L자금

농지의 확보
농지의 확보 및 취농

상담

농지이용집적원

활화사업 등에

의한 지원

표 5-1. 취농단계별 신규취농대책 개요

1.3.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장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담당자로서 어울리는 인재를 확보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취농계획,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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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계획의 인정을 받도록 하여, ‘인증취농자’ 및 ‘인증농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인증의 대상자는 지역 내에 취농하려고 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취농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려고 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취농계획의 작

성은 장래의 영농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떠한 자금이 필요

하는가 등의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취농인증자의 메리트는 취농준비자금, 연수자금, 취농시설자금 등 취농지

원자금의 무이자 대부, 농지알선 등 농지 이용 조정,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취농인증 절차는 취농계획 작성(소정 양식)→

농업개량보급센터·시정에 제출→현에서 계획 심사(심사회 운영)→취농계획 

인증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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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토지이용형작물 368만 ㏊
(2011년 경지 및 작무 면적 통계 야채‧과수 등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담당할 면적

294만 ㏊
(전체면적의 80%)

기간적 농업종사자 1인이 10㏊를 
경작하는 것을 가정하여 약 30만 명

주업농가
  약 54만 명
  (1호당 기간적 농업종사자 

2인으로 가정)

야채 6만 호
과수 4만 호
축산물 5만 호
복합 12만 호

법인의 기간적 농업종사자 약 
6만

약 30만 명이 필요 약 60만 명이 필요

현재의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
186만 명
(2011년 농업구조동태 
조사)

그 중 65세 이상 59%
40세 미만 5%

약 90만 명의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필요
↓

20세~65세의 연령층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2만 명의 청년층이 신규취농 

하여야 함.

청년신규취농자
매년 2만 명 확보

그림 5-1. 일본의 청년취농자 확보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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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큐슈지역의 신규취농자 지원대책 추진 사례    

2.1. 사가현 사례

2.1.1. 신규취농자의 추이

신규취농자의 전체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전반까지는 100명 내외로 유지

되어 왔으나, 2008년 116명, 2010년 160명, 2012년 186명으로 급속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연령분포는 2012년(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40세 미

만의 청년농업자의 비중이 71%를 점하고 있으며, 평균 신규취농자 연령은 

36.8세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3세 정도 높아졌다. 연령계층 구간

별로는 36~40세 계층과 50~60세 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36~40세 

계층은 법인취업, 50~60세 계층은 U턴형이 많다.

2012년 취농자의 유형은 선친의 가업을 계승하는 U턴형의 비중이 47.3%

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43%, 신규학졸자가 9.7%를 점하고 

있는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신규취농자의 경우 40세 이하가 80%를 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인 취농에 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고용취농자가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12년 기준 고용취농자 수는 53명으

로서 전년도의 33명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취농자의 영농부문은 미맥 27%, 노지야채 24%, 시설채소 18%, 축산 

15%의 순으로, 미맥 부문의 신규취농자는 대부분 지역의 특산물인 양파 등

과의 복합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소재배의 신규취농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축산부문의 경우 70%가 법인취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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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신규취농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취농의 전반적인 사항은 재단법인 사가현 청년농업자 육성센터, 사가현 

생산진흥부 농산과, 사가현 농업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지와 관련 사

항은 시정 농업위원회, 사가현 농업회의, 사가현 농업공사,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시정 농정담당과, 농협, 농업법인 취업 관련

은 전국 농업회의소 신규취농상담센터 및 지역사무소, 주택 관련은 시정의 

신규취농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2.1.3. 챌린지 취농지원사업 추진 현황

사가현은 중앙정부 신규취농지원사업 외에 ‘사가현 종합계획 2011’의 중

점사업으로서 ‘챌린지 취농지원사업’을 개설하여 농가의 후계자, 신규참입희

망자, 정년 전후의 취농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취농에 대한 계몽활동, 취농에 

대한 정보제공, 신규취농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활동비로서 관계기관·단체와의 검토회의 취농계획에 대한 인증회

의 등 회의비를 예산에 배정하고 있다. 둘째, 지구 활동비(실시주체: 농업개

량보급센터·농림사무소)로서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취농상담활동 및 시·정(市

町)·농협 등과 제휴한 취농상담활동 추진비 지원, 셋째, 농업고교 제휴 강화

활동(농업개량보급센터)으로서 농업고교와 제휴한 취농계몽활동에 대한 지

원, 다섯째, 생산부회 등 제휴활동(농업개량보급센터)으로서 JA생산부회의 

신규취농자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여섯째, 신농업인 선도활동지

원(농업개량보급센터)으로서 취농 후 5년 정도의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 및 기술의 조기확립을 위한 개별지도 및 과제해결을 위한 지원, 일곱

째, 신규취농 희망자 양성강좌(실시주체: 농업대학교)로서 신규취농 희망자

를 대상으로 농업체험강좌 개최 지원, 여덟째, 신규취농 계몽활동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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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JA, 시·정)으로서 시·정, 농협, 협의회 등의 취농계몽 세미나 및 취농상

담회의 실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확보대책위원회, 세미나개최, 개

별상담회, 선진농가로의 파견 등).

신규취농자에 대한 현의 독자적인 자금지원 사업으로써 “청년농업자취농

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취농연수자금을 빌린 인정농업자가 연수종료

후 1년 이내에 현내에 취농하고 5년 이상 농업을 계속할 경우에 상환액의 

1/2을 감면해 주고 있다.

2.1.4.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신규취농자 관련 업무내용

농업개량보급센터는 현의 직속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취농자 양성 관련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농 전 단계

의욕양성기에는 농업고교생을 대상으로 농업교류회를 개최하여 선진농가 

및 청년농업자와 대화의 장 마련, 청년농업자 그룹의 동계연수 시 농고생 참

가 프로젝트 발표 등과 같은 교류 추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및 식농교육으로 농업의 이해 양성, 취농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이 있다.

취농준비기에는 농업고교생 및 농업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가파견 연수 

접수, 취농상담(관련기관과 정보의 공유화), 취농계획의 수립 지원,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상담,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관련 기관과의 업무 제휴 활동으

로서 시정촌의 보조사업의 소개, 농업위원회의 농지의 알선사업 소개, 농협

의 농업강좌, 신규취농강좌,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소개를 하고 있다.

□ 취농 후 단계

신규취농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취농 5년까지의 청년농업자를 대

상으로 한 신규취농연수 개최, 청년농업자 그룹활동을 통한 경영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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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활동, 부문별 연수, 농산물 직판), 개별 순회에 의한 기술적 지원,

경영관리 연수 개최,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상담,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청년

농업자 그룹의 활동지원, 보조사업활용에 대한 지원, 농업위원회를 통한 농지

의 알선, 가족경영협정 및 인정농업자의 공동신청 추진, 농협을 통한 각 생산부

회 활동을 통한 기술적 지원, 농협 청년부, 여성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취농상담 시 주요 조사내용은 상담자의 개요(직업, 가족, 농지, 농업경험),

취농동기, 작목, 희망지역, 연수 장소, 필요 농지면적, 자기자본, 기타 개인정

보 등이다.

자료: 사가현.

그림 5-2. 사가현의 2012년 챌린지 농업지원사업 개요(농산과: 2,954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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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량보급센터 담당자의 신규취농 지원활동에 대한 의견>

○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 취농준비기 대상자에게 합숙 연수를 진행하고, 취

농계획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 있음. 이미 취농한 사람들은 새로운 작물 도

입이나 규모 확대 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음. 보조금을 받으려면 1년 전부

터 계획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련 계획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 컨설팅

○ 취농자에 대한 보조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조금의 보조

율은 국가보조금은 50%, 현보조금은 43%. 자부담비가 없을 경우 센터에서 

무이자 자금 제공 관련 상담 진행. 현 사업의 경우 전체 경비의 1/3이 현 

자금, 전체 경비의 1/10이 시정촌 부담임.

○ 지역별로 청년농업자클럽(39세 이하)이 있으며, 마을에서 사무국을 운영하

고 있음. 활동예산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며 자체 회비도 있음. 활동내용으

로 어린이들 체험 학습, 지산지도 운동 홍보·교육, 마을 및 시에서 하는 이

벤트 직판장 운영 협력 등이 있음. 청년클럽에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지

만 친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 JA농협에서는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장년층부회가 있음.

○ 보급센터에 현 외 지역에서의 귀농 상담이 많은데, 이 지역의 경우 농지 경

쟁이 치열하여 지자체, JA, 농협과 상담하여 그 사람들이 농지확보 가능할

지 상담 함. U턴자 가운데 부모의 영농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신규취농

자 가운데 법인 취농이 많은 편임.

○ 신규취농 시 농지 확보, 작물 선택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시정촌 담당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신규취농자에게 어

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려

○ 신규취농 기술 연수는 보통 농가 연수. 현의 농업대학에서 한 품목을 정해

서 “신규취농양성강좌” 추진(11월, 2월 두 번 일주일씩 일반인 대상 모집.

10명 정도)

○ 신규취농자 가운데 70%는 정착하고 30%는 정착에 실패하는데, 현에서 통

계를 잡은 것은 없음. 취농자가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수입 때문임. 주로 

이곳에서 농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형태

○ 신규 취농 시 계획서를 보급센터에서 같이 작성해 주고 보급소에서 추천장

을 첨부하여 현청으로 올라옴. 현청 심사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심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농산과(예산 배분), 축산과, 원예과, 유통과, 생산자지원과의 핵심 직원, 농

협회의소 관련자, 사가JA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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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회를 거쳐 인정취농자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무이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사가현은 자금 지원처가 두 가지로 분리됨.

- 무이자 자금 지원처 1: 사가현 청년농업자육성센터(농업연수 관련 자금)

- 무이자 자금 지원처 2: 사가현청 생산자지원과(주로 시설자금 지원)

- 무이자 자금은 전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변제를 해야 하는데, 생산자지

원과에서 지원한 자금은 연체한 적이 없음. 그러나 연수자금으로 한 경우 

자꾸 연체되어서 고리(12.5%)로 이자 부과

○ 최근 생산부회 연계 강화활동을 지원 사항에 추가. 양파, 딸기 등 각종 부회 

회원에 대하여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이런 활동에 예산 지원

○ 사가현 독자 사업으로 ‘젊은 농업자 취농 촉진사업’ 시행

- 연수자금의 경우 농업대학은 월 5만 엔 상한, 농가 연수는 월 15만 엔 상한 

무이자 대출 

- 취농을 하면 몇 년 상환할지 결정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데, 취농한 지 5년

이 지나면 빌린 연수 금액 가운데 50% 감액해 줌(감액의 4/5는 현이 부담,

1/5은 시정촌이 부담).

○ 일본에서도 신규진입자가 성공하기는 어려움. 기술이 낮거나 조력자가 전

혀 없는 사람, 자금력이 너무 약한 사람의 경우 실패 확률이 있음.

○ 행정에서는 귀농자의 거쳐 마련과 관련하여 관여하는 바 없음. 거주지는 개

인이 알아서 찾음(농가연수할 때 농가에서 소개를 해주는 등).

○ 중산간지역의 경우 정보 발신도 하지 않고 외부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라

서 귀농 관련 정책이 실패한 바 있음.

2.2. 구마모토현 사례

2.2.1. 신규취농자의 추이

신규취농자의 전체 추이를 보면, 2005년 277명에서 2008년 159명까지 감소

하였으나 2010년 30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취농

자의 유형별로 보면, 선친의 가업을 계승하는 U턴형의 비중이 54.1%를 점하

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19.5%, 신규학졸자가 26.4%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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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 신규취농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법인 취농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고용취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012년 기준 고용취농자 수는 59명으로, 전년도의 32

명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2.2. 신규취농대책의 방향

신규 학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농 촉진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고, U턴

자, 신규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신규취농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취농촉진활동으로서 농업대

학교의 커리큘럼의 충실과 함께 지역의 농가 및 농업고교 등과 제휴하여 취

농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현 신규

취농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계의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

다. 셋째, 연수 교육 충실이다. 농업계 학교의 취농에 대한 교육 내용, 사회인

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강화하였다. 지역에서 신규취농자를 육성하기 위하

여 JA, 농업법인(NPO법인) 등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하

는 등 취농희망자가 단기간에 농업경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체계

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넷째, 연수 후 취농정착지원을 강화하였다. 원활한 

취농정착을 위하여 취농계획 작성 지원, 농지의 알선, 시설·기계의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정촌, 농업위원회, JA등 관계기관과 제

휴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농업자의 육성을 위

하여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기술연수회의 실시 및 과제 해결 학

습, 청년농업자의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취농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수립이다. 타 산업으로부터의 취농희망자의 증가 및 취농희망자 

연령의 다양화, 취농목적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책을 강화하였다. 신규학졸,

U-턴 취농자의 경우, 자립지원, 경영감각 양성, 원활한 경영이양 지원 등, 신

규참입자에 대하여는 기술습득, 경영확립, 지역정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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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신규취농 지원시스템

구마모토현의 신규취농 관련 사업은 현의 공익재단법인인 구마모토현 농

업공사 내에 ‘신규취농지원센터’라는 독립부서에서 총괄하여 one-stop 서비

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취농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센터에 취농상담원, 지역별 취농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취농상담

회의 개최, 취농상담, 연수 알선, 전입지역과의 코디네이터 기능, 가독립 취

농지원보조금을 교부(가독립기간에 일정 조건의 농지, 하우스 임차에 대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내 각 지역(시·정)의 지역진흥국 농업보

급진흥과와 JA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신규취농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신규취농 단계별 대책으로서, 상담기능의 충실기, 연수체계의 충실기, 취

농정착 지원기, 경영능력 향상기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신규취농인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상담기능의 충실기에서는 취농상담을 통해 독립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작업 종사 희망 농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독립된 농업경영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단기코스인 

농가연수 후 독립경영농가 육성코스와 장기코스인 전문농업대학 졸업 후 독

립경영 농가코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시스템을 구분하고 있

다. 농작업 종사 희망 농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희망지역의 농업법인에 취업

을 알선하며, 독립경영을 희망할 경우에 분사화하여 독립경영체로 유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취농이 정착된 이후에도 지역농업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

도록 교육 지원 사업과 톱리더 육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턴십, 농의 고용사업, 신규취농보조사업 등 중앙정부의 예산을 중심

으로 추진되던 신규취농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신농업인 육성

종합 추진사업, 취농지원자금, 청년교육활동 촉진사업, 구마모토 농업경영숙 

등의 사업을 현 자체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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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마모토현.

그림 5-3. 구마모토현 - 신규취농지원시스템(2012년)

이와 같이 구마모토현의 경우, 신규 취농인의 의향에 맞추어 시기별 맞춤

전략을 현 레벨에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신규취농 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자체 예산

을 투입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

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마모토현 농

업공사 내 독립부서에서 총괄하여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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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단계별 취농지원대책의 내용>

□ 취농준비단계 

○ 취농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취농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각 시

정촌의 농정주관과와 농업위원회, JA와 제휴하여 취농상담, 단기연수, 취

농체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취농지원체제사업).

- 개별 취농상담에 대응, 연수기관, 취농기관의 소개, 취농상담회 개최, 인

정취농계획 책정 지원

○ 연수사업

- 농업대학교 신규취농지원연수(현사업)

- 농(農)의 고용사업(법인 취업지원, 국가사업)

- 지역에서 양성하는 신농업인육성종합추진사업(선도농가, 법인 등의 연

수지원, 현사업)

- 청년취업급부금제도(취농준비금 지원, 국가사업)

□ 가독립·자립취농단계

○ 보조금

- 가독립 취농지원보조금(취농 2년간 영농자금 지원, 현사업)

- 신규취농자 보조사업(시설 및 기계도입, 국가사업)

- 청년 취농급부금사업(경영개시형 보조, 국가사업)

○ 취농정착을 위한 조언·지도업무

- 현 농업보급·진흥과 등에 의한 조언·지원활동

- 지역신규취농상담자에 의한 순회지도

○ 융자제도

- 취농지원자금 대부금(무이자 융자, 현사업)

□ 사업유형별 지원자금의 내용(융자지원)

○ 취농연수자금

- 농업대학교 5만 엔/월, 선진농가 15만 엔/월, 지도연수(청년) 200만 엔

- 청년 4년 거치 12년 상환, 청년 이외 2년 거치 7년 상환

○ 취농준비자금(주거이전, 자격취득, 취농선의 조사 등 취농준비자금)

- 200만 엔 한도에서 지원

- 청년 4년 거치 12년 상환, 청년 이외 2년 거치 7년 상환

○ 취농시설자금(기계, 시설구입자금)

- 청년(40세 미만) 3,700만 엔, 청년 이외(40~65세) 2,700만 엔

- 5년 거치 12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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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현 담당자의 신규취농 관련 의견>

○ 구마모토는 토지집중 이용형 작물이 많은 사가와는 달리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농업 가능. 사가의 경우 땅이 필요하므로 신규 취농자의 장

벽이 높지만 구마모토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참입 장벽이 낮은 편

- 시설원예의 경우 땅이 좁아도 가능하지만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

업이므로 도와줄 사람(스승)이 필요. 좋은 스승이 될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 과제. 구마모토 현 예산으로 올해부터 스승에게 수당 지급됨.

구마모토는 타 현과는 다르게 시정촌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지

원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었음.

- 작년 약 700명 상담. 이 가운데 50%는 의향이 정확한 사람들임.

○ 농가 출신, 학교 졸업자가 취농의 중심자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패턴의 사람

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 이에 대한 농업정책 및 지원책 마련이 과제

○ 현 사업의 특징은 국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고 보

완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임.

- 가령 개인에게 돈을 주는 보조사업의 경우 돈을 받았다고 신규취농을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끔 사람을 연결해준다든

지 토지를 연결해주는 구체적 도움이 필요함. 국가의 정책과 그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현의 정책이 들어가는 것

○ 신규 취농 ‘준비기간’에는 정보 및 상담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 구마모토현

은 여러 유형의 취농 희망자에게 맞춤형 시스템 갖춤. 이를 위해서는 상담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제를 갖고 있으며 귀농하려는 의향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신규취농지원센터에 이 분야 전문가 있음. 이 센터는 

공익재단법인으로 현 외곽 재단, 현 보조금으로 운영)

- 취농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사업 시행. 연수 후에는 시간을 두

고 점차 농가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도원, 융자 등 제도 마련

- 취농 상담 후, 상담자가 향후 농작업을 원하는지, 농업경영을 할 것인지

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농작업을 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가

연수, 농업대학 연수 등을 통해 농업법인 쪽으로 취업 알선하고, 농업경

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기 농업연수 프로그램 등 제공

○ 취농자가 지역과 어떻게 화합하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 JA 농협에 연수기

간을 둬서 지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연수기간

이 끝나면 그 지역의 ‘선생님’과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독립 단계로 이행되도록 함.

○ 일본에서 신규취농은 대부분 본래 농가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임.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부모님 등 연결고

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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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도 지인을 통해 알아서 구함. 따로 정책은 없고, 주택 소개만 함.

○ 급부금 제도들은 법률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고 비영속적인 정책적 성격이 

강함.

- 취농지원자금으로 기계 등 하드웨어 관련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

업은 법률에 근거하는 영속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 농업정책은 인정농업정책에 집중하는 추세. 취농 정책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음.

○ JA중앙회에서는 취농 연수를 맡고 보급센터에서는 기술 지원. 구마모토에 

11개 보급센터 있음.

○ 불안정한 농업수익에 대한 대책으로 JA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따로 없음.

본인 특기 분야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부수입을 얻는 정도임.

- 집하장에서 알바로 시급 700엔 정도 주는 일은 있음.

2.2.4. 구마모토 JA 취농연수사업의 사례 

가. 사업 추진 개요

연수생 149명 중 70%가 신규취농자이며, 연수자 중 실제 취농자는 94명

(63%)으로 나타났다. 미취농의 원인은 농지·농기계·자금 등의 준비 부족 문

제(55%), 연수 도중 취농에 대한 의욕상실에 따른 중도사퇴(45%)로 파악되었

다. 연수생의 경우 20~39세(70.8%)의 연령이 중심을 이루며, 40대 이상은 

28.2%였다. 목표 영농유형은 채소(52.4%), 유기재배(19.5%)가 많다. 인턴십 

제공농가는 JA로부터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 농가로서 기술지도만이 아

니고, 창고를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제공, 농지, 시설, 주택의 차입지원, 취농 

후 공동육묘, 공동작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지원 측면에

서 부실한 농가도 있었다.

연수생의 모집 및 연수과정을 보면, 모집(12~1월)→서류심사(2월)→체험연

수(2월)→면접(3월 상순)→채용결정(3월 중순)→개시식(4월 상순)→농업실습

(4월~익년 3월), 취농지원세미나(5월~익년 2월), 취농준비(5개월 전)→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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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3월 하순)→영농개시식(익년 4월 상순)의 1년 과정의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나. 연수 관련 지원 내용

연수 관련 지원의 내용을 보면, 첫째, 연수생의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서 연수 수료 후 상호부조, 취농상황 파악을 위해 연수생 독자

운영방식의 네트워크 조직(구마모토 신규취농자 네트워크)을 만들어 매년 3

월에 정기총회를 열며, 운영비는 회원 각출과 JA 및 귀농지원센터의 지원금

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연수생은 JA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급여 135천 엔과 복리후

생비를 지원받고 있다.

셋째, 인턴십 제공농가는 연수 수당으로서 월 1만 엔, 연 12만 엔을 지급받

고, JA은행의 ‘신규취농응원사업’으로 매월 1만 엔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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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현 신규취농자 사례>

○ 中島智美(나카지마 토모미) 氏. 27세.

○ 이모부 땅을 임대(30a)

○ 취농 계기는 본래 자연이 좋고 환경을 지키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고자 한 

것에서 시작. 농업에 선뜻 뛰어들지는 못했으나 구마모토 학원대학에서 야

마우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결심

- 본래 주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둠.

○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음.

- 해당 기업은 상품을 판매 하는 기업이나, 사회 환원 활동의 하나로서 자

금 지원(교육, 환경, 복지, 의료 등 네 개 분야에 환원 활동). 회사에서 지

원하는 농장이 5~6개 정도 됨. 회사 세미나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선발되

어 지원 받음(3년 간 농약을 뿌리지 않았던 땅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어

야 하는 등 조건이 있음).

○ 귀농 3년차인데 적자 상태. 현재까지 최고 매출액은 월 5만 엔(직판 위주 판매)

○ 노동 투입이 적으면서 가격이 있는 작목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공도 고려 

중. 지원받은 회사 회원들 대상으로 감자캐기 체험도 진행하였음.

- 향후 지금 하고 있는 작목 면적을 넓혀서 할 것(감자, 고구마 등). 넓히면 

경제성 확보 가능할 것. 이 지역의 경우 방치하는 농지가 많아서 땅을 구

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

○ 토지확보 등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 본인은 논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수로 청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

○ 농업을 시작하고 농업대학에 다녔음(주 2회 가량).

- 졸업생들이 연 2~3회 세미나 형식으로 모임 가짐.

- 구마모토현 기쿠치군에는 신규취농자 지역 모임이 따로 없으나, 올해 추

진하고자 이야기 중

○ 취농지원자금은 작년에 시에서 한 번 받았음(60만 엔).

- 올해 150만 엔 자금지원 신청하려 함. 신규취농자가 계획서를 낼 때 현실

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조건을 좀 유동적으로 하였으면 함(시골에서는 구두

로만 임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경작지 주인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

○ 신규취농자 모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구마모토현 내 취농자들과 교류. 이러

한 신규취농자 네트워크에 지원이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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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일본의 신규취농자대책은 부모의 영농을 계승하는 농촌지역 거주 청·장년

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취농자의 유형도 U-turn 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취농자의 연령도 40세 전후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신규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신

규취농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취농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취농 

등 취농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한 시책을 개발하면서 신규취농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농(農)의 고용사업’을 도입하여 청년의 농업법인에의 고용

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의 고용취농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신규취농 정책대상자는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는 취농계획 인정

을 받도록 하여, 이들 ‘인증취농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취농인을 

심사를 통하여 선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귀농·귀촌 정책에서 정책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귀촌자

에 대하여는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귀농을 통한 귀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연고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신규취농

자에 대하여는 법인 등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귀농·귀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의 귀농·귀촌 대책이 아니라 농업 및 농촌지역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수

준의 자격을 갖춘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정책 추진은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확보에 유효한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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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한된 영농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자리로서 농업법인 취업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농업법인 취업을 통하여 가공사업, 도농교류 사업 등 

농업 연관사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연고 귀

농·귀촌자의 경우, 영농기반 등 소득기반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원 확보를 가능케 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연고자(U-turn)를 주요 정책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부모의 영농계승을 통하여 영농기반 구축이 

용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해소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연

고가 없는 신규취농자는 정착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

향자의 DB구축을 통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역연고자 중심의 귀농·귀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귀농·귀촌 관련 사업 추진은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으

로 전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연수, 상담활동 등 귀농·귀촌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

책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규취농자를 컨설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촌지역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현장중심의 귀농·귀촌 

컨설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추진체계 정비에 참고되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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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 정책의 과제

1.1.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귀촌  

귀농 귀촌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농촌 인구 늘리기 차원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귀농 귀촌 문제를 농촌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균

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는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귀농 귀촌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고, 그 중에 귀농 귀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시의 귀농 귀촌 희망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선발

하여, 귀농 귀촌인 상담, 정착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2.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의 정책 홍보에 힘입어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만 노리고 귀농·귀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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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착에 실패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여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

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

가 요구된다.

1.3. 귀농·귀촌 사업의 역할분담 

현재 정부는 공모사업 형태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도 제한되어 있고, 사업예산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

진의 실태도 지역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도

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 민간의 자율조직이 담당하

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각각의 역할이 사

업 추진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민간조직의 경우 귀농·귀

촌자 및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4.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의 지지시스템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에 유입될 때 지역사회에서 여러 장벽들이 있다. 기

존 주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로 인한 귀농 귀촌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또

한 존재한다. 귀농 귀촌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배제 경향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귀농 귀촌 정책은 이런 

장벽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통합을 

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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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과 귀농 귀촌인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흡수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각자의 일자리를 적

소에 찾는 것이 통합이고 공존이며 커뮤니티 형성이다. 한 쪽이 동화되어 섞

이는 건 통합이 아니다. 사회통합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뭉쳐나가는 ‘하

나되기’를 의미하기보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서로가 인정하며 공존하

는 것이라고 본다.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 

2.1. 정책추진체계 확립

2.1.1. 중앙·지역의 추진체계 정비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Community Restructuring)’차원에

서의 접근이라면, 농림수산식품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농촌지역 관련 정부부

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

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하고, 상호 역할 분담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T/F를 구성하고, 농식품부가 주관

부서, 관련 부처가 참여부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도 각 부서에 걸쳐 있는 귀농·귀촌 관련 사업의 

경우도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한 T/F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정

책 및 농업정책 파트의 관련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지, 직

불제, 공동체 회사, 마을개발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내용도 도시민 유치·홍보 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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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개발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도 농촌지역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 사업 중심

으로 전국 단위의 신규취농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취

농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

진 지침,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 민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행정조직 관련 부서 간 T/F팀 운영, 업무협의 정례화를 통

하여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매

뉴얼의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으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예산 배

정 시에도 지역주민의 역차별 의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다. 중앙정부가 귀농·귀촌자의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서는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비를 분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2. 민간지원조직의 육성  

선도적인 지자체의 경우 귀농·귀촌 업무의 상당부문을 민간지원조직에 위

탁하고 있으며, 업무의 영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보면, 서천군의 

경우 귀농투어, 귀농인의 집, 목공예학교, 빈집 정보제공, 귀농·귀촌 행사, 온

라인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신

규 귀농인을 위한 귀농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홍보활동, 상담활동, 현장체험교

육, 귀농인의 집 등 관련 시설의 위탁관리 등 위탁업무를 개발하여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몇몇 지도자 중심의 조직은 소수의 귀농·귀촌인 사업체 또는 

이권조직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으며, 과도한 지원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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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소지도 있다. 귀농·귀촌인만의 조직이 아닌 지역 원주민이 함께 참여

하는 가칭 ‘지역발전 지원센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진안군의 경우 민

간지원조직인 ‘뿌리협회’를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창설하였으나 아직 지

역 원주민의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사업의 추진은 조직의 역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귀농·귀촌인의 멘토링, 현장교육, 지역정보 제공등 

현장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권역단위의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관리 및 지

원기능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2.1.3. 귀농·귀촌 관련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단순히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귀농·귀촌 수요에 맞는 귀농·귀

촌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귀농·귀촌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형

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귀농 귀촌

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 없이 정책지원에 의존하여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쉽다. 지역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일

정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귀농·귀촌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는 취농 및 

농산업의 취업과 지역에의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자로 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조례를 통하여 귀농·귀촌자의 정의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개괄적이며, 대부분이 귀촌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따라 귀농·귀촌자의 집계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실정이다.

2.1.4. 지방자치단체 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의 경우 지자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민 유치 위주의 추진으로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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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부실화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통계 측면에서 보면, 귀농·귀

촌자 수는 파악되고 있지만, 정착률에 대한 통계나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평가 방식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착률, 지역주

민 및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 측면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2.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사업의 개선

2.2.1. 준비단계

□ 귀농·귀촌 의식교육 강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이 농업·농촌의 현

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정책 홍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자의 현

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농촌현장에서 일하는 업

무 담당자 들은 귀농·귀촌자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농촌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사업명(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귀농·귀촌에 대한 안내는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소개하여 도시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앞으로 귀농·귀촌자의 사전교육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식교육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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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보공급 체계 구축

귀농·귀촌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데, 실제 귀농·귀촌자는 단

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개괄적인 정보보다

는 귀농·귀촌자가 희망하는 귀농·귀촌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기본적인 정보제공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정보는 지

역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취농 관련 상담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야 하

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귀농·귀

촌의 원-스톱 정보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도적인 지역에서는 상설 귀농·귀촌 상담실을 구축하는 한편, 귀농·귀촌 

카페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정보공급이 이

루어지고 있다.

거창군의 산천수 카페(http://cafe.naver.com/sancheunsu)는 예비 및 현지 귀농

인 중심 카페로서 거창의 귀농·귀촌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거창 귀농인의 99%가 카페를 거쳐 귀농·귀촌하고 있으며, 귀농·귀

촌 관련 공지(맞춤형 귀농마을 입주 가구 모집, 귀농투어 등) 및 정보교류 등

이 모두 이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 1일 평균 방문자는 1,500~1,700명에 이

르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 관련 DB 구축은 민간지원조직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빈집 DB의 경우는 행

정력을 동원하여 빈집 조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귀농·귀촌자에게 임대를 

꺼려하고 있어 빈집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빈집 임대가 어렵다. 농지 임대 

DB의 경우도 농지 소유자가 외지인에게 임대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

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한 선배 귀농인의 멘토

링 과정에서 농지 및 빈집 알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빈집 또는 농지

의 DB를 구축하려 애쓰는 것보다 이들의 멘토링의 활성화를 통한 농지와 빈

집의 알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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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착단계

□ 귀농·귀촌지역의 맞춤형 교육·컨설팅체계 강화

중앙정부는 귀농·귀촌의 의식교육, 귀농·귀촌 형태, 지역 및 작목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의 길잡이 역할과 지역에서 부족한 전문 심화

교육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중심의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귀농·귀촌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

춤형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의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귀농·귀

촌자의 귀농·귀촌 목적과 경제적 조건에 대응한 컨설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사업 지원도 이러한 컨설팅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중앙단위

의 집체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귀농·귀촌 희망지역 현장의 귀농상담 및 교육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귀촌·귀농인을 위한 멘토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귀농·귀촌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행정코디, 현장코디 양성)을 위

하여  2011년부터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다. 일본의 경우 ‘톱리더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멘토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등 지원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멘토를 중심으로 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일체화된 시스템(지역의 선도 귀농인 전담 멘토+귀농인의 집+교육·실습

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거창군의 경우 기존마을에 멘토, 귀농인의 집,

농지, 빈집, 맞춤형 작목을 완비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귀농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농지, 주택 등 영농·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귀농·귀촌 초기 2~3년 동안이 귀농·귀촌자가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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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서, 초기 정착과정이 귀농 귀촌 성공 여부에 중요하다. 귀농 귀촌이 실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초기 2년에 집중하여 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착에 기본이 되는 농지, 주택, 자금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귀농 준비 단계 2년과 정착 단계 5년, 총 7년 동안 영

농 및 생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의 확보는 제도적으로 농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장기임대차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작목 임대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주택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집수리 지원을 전제로 빈집

을 장기 임대차하여, 리모델링 후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또는 마을의 

공간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자의 수요를 감안한 2~3호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전원마을 사업 등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5호 내외의 소규모 단위, 마을 속의 마을이라는 개념

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농·정착자금의 지원은 정부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제도 융자조건의 완화,

정착지원금의 확대 등 영농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영농 및 생활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사 비용, 집수

리 비용 등 정착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이 기존 지역주민에게 역차별로 인식되어서는 곤

란하다. 농촌지역 정책의 큰 틀에서 지역주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균형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보조 지원, 주택수리 

지원 등의 사업은 지역의 취약계층의 복지, 노후 주택개량, 마을개발 차원에

서 접근되어야 하며, 별도의 귀농·귀촌자만의 지원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

하다.

□ 6차 산업형 마을법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과 귀촌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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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라는 개념은 생명, 휴식, 여가, 경제 모두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자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귀농·귀촌자가 모두 

농사만 지을 순 없으며, 농촌이라 하여도 다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 후 재이주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주된 사유

로 지역의 일자리 빈곤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귀농·귀

촌자에게 고령자로 구성된 지역사회에 사회적 서비스 제공,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유통·판매·도농교류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일본은 귀농자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

년부터 농업법인으로의 취농을 지원하는 ‘농(農)의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

여 최장 2년 동안 1인당 연간 120만 엔을 지원하는 등 농업법인으로의 취농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농촌형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마을법인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도적인 법인 또는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홍

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

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행정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의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역공동체회사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다. 지

역공동체회사 육성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민관이 합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2010. 5).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

한 지역공동체회사를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 분야는 지역

사회의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아동, 여성, 보건, 체육, 예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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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발

농촌지역에서 적정 인구가 유지되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농업도 활

성화되어야 하는데, 공공서비스 부문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귀농 귀촌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농업 부문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것

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어렵다. 산촌유학, 방과후 학교,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도의 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

회적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계약직과 마

을 사무장 등이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경합이 

심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높으

나 예산의 부족과 공급시스템의 미비로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근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

원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도화를 통하여 

법적 지위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금융지원 시스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공부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

에의 바우처 서비스와 프랑스의 CESU는 국가나 기업의 재정 기여를 통해 

근린 공공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벨기에는 

근린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양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는 2005년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일반서

비스고용쿠폰(CESU) 제도를 도입하여, 베이비시터, 방과후 학습지도, 행정사

무처리 등 가사서비스, 정원관리, 쇼핑배달 등 일상서비스, 노인 장애인의 돌

봄서비스,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 등 광범위한 근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4

54 오내원 외. 2011.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

안연구 , 1/2: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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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귀농 귀촌인의 유치는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

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 생활, 문화 등 농촌사회의 각 방면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

들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귀농인이 지역

에 새로운 작목을 보급한 사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나눔사업을 하는 사례,

마을 이장 등 마을리더로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사례 등을 찾을 수 있다.

귀농·귀촌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고령가구 도우미, 마을사업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자의 지역사회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자

의 사전 의식 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귀농·귀촌인만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모임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귀농·귀촌인 사례

<사례 1> 서천군 이◌◌

□ 일반사항

○ 연령 40세. 30세이던 2002년에 귀촌 

○ 귀촌 형태는 U-턴으로 서천군 문산면이 고향임. 현재 고향집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본인 가족은 서천읍내에 살고 있음. 본인이 고향마을에 

출퇴근하면서 농사(양계)를 하고 있고 부모가 약간 거들어 줌.

○ 귀촌 전에는 서울에서 교육단체(교육연대. 현재 정의교육시민연합) 실

무자로 근무하였음.

□ 귀촌 과정

○ 귀촌 동기는 두 가지임. 한 쪽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살고 싶

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또 하나는 서울이라는 거대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 작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음.

○ 2002년에 서천자활후견기관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이 귀촌의 계기

가 됨. 본인은 기획업무 외에 영농사업 분야를 맡았음. 영농사업은 지

자체의 각종 행사에 꽃을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사업성과가 좋지는 않

았음.

○ 주식회사 이장과 함께 지역 자원조사, 협력관광모델 수립 등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1년 정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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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활동

○ 두부 제조와 생산자조합 매장 ‘얼굴있는 먹거리’ 운영을 시도했으나 실

패하였음.

- 사업의 3가지 요소인 생산(회원들이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

으로 생산하지 못함), 물류(소규모 분산 생산물 수집의 과다 비용),

소비자 확보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자평

- 생산자조합은 생산농민 15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5호로 구성. 현재 매장은 학교급식에 수산물 납품중

개를 하는 외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두부공장은 1,500만 원 지원금에 출자금 8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생산비 문제 등으로 실패

○ 현재 영농은 자연방사 유정란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임야와 논 등 1,000평 부지에서 600수를 사육하며, 회원 120명(서천 

80명, 수도권 택배 40명)을 확보하여 직판하고 있음. 연간 판매액은 4

천만 원 정도임.

- 낮은 산란율(60% 미만)이 문제임. 현재 배합사료를 30% 정도 쓰는데 

이를 대체하면서 산란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료제조에 관란 기

술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음.

- 양계 생산자 5명 정도를 묶어 공동출하 단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동판매 외에 사료제조와 병아리 구입을 공동으로 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를 고민 중.

○ 2012년 4월부터는 오후에 인근 장항읍 송림리에서 사무장으로 일함. 군

장지역 대안사업 관련 마을 소득원사업 개발이 역할임. 현재 민박마을

이 건설 중인데 관광객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

는 계획이 유력함.

○ 부인은 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져 

왔음.

○ 현재까지 농업투자는 2천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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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서천 최◌◌

□ 일반사항

○ 연령 62세. 10년 전인 2002년에 귀촌 

○ 귀촌 형태는 I-턴으로 특별한 연고는 없었음. 단지 군산에 있는 절 스님

인 동생이 마을에 쉼터(암자)를 마련한 것이 지역 선택의 계기가 됨.

○ 귀촌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으며 금융계에 28년 근무하다가 1998년 외

환위기로 퇴직한 후 자영사업도 하였음.

□ 귀촌 과정

○ 평소에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었음. 동생이 있는 서천에 들렀다가 

귀촌을 결심하였음. 동생에게서 장류 제조기술을 배워 정착하기로 마

음먹고 모친이 먼저 귀촌하였고, 본인은 왕래하면서 집터와 밭을 구입

하고(1,200평) 집을 지으면서 장도 담갔음. 본인 부부와 아들은 2년 후

에 마을로 들어옴.

○ 주택 신축비가 1억 2천만 원, 진입로와 다리 설치 등 부대비용이 6천만 

원 들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마을 주민들의 비협조로 애로사항

이 많았다고 함.

□ 주요 경제활동

○ 장류 제조에 들어가는 콩과 고춧가루는 서천 일원에서 구입함. 판매는 

도시의 지인들을 통해서 소비처를 확보하여 직거래를 함. 한때 서천의 

생산자조합(얼굴있는 먹거리)을 통해 판매하였으나 실적이 좋지 않았

음.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정도임.

○ 처음에는 녹차를 재배하였으나 기후가 맞지 않아 오가피로 전환하였음.

2009년도에 여성농업인창업자금을 지원받아(지원 5천만 원, 자부담 1

천만 원) 공장을 짓고 오가피차, 매실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

나 비용을 제외하면 소득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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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텃밭에 약간의 과수와 채소 농사를 지음.

○ 전체적으로 소득은 높지 않으나 농촌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고 자

녀 교육도 끝난 시점이라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함.

□ 특이 사항

○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노력이 남달랐음. 이 마을은 군내버스가 

들어오지 못해 교통이 불편한데, 장날이 되면 노인들을 태워다 주면서 

성심으로 접근하고,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만들

어 옴.

○ 2010년부터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음. 마을에 또래가 8명 있어 장년모

임(산우회)을 꾸려 지낸 것이 마을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됨.

○ 도시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고 마을 방문 

등으로 도움이 됨.

<사례 3> 서천 이◌◌

□ 일반사항

○ 연령 55세. 53세이던 2010년에 귀촌하였음.

○ 서울에서 중소기업체에서 경리팀장으로 15년을 근무하였고, 세무사 사

무실에서도 10년을 일한 경력이 있음.

○ 지역연고가 없는 I-턴 귀촌임.

□ 귀촌 과정

○ 내려오기 3~4년 전부터 은퇴 후에는 귀농을 하려고 결심하였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자를 위한 120시간의 교육도 받았음.

○ 서천귀농인협의회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귀농과 지역정보를 접하던 중 

서귀협에서 재무팀장을 구한다기에 전력을 살려 응시하여 근무하게 됨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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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서울에서 지내고 혼자 내려옴. 부인도 서귀협 모임에 자주 동참

하여 얼굴도 익히고 귀촌 의사도 있음.

○ 동자북 마을의 사무국장에 응모(2011년 3월)하여 마을로 옮김.

□ 경제사회 활동

○ 서귀협에서 잠깐 근무하고 동자북 마을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 동자북 마을은 2009년 8월에 문화역사마을로 지정, 관련 시설(민박 시

설, 소곡주 제조시설, 문화역사 체험시설)을 건설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취임 후 동자북 마을 카페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SNS 활동

을 통해 홍보한 결과 방문객과 매출액이 급증하였음. 2010년 방문객 

200명에 연매출 6백만 원에서 2011년 방문객 2,450명에 매출액 8,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소곡주 판매도 증가하여 연 3천만 원의 매출을 올

리고 있음. 마을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사무국장으로는 많은 

편인 월 16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 내년쯤에 독립하여 영농할 생각으로 산 3,100평을 구입하였음. 산야초

를 재배할 계획임.

○ 서귀협의 온·오프라인 모임이 정착에 도움이 됨.

○ 마을 사무장으로 일하며 인간관계를 많이 형성하게 되었음. 특히 공무

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사례 4> 서천 이◌◌

□ 일반사항

○ 연령 40세. 37세이던 2009년에 귀촌함.

○ 경기도 산본에서 부동산 개발과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서천 지역

에 연고는 없음.



부록 1126

□ 귀촌 과정

○ 도시에서의 경쟁적 교육을 탈피하고 자연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

육환경을 찾아서 귀촌하게 됨.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를 모시고 전가구 귀촌을 결행함.

○ 시골로 가면 내 집은 내가 짓겠다는 목표로 2003년부터 목수와 건축일

을 배움. 통나무집, 한옥, 황토집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워 이제는 내 스

타일의 집을 짓게 됨(목조 기둥을 세우는 重木집).

□ 경제활동

○ 논 3,000평을 구입하여 밭으로 전환하여 감나무를 심음. 농사일은 부모

가 하며, 연 5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림.

○ 본인은 주택건축 사업을 하고 있음. 목수인 본인 포함 5명 정도가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데, 서귀협 소속의 생태건축팀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상 독립한 사업체로 MOU 관계를 맺고 있음. 사회적기업으로 법인화를 

고려 중임.

- 손익분기점은 평당 400만 원임. 평당 420~450만 원을 받고 작업함. 비

용은 자재비 45%, 인건비 45%, 이윤 10%를 목표로 함. 인건비는 작업

일수 기준 본인 20만 원, 나머지 10만 원으로 하고 있음.

□ 사회활동 

○ 목수일과 자녀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 서귀협의 온·오프라인 모임이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됨. 농촌지역도 초등학교 공교육은 별 문제 없

음. 준비만 잘 하면 자연친화적 환경과 학력시장을 위한 학습을 병행할 

수 있음.

○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주민들과 친해짐. 원래 신문사에서 일

했던 부인이 교육봉사에 전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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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양양 최◌◌

□ 일반사항

○ 연령 50세. 37세이던 1999년에 귀촌

○ 직업이 만화가인데 37세 되던 해 아내와 결혼한 뒤 경기도 청평에 일시 

거주하였는데 처의 고향인 양양으로 이주한 일종의 U-턴 가구로 볼 수 

있음.

□ 귀촌 과정

○ 당시 양양에 살고 있는 장모를 따라 양양으로 이주하였음.

○ 장모는 1998년 정부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참여해 전통 장을 만

들고 있었음. 1998년 만든 첫 메주를 1999년에 팔려고 했지만 안 팔리

자 일을 시작한 4명 가운데 3명이 그만둬 장모만 혼자 남았었음. 장모

를 조금씩 돕다 장모 작고 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음.

□ 경제사회 활동

○ 영농조합법인 ‘오색전통장’ 대표. 담그는 전통 장류는 간장, 된장, 고추

장, 막장, 청국장 등 5가지임. 이외에 송이를 이용한 간장과 고추장, 된

장, 분말청국장까지 개발했음.

○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효식품에 대한 욕구가 많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됨. 연구를 거듭한 그는 연 1,000만 원이 안 되던 전

통장류 매출을 몇 년 사이에 1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음.

- 특히 청국장은 전체 매출에서 80%를 담당할 정도로 인기가 좋음. `자

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제조법’이 비결로 꼽힘.

○ 현재 양양군의 귀농·귀촌인 전통식품분야 멘토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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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양양 김◌◌

□ 일반사항

○ 연령 55세. 47세이던 2004년에 귀촌

○ 귀촌 전에는 서울에서 디자인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양양에 지역연고는 

없음.

□ 귀촌 과정

○ 개인사업의 실패로 귀촌을 결심하게 됨.

○ 사업차 알던 사람에게서 마을을 소개 받아 귀촌을 결심함. 2000년부터 

3년 동안 금요일에 양양에 와서 월요일 새벽에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했음.

○ 귀촌 후 3년 동안 무수입으로 지내다가 강원도 민박지원 사업비로 펜

션을 건축하여 정착하게 됨.

□ 경제사회 활동

○ 마을영농조합법인 ‘달래촌’ 대표로서 농가맛집과 달래길(80㎞)을 조성

하고 현재 아토피치유센터를 건립 중임.

○ 2010년에 이장이 되고 당년도에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 유치

하였음. 초반에 마을기금이 900만 원 있던 것을 10억 원으로 만들었음.

○ 현재 양양군의 귀농·귀촌인 농업인 전문인 강사 교육을 담당

<사례 7> 거창 이◌◌

□ 일반사항

○ 연령 48세. 42세이던 2006년에 귀촌

○ 도시에서 건설업(자영)을 하다 고향으로 귀촌(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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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과정

○ 건설업의 부진에 더하여 부친의 고령화로 부모봉양이 필요하게 되어 

귀향을 결심하게 됨.

○ 귀농 3년 전부터 전문교육 이수, 작물에 대한 정보 획득 등 귀농준비를 

한 후 2006년에 귀농하였음.

○ 고향으로 귀농하였기에 농지 임차와 구입, 영농정보 면에서 고향 선후

배의 도움을 받아 정착에 큰 애로는 없었음.

□ 경제사회 활동

○ 사과를 주작목, 양파를 부작목으로 선택하여 영농을 시작하였으나 양

파와 사과의 작기 경합으로 경제성이 더 나은 지역특화작목인 사과로 

특화함.

○ 사과 과수원 5,000평을 임차하여 영농하다가 2011년에 2,000평을 구입

하여 현재 7,000평을 경영 중임.

- 연간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소득은 5천만 원

○ 현재 ‘거창군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의 단결과 신규 귀농인의 멘토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귀농·귀촌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연합회 산하에 총 12개 연구

회를 이끌고 있음. 전체 회원은 140여명으로 회원이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의 꾸러미사업을 통한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 중임.

<사례 8> 남원 유◌◌
□ 일반사항

○ 연령 56세. 51세이던 2007년에 귀촌

○ 귀촌 전에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은퇴 후 귀촌을 생각하고 있었음.

2007년 지인이 오리사육이 유망하다는 권유에 전국을 여행하면서 적지

를 찾던 중 남원의 산세와 청정함에 반해 귀촌을 결심함.

○ 오리농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합의를 얻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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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지역 주민의 도우미로서 적극 나서면서, 주민과

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게 됨.

○ 오리농장 부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실패를 거듭

한 후 전국의 오리농장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면서 자신만의 청

정오리농장 경영방법을 취득하게 됨.

□ 경제사회 활동

○ 2개소의 친환경 오리농장에서 5만 3천 수 사육. 신축 중인 제3농장이 

완공되면 9만 수 사육 예정임.

○ 전남북지역의 오리농가 80호를 규합하여 연합회를 결성하여 경영의 노

하우 및 기술의 공유를 도모함.

- 회원농가 전원을 오리협회에 가입시켜(회비 부담) 이해증진과 협회에

서의 영향력 제고. 생산자 대변인으로서 지역 및 업계의 의견조율에 

적극 참여

○ 남원 귀농·귀촌인협의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었고, 전북귀농·귀촌협

의회 회장으로서 귀농·귀촌자의 멘토 역할 수행

<사례 9> 남원 정◌◌

□ 일반사항

○ 연령 67세. 57세이던 2002년에 귀촌

○ 부친 사후 모친 봉양을 위해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귀향 

○ 고향의 기후여건에 맞는 경제작물로서 포도 영농을 시작함. 순천농협

과 계약재배

- 남원 아영면은 당시에는 포도 산지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인의 성공에 힘입어 고랭지 포도단지로서 명성을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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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활동

○ 2004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5년 팜스테이 마을 사업을 통하여 도

농교류를 통한 직거래 사업 활성화

○ 현재 본인의 권유와 기술지도로 아영면에 270농가가 포도영농을 하고 

있으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포도 주산지로서 발전

-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의 노하우 및 기술 전수 

○ 아영면에는 본인의 멘토 역할에 힘입어 다수의 귀농자가 정착

- 면 관내에 60여 호의 귀농자가 있으며, 포도와 축산을 하고 있음.

<사례 11> 장흥 안◌◌

□ 일반사항

○ 연령 57세. 55세이던 2010년 귀촌

○ 경기도 일산에서 살면서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5~6년 동안 도시농업

(텃밭농사)부문 실무를 하다가 귀농을 결심하였음.

○ 장흥에 지역연고는 없음.

□ 귀촌 과정

○ 지인들을 따라 강진으로 귀농을 희망하였으나, 땅과 집을 구하지 못해

서 장흥으로 재이주하였음. 귀농 상담과 지원 면에서 장흥은 강진에 비

해 지자체의 관심이 적음.

○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은 서울에 있음.

○ 집을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음. 어느 집이 빌려서 수리해 써도 되는 집

인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 농지를 구하는 것은 오히

려 큰 어려움이 없었음.

- 귀촌자 네트워크가 빨리 형성되어야 함(현재 귀농인협의회는 전임근

무자도 없고 조직과 활동내역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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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활동 

○ 논 3,000평, 밭 1,000평 농사를 지으며 친환경작목반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음.

- 공공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

<사례 12> 장흥 이◌◌

□ 일반사항

○ 연령 63세. 57세이던 2006년에 귀촌

○ 18세에 고향인 장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하였

으며 건강 유지와 영농을 목적으로 한 U-턴 귀농자임.

-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부부만 귀향

○ 귀촌 시 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으며, 주택신축과 영농준비자금

으로 사용

□ 경제사회 활동

○ 경제활동

- 한우 사육과 표고버섯 재배

○ 3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음.

- 마을에 귀촌자는 본인 한 사람이며, 계속 거주해 온 주민들과의 관계

는 원활하지 못함. 도시생활자에 대한 질시 등의 원인 작용

- 면내 이장 20명 중 귀촌자는 본인 한 명임.

○ 장흥군 귀농인협의회 연합회장을 맡고 있음.

- 10개 읍·면별로 귀농인 회장이 선출되어 있으나 절반 정도는 활동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역할이 미흡하고 군의 협조도 잘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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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장흥 이◌◌
□ 일반사항

○ 연령 56세. 54세이던 2010년 귀촌

○ 경상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30년 정도 생활하였음. 토건업에 종사하다 

은퇴 후 전업적으로 농사를 하고 싶어 온 I-턴 귀농자임.

□ 귀농 과정

○ 특작농업을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여 블루

베리를 선택함. 블루베리 농사 경험은 없으나 귀농 전에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함.

○ 바다낚시를 하며 여행하다가 장흥의 자연조건 등이 마음에 들어 귀농

지로 결정. 연고는 없음.

○ 배 과수원을 매입하여 과수원 관리사를 집으로 개조하여 사용. 처음에 

혼자 내려왔다가 부인이 합류

□ 경제사회 활동

○ 블루베리의 묘목 재배와 판매, 육종, 생산을 겸함(50여 품종 재배).

○ 전체 영농규모는 4,000여 평이며(자경지 2,200평), 투자금은 약 3~4억 

원으로 묘목 구입 및 부자재 비용이 큼.

○ 작년까지는 수확이 매우 적었고, 올해는 1.3톤 정도로 예상함. 생과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음.

○ 블루베리를 가공할 계획이나(수출 염두), 장흥은 블루베리 생산량이 적

어서 물량 확보가 어려우므로 강진까지 넓혀서 확보할 계획임.

- 장흥에서 10여 농가가 블루베리를 생산하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아직 혼자임.

- 강소농 1기로 선정되어 심화교육을 받는 중

○ 정남진귀농인연합회의 면 협의회장을 하고 있으며 차기 군 연합회장으

로 활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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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약 500명이지만, 행정 주도로 급하게 결성되어 조직화가 아직 

부족하고 친목모임 수준임.

- 읍·면 협의회 임원들이 예비귀농자 상담을 해주는 정도이나, 군과의 

정책 협조, 귀촌자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안내책자 제공 등을 우선 

사업으로 고려

<사례 14> 해남 문◌◌ 

□ 일반사항

○ 연령 41세. 38세이던 2009년에 귀촌

○ 경제적 이유보다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며 자급적 농사를 한다는 생각

으로 귀촌하였는데, 귀촌 후 남이 먹을 농사도 지어보자는 생각이 들어 

전업농을 목표로 하게 됨. 자연히 농사는 유기농으로 짓게 됨.

○ 해남에 지역연고는 없음.

□ 귀농 과정

○ 자녀 4명임(2살, 6살, 8살, 10살).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자 한 것

이 주요 귀촌동기였음.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강릉 쪽으로 갔으나 땅값도 많이 오른 상태였음.

반면 해남은 땅값이 높지 않았음(3.3㎡당 대지 3만 원, 농지 만 5천 원).

○ 이 지역으로 귀농한 것은 대안학교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서정분교가 

계기가 됨(현재 혁신학교 지정됨).

○ 처음 귀농했을 때는 농지 확보가 어려웠음. 귀촌 1년 만에 마을사람으

로 인정을 받고 입지가 좋지는 않은 땅이지만 구할 수 있었음.

- 빈집을 빌려서 1년 살다가 집을 구입하였음.

□ 경제사회 활동

○ 영농규모는 밭 3,500평, 논 2,000평임. 밭에서는 복합영농으로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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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생강, 양파, 마늘, 수수, 깨 등 필요한 농산물을 재배하며 닭도 조

금 키우고 있음.

○ 마을에 귀농자는 처음이었는데 이후 3가구가 추가 귀농하였으나, 농지 

확보가 되지 않아 정착하지 못함. 1호는 도시로 역귀농, 2호는 타 지역

으로 이동하였음.

○ 귀농 직후에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선생님으로 1년 정도 일하고 

방학 때 여름학교를 잠시 운영하며 부부 둘 다 교사로 참여했음.

○ 귀농 초기에 농업인턴 제도가 도움이 되었음(10년차 귀농인 스승). 현

재는 반대로 인턴을 두고 있는 선도농가 역할을 하고 있음.

○ 마을에서 개발위원을 맡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하고 

있음.

- 마을잔치 등 행사에는 꼭 참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상영 

등을 시도한 바 있음.

<사례 15> 해남 전◌◌

□ 일반사항

○ 연령 44세. 39세이던 2007년에 귀촌

○ 서울 대학로쪽에서 문화활동을 하였음. 농촌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원주, 거창에서 문화단체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조금 하는 형태로 귀농

생활을 시작하였음.

○ 해남문화원에 일자리(기획파트)가 나서 들어오게 되었음. 3년 간 일했

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The 술래문화(現 농터)’에서도 일했

으나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 둠.

○ 2011년부터 자립할 목적으로 농사를 시작함.

- 농사가 체질에 맞진 않지만, 농사를 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인정을 받

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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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활동

○ 영농규모 작년 14,000평, 올해 7,000평

- 벼농사, 콩, 단호박, 양파, 마늘 등을 친환경 재배하여 일부는 직거래,

일부는 유기농 농장을 통하여 판매함.

○ 두부는 조금 만들지만 대기업 두부와 단가 차이가 있어서 지속적 판매 

어려움. 서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꾸러미사업도 함.

○ 농사와 지역 문화를 접목시켜야 농민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관련된 작업들도 진행 중

- 농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농업 문화센터’

를 모색 중임.

○ 부인은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일을 함.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분리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歸農

人’이 아닌 ‘貴農人’ 협의회를 조직하려 시도하였으나 보류 상태

- 우선 온라인 카페를 만들 생각



부록 2

조사대상 시·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면담조사 의견

○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및 귀농·귀촌인을 면담조사 하였음.

[강원] 양양군

[충남] 서천군, 홍성군

[전북]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상주시, 봉화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 조사대상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3개 지역 모두 귀농자 혹은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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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여부)
시·군

조례

(개)

사업

(개)

인천

(×)
옹진 1 -

경기

(×)
양평 1 -

강원

(×)

강릉,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춘천, 평창, 홍천,

화천
8 3

충북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충주
(1) 10 2

충남

(○)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1) 13 3

전북

(○)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1) 13 6

전남

(○)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순천

(1) 19 8

경북

(○)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안동

(1) 17 3

경남

(○)
거창, 남해, 밀양,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1) 8 2

제주

(○)
- (1) -

합 계

97

(도 7개

시·군 90개)

27

주: 1) 밑줄 친 시·군은 2012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시행 시·군임.

2) 진하게 표시된 시·군은 귀농(귀촌) 조례 제정 시·군임(2012년 10월 기준).

부표. 귀농(귀촌)조례 제정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시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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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제정

․‘양양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2011. 11. 7)

․귀농·귀촌인지원을위한위원회지원사항제정

․5가구이상귀농·귀촌인마을조성에대한기반시설지원

- 현재 3개팀 17가구가마을조성위한준비중임.

도시민유치지원 T/F팀
운영

․양양군청 주요 담당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사

안협의및귀농·귀촌인지원을위한행정적지원

귀농·귀촌관련D/B
구축

․농지, 빈집등부동산뱅크정보구축,

․귀농·귀촌설문및행사로도시민의향분석자료보유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전담기

구운영으로도시민유치프로그램의종합적인업무추진

․귀농·귀촌원스톱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체계적인사

업수행

도시민
유치홍보
사업

통합마케팅추진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강원도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을

통한지역홍보및유치지원상담추진

귀농·귀촌인큐베이터
추진

․도시민 양양군으로 초청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견학을통한사전체험교육실시

귀농·귀촌체험학교
운영

․인큐베이터 수료자 및 이주의향이 강한 도시민을 대상

으로농촌비즈니스분야개발에대한심화교육추진

온라인콘텐츠개발
및뉴스생성관리

․파워블로거를활용하여양양군귀농·귀촌및 주요행사

등을 포스팅하여 바이럴마케팅 추진, 1일 평균 1,000여

명방문

귀농 정착
지원 사업

귀농인정착자금및
주택자금지원

․정착자금 2억, 주택자금 4천만원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귀농한지 5년이내의도시민으로귀농·귀촌관련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수료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타시·군도시지역거주자가장기간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과함께이
주하여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귀촌인: 타시·군도시지역거주자가농어촌생활을목적으로가족과함께이주하
여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생활하는자

1. 강원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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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지원

․개인 7천만원, 단체 3억원

․연 2% 3년거치 5년상환

․도내농림어업을주업으로하는농업인및단체

영농분야시범시책
사업

․시범시책사업에대한귀농인지원으로소득증대기여

․비닐하우스, 표고목, 감가공시설등보조지원

도시민환영풍토
조성교육실시

․마을리더, 주민 등을 상대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연착륙

을유도할수있도록환영풍토교육실시

5가구 이상 마을조성

시 기반시설 지원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지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세대당 5천만 원

․연 3% 5년 거치 15년 상환

․양양군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우선 지원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유휴군유지를 활용하여 원형지형 택지 개발

․양양군 귀농·귀촌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공급 예

정(25～30호)

사후관리

귀농·귀촌 멘토링

클럽 운영 추진

․귀농·귀촌 초기생활을 선배 귀농·귀촌인이 직접 후

원하는 관계 형성

․일회성교류가아닌지속적인교류가될수있도록지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피드백

․귀농·귀촌 실태 조사(지원사업 평가, 정부 만족도,

애로사항, 성과분석)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지원(정기적인 모임 유도)

향후 추진

계획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운영 추진

․학습, 예술, 건축 등 도시에서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지역에서의 주요 역할 수행토록 유도

․이주민의 재능기부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

귀농·귀촌 협회

창설

․지역 단체 조직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활

성화 및 귀농·귀촌인 지원단체로의 육성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70% 이상이 귀촌자. 기존 마을과 거리 있는 원형지 선호

○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은 일방적 방식의 대규모 교육보다 귀농·귀촌자의 

생각과 하려는 일을 듣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일대일/일대다 멘토링이 

적합함.

○ 귀농·귀촌인 개개인을 연결해 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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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2009.04.10)

․시행령 2009.7.20 제정

민간조직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서천군귀농지원센터

․귀농·귀촌인 상담, 귀농인의 집 운영 교육

프로그램, 귀농투어 운영,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귀농인 단합행사 등

빈집(토지) DB 구축

및 정보제공
․비공개 상담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

․귀농투어, 귀농캠프, 도시민 대상 도농교류와 체험프로그램, 목공

문화교실 등

귀농 정착

지원 사업

주택수리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5년 이상)시 수리비

일부 지원(5백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및 귀농을 위한 단기간

체류 집 제공

전원마을 택지 우선

분양

․희망자에 한하여 조성된 전원마을 택지 우

선 분양

빈집 제공 지원 ․빈집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지원

주택개량 융자 ․세대당 5천만 원 융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
․세대당 3천만 원까지 융자 알선

(연 2%, 2년 거치 3년 상환)

생산기반사업
․유휴농지 개선사업 및 보관창고(최고 5천만

원 한도, 총사업비 중 자부담 50% 이하)

교육 관련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비 지원

2. 충남 서천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타지역거주자가장기간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이군으로이주하여

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타지역에서2명이상군에전입하여6개월이상계속하여거주한세대주(신고

당시세대주연령만20세이상만65세이하)는귀농인신고서제출(귀농정착

지원사업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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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책, 귀농부동산, 로컬푸드, 목공예,

농촌관광, 생태건축 등 강의(귀농지원센터)

귀농인 실습지원 ․1인당 80만 원 지원 범위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안정화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농업창업자금,

귀농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자 지역 정착을 위해 귀농인 모임 지

원, 귀농인 사랑방 운영, 귀농인 품앗이 활

동 지원, 귀농인 단합행사 등

향후 추진

계획

귀농·귀촌인 활성화

추진계획

․예비 귀농자 상담 및 기존 귀농인 실태조

사(읍·면 단위에 알맞은 귀농인 육성 계획)

․귀농인: 235세대 대상

- 기존 귀농·귀촌 대상자로 하여금 귀농

현실 실태조사 실시 등

-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와 유기적인 네트

워크 강화

- 서천군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자문: 서천군 정책 자문단 활용

※ 서천군에 알맞은 농업 정책 및 비전과 기

후·환경 지역 여건에 알맞은 농어촌 발전

방향, 지역에 맞는 농정을 통해 미래 서

천 발전의 기틀 마련 등

귀농학교 운영 ․영농교육외목공이나 조경등프로그램 교육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실질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귀농자보다는 귀촌자가 많음.

○ 답작지역으로 농지 공급 부족

○ 개인의 노력과 함께, 농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담을 통해 준비

된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돕는 시스템(귀농·귀촌 지

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자체 프로그램 등)이 갖춰져야 함.

○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기반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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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홍성군 귀농인 지원조례’(2009. 9. 15)
․귀농인의 안정적·성공적 정착 기술 및
교육 등 지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분야 신설

․귀농·귀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체험분야를 신설
하여 귀농업무 전담 담당자 1명 배치.
2012.1.10일 부터는 귀농업무를 농업기술
센터로 일원화 하여 추진

민간조직
․홍성군 귀농지원 연구회
․홍성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인 교육 상설화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청년농촌
마을학교, 텃밭학교 운영, 귀농지원연구
회 과제교육 운영, 귀농성공 농가 및 선
도농가 멘토링 지원 등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

도시민 농촌 유치 귀농
박람회 참석

․귀농, 농촌체험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성
귀농·정책 및 귀농 성공사례 등 직접 상
담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 과정(홍성 귀농투어, 예비 귀농인 농
가 실습활동지원)

도시민 도농교류
지원사업

․2개 사업(도시 소비자 초청 농어촌체험
활동지원, 귀농·귀촌자 ‘선진귀농탐방’ 프
로젝트)

귀농·귀촌 홍보지 및
안내책자 제작·배포

․귀농·귀촌 준비, 지원사업 안내 등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배포

․군에 적합한 농업현장 귀농 및 귀촌 매
뉴얼 제작

귀농 정착
지원 사업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지원

․새내기 귀농인(최근 3년 이내 귀농자) 영
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현장 문제점 해결
을 돕는 현장 애로지원단을 상설 운영

3. 충남 홍성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다른지역(홍성군외도시지역)에서거주한사람이농업이외에직업에
종사하다가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과함께홍성군으로이주하여농·어촌지역
에주민등록을전입하고 1년이상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사람
* 지원대상: 귀농당시연령만 60세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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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중앙)

․대상: 59세 이하로 귀농한지 3년 이내 및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국비 70%, 군비 30%
․영농실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으며 영농기
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귀농인 집들이지원
․대상: 2012.1.1. 이후 홍성군 귀농 자
․이웃주민을 초청하여 집들이에 소요되는
비용일부 지원(20만 원/1가구)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지원

대상: 새내기 귀농인(전입 3년 이내)
․새내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지
역내 선도농가,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
하여 영농정착지원
(멘토 20만 원/월, 멘티 10만 원/월, 최
대 10개월)

귀농인 장기체류형
공간조성

․대상: 귀농 선배, 교육농장 등 2개소 선정
․체재형 영농실습을 통한 귀농정보 수집
및 영농실습 등을 통한 조기정착(일정액
자부담)

귀농인 기술교육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교육 개설
․교육과정: 품목별 영농교육 및 정보화 교
육, 농기계교육, 생활에 필요한 적정 기
술교육 등

친환경 제철 농산물
꾸러미사업

․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귀농인 중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이 가능한 귀농인

․친환경 꾸러미 사업 포장재 개발제작 및
택배비 지원

사후관리

귀농·귀촌인 하계연찬 ․귀농·귀촌인 간 생활 및 영농정보 교류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 실태 조사(지원사업 평가, 정
부 만족도, 애로사항, 성과분석)

․귀농인 자체모임 활성화 지원(홍성귀농
지원연구회)

향후 추진
계획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 및 재능나눔
활동지원

․귀농·귀촌자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이
템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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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고령화로 노동력은 부족하나 농지는 그나마 있는 편임에도 일부는 전업

농 만큼의 농지 확보가 불가능해 부업/겸업농으로 전환하거나 귀촌으로 

전향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지역에 귀농·귀

촌인 쏠림 현상 있음.

○ 주택, 농지가 갖추어진 소규모 귀농·귀촌인 기반조성 사업 필요

○ 귀농자 대상 체계적 현장 실습교육, 적성에 맞는 분야별 세분화 교육·진

로지도 필요 

○ 고령인력 대체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 유입 필요 

○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증대 기대

○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 있는 자원과 인

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유연성이 있다면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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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개정 ․‘남원시 귀농·귀촌지원 조례개정’(2012. 7. 2)

전담조직 ․귀농귀촌계(2012. 2.)

민간조직
․남원시도시민유치협의회(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추진)

․귀농귀촌인협의회

귀농 정착
지원 사업

주택수리비 지원
빈집 구매, 임대차(5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수리 할 경우(5백만 원 한도, 보
조 100%)

이사비 지원

당해년도 타 시·군에서 남원시로 2012년에
전입(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주택소유자 및 임대차 2년 이상 계약 사업
량: 100명(1백만 원 한도, 보조 100%)
* 연령제한 59세 이하

남원시 주민소득금고
지원 귀농인 소규모 소
득사업 추진

지원조건: 연 1%, 융자한도 2천만 원 한도,
상환 3년 이내 소규모 소득사업(소, 염소, 돼
지, 과수원 묘목, 기타 작물재배 등)

이웃주민초청
집들이 지원

․30만 원 지원

전원마을조성 기반조성
소요자재 지원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등 최소 5호 이상

토착민 대상 교육
․지역민들의 귀농인에 대한 반감 완화 및
갈등 문제 해결 목적으로 선도농가(이장,
개발위원 등)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

사후관리
귀농·귀촌인 지역문화
관광지 탐방

․연 4회(분기별)

향후 추진
계획

․귀농·귀촌인 화합 목적의 ‘귀농·귀촌인의 날’ 지정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추진
․남원에 연고가 있는 도시민의 귀농 장려

4. 전북 남원시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남원시이외의지역에서 2년이상농업외의직종에종사하던사람이
농업인이될목적으로가족과함께남원시에이주하여주민등록전입을하고실
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사람
귀촌인: 농촌생활을주목적으로가족과함께남원시에이주하여농촌지역에주
민등록전입을하고실제거주하는사람을말하며, 농업외의직업에종사하는
것으로써귀농인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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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의견

○ 귀농·귀촌자 임시숙소, 멘토링 필요 

○ 귀농·귀촌 민간단체 운영 지원 바람직. 현재는 사업이 경직적인데 지자

체별 여건이 다르므로 시설 구축 등의 사업은 여건에 맞추어 진행 필요

○ 단순 농업 생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창업으로 생각 전환 

○ 귀농자를 받아들이려면 목적사업을 가지고 특화된 형태의 귀농자 유입이 

필요

○ 도시로 나간 40~50대 중 농촌에 땅이 있다거나 다른 연고가 있는 사람들

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자치단체 간 연계 활성화 필요. 귀농·귀촌인 유치를 둔 과열 경쟁은 바람

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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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2010.5.31)

업무추진 ․마을만들기 팀

민간조직
․뿌리협회, 귀농 예정자 상담 업무, 귀

농자 네트워크 관련 업무 등 담당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설명회

․출향인 고향사랑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귀농

정착지원

사업

귀농학교

․농산물 가공교육, 농촌 빈집 리모델링,

농촌문화체험, 생태건축학교, 초보농군

농기계학교 등

귀농인의 집

․6동 운영

․귀농인 스케줄 잡기, 예비 귀농인 농촌

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체재형 가족농원

․8동 운영(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1∼2년 동안 읍내에 거주하며 귀농교육

이수, 농촌정서 이해, 집과 땅 물색 등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유통망 구축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판

매, 소규모 직거래유통, 다문화가족 모

국어 TV시청 시스템구축, 장류 포장지

제작, 무료시식회, 국악기 제작 및 체험

전북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진안 2개소, 2011년 기준 21개 일자리

지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프로그램
․매년 20건 정도

사후관리 읍·면 네트워크 구축
․모임, 학습, 사진 제작, 전문가간담회

․뿌리협회 소식지 발간

5. 전북 진안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귀촌: 진안군출생자를포함하여다른지역에서진안군으로농업및그밖의
직업에종사하고자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는것
- 귀농: 농업인·어업인으로생활하기위하여진안군으로전입하는것
-귀촌: 농촌생활을주목적으로진안군으로전입하여거주하는것. 농업인·어업인
외의직업에종사하는것으로서귀농과구분
* “귀농귀촌”이란귀농과귀촌을정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 또는함께이를
때를말한다.



부록 2 149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전문가 모니터링 및

홈폐이지 개편
․연구용역 등

귀농·귀촌 문화제 및

생활문학상
․직거래장터 및 공연 상호교류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진안군은 개발이 덜 된 오지 산촌에 해당

○ 초기 3년 정착 지원 정책이 중요함. 사무장, 조사원 제도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이 이뤄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

연스레 풀릴 수 있음.

○ 기존의 귀농 귀촌 정책 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신뢰에 기반을 둔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 필수 

○ 기존 농촌 정책을 보완하는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귀농·귀촌 문제에 접근

한다는 개념이 중요

○ 일을 하는 사람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인력 배치, 운영자금 등)이 반드

시 필요함.

○ 어떤 사람이 있을 땐 일이 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일이 되지 않는다

면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것임.

○ 지역별 귀농 귀촌 조례가 대동소이함. 단순히 사업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 귀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행정의 철학과 기본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농촌에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가 이뤄져야 인구 유지. 지속적 일자리 발

굴 필수

○ 빈집수리는 귀농·귀촌인만의 문제가 아님. 국가 전체적으로 농촌 주택 개

량을 통해 주거 문제 및 에너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상호 긍정적 효과 강조 등으로 지역사회의 귀

농·귀촌 정책 지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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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2007.12.4)

․시행령 2008.9.11. 제정

농가 빈집 DB 구축

․2010년, 2011년 조사

․520호 가량 조사, 사용 가능한 빈집 52호 가

운데 10호 계약

․협의회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하여, 빈집

이나 농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

하는 방식. 이로써 빈집 56호 정도 확보하고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이 가운데 20여 채 계

약되었음)

귀농인연합회

신규 귀농인 멘토링 사업 등. 품목별로 5～10년

이상 농사지은 분들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연결

농업인대학
군 자체 운영. 사과반 가운데 60% 정도는 귀농

인(기존 지역민들은 이미 거의 다 수료)

귀농

정착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농가주택의 단기 임대

․무상 임대(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

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ㆍ제조ㆍ유통업 및 농촌비즈

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장수군으로 이주하고

자 하는 자

․실 사용료(수도세, 전기세 등)만 부담하고 귀

농인의 집에 3～6개월 정도 임시거주하며 농

지, 주택 등 물색 가능

6. 전북 장수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자: 근로능력이있는자중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이장수군에함께이주
하여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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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도 지원)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ㆍ부엌

ㆍ화장실 개량 집수리비

․호당 5백만 원

(도비 30%, 군비 70%).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도시민 중 장수군에 이주ㆍ정착한 만 59세

이하 귀농인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

안의 연수비용 지원

(연수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선도농가는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

을 월 보수로 지급

신규농업인(귀농인)

육성(교육)

․농촌정착 교육(주말 2일)을 이용, 1기당 3회

이상 교육)

*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협의

회에서 주말에 1박2일, 3회 교육(20명 대상)

․1기 수료생 22명 가운데 17명이 장수군 정착

희망. 이 가운데 10명 정착, 나머지는 정착지

물색 중

귀농인 멘토링 지원 귀농선배 또는 품목별 선도농가 멘토링 지정

농기계 임대 지원

(기존농업인 포괄)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기계 운

전조작이 가능한 자

․SS분무기 등 65종 280대

5.3 프로젝트 지원

(기존농업인 포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60여개 사업

(호당 5천만원 소득 달성을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 조성 등 소요사업비의 40% 지원)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지역 특산물이 있음.

○ 뉴타운 조성으로 인해 그 외에 귀농·귀촌 사업 예산 불충분

○ 뉴타운 등 거주지 조성 시 농지 확보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귀농·귀촌자가 마을 이장 등과 관계 형성을 잘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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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2009.11.23)

․시행령 2010.4.19 제정

업무 담당

․귀농자 상담은 군과 읍·면에서 수행

․군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총괄적인 귀

농 업무 수행

민간조직
․귀농귀촌협회(아직 사업 수행 없음)

․협의회 운영비 지원(도비 50, 군비 50).

2011년 상·하반기 귀농

실태조사(도)

․귀농의 기준은 최소 농업인 면적인 300

평 기준으로 함.

귀농 정착

지원 사업

빈집 수리비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창업자금 보조 ․창업 자금 지원(융자가 아닌 보조)

귀농학교 수강료 보조 ․30만 원

한옥체험관 ․사실상 귀농인의 집 개념으로 운영

귀농·귀촌 관련 교육

․귀농건축학교(2011년)

․다원, 약식 만들기 등의 교육 진행(민간

위탁)

향후 추진

계획
․귀농인의 집을 마을 단위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

7. 전남 장흥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어업인: 장흥군이외의지역에거주하며농·어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
였던자중농·어업경영을목적으로장흥군에주민등록을전입하고거주하면
서농어업에종사하는자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경지면적 여유 없음. 기존 주민들이 면적을 늘려가려는 추세

○ 지역에 연고가 없이 외지에서 온 귀농자 가운데 성공적 정착하는 경우는 

드묾.

○ 건축학교, 약식만들기, 다원 등 교육 호응도 높았음.

○ 귀농자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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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해남군귀농인 지원 조례’(2008.12.30)

귀농인 명단 보유 ․2006년부터연령, 기존주거지, 가족수등파악

업무 담당 체계

․초창기 센터에서 귀농 업무를 담당하다가 군

청으로 업무이관

․귀촌 관련 업무는 지역개발과 소관, 귀농 교육

은 센터소관, 귀농 지원은 군청소관

․귀농자 상담은센터 및 군청에서담당

(귀농인 모임체 구성 - 한마음귀농인)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실습

․연 2회 귀농 교육기관과 협의, 교육생 초청하

여선배귀농인과의대화및선도농가현장실습

도시민 도농교류 지원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교육, 팜파티, 그린투어

및 자매결연추진 등

귀농·귀촌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각종 행사(박람회, 체험교육 등) 시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귀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최대 6개월까지 인턴 월급 120만 원의 20%는

선도농가 부담, 나머지 80% 군 지원

․정부 사업은 지원 50, 자부담 50(10개월, 최대

12개월)

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30동 지원하고 있음(500만 원 한도).

한옥 신축 지원

․보조 4,000만 원

․융자 3,000만 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8. 전남 해남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1년이상타시·군에서농업외의다른산업분야에종사하다가농업경영
을목적으로가족과함께군으로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신고당시연령이만20세이상만55세이하인귀농인세대주는귀농인신고서
읍·면사무소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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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인 정착지원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가공시설 등

․귀농세대당 2,000만원한도(보조 60, 자담 40)

귀농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지원

․창업자금 2억, 주택구입(신축) 4천만 원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진흥기금

․시설(농지, 하우스, 저온저장고등) 및 운영

(종패, 종돈, 포장용기 개발 등)자금

․1억 원 이내(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

․65세이하 1년 이상 거주한농어가

(단, 귀농인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농어촌자녀 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및 직접 부양

하는손자녀, 조카 등

․입학금 및수업료 전액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미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의 45%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한도: 144만 원

․45일간 / 1일 40,000원의 80%

영농기술교육

․내용: 품목별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

농촌생활에 필요한적정 기술 교육등

․시기: 연중

사후관리

귀농인 후견인제 결연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강화, 지역사회에 안정

적 정착을위한 마을 밀착형후견인제 지원

․후견인: 마을 내 신망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

자, 선도농가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반기별 귀농·귀촌 실태조사(건의, 애로사항,

지원 희망사업 파악 등) 및 귀농 정책 수립자

료 활용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특정학교를 따라 귀농·귀촌한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 빈집 부족현상 발생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유대강화가 중요함. 멘토제 등을 통해 마을주

민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개인이든 단체이든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들의 마음가짐과 철저한 계획(준비)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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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2008.12.9)

․시행령 2009.2.26 제정

귀농·귀촌 도우미창구

운영(군청)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에게 이주준비

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자 전담 사무장을 채용

민간조직
․귀농귀촌 협의회

․정책지원 상담 외 실질적 상담

귀농 정착

지원 사업

귀농 정착금

․전 가족이 함께 귀농 후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 40만 원, 세대 일부(2인 이상)

귀농 시 월 20만 원씩 3년 간 지원

․1인 단독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귀농인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

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월 60

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실습시간: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현

장실습일지 작성)

빈집 수리비

(가구당 3백만 원)

․거주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을 구

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임차계약 5년 이상)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영암군이외의지역에서거주하였던자중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과

함께영암군에주민등록을전입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지원대상

․2011. 1. 1 이후 귀농자, 만 55세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타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 다시 전입한 자

․농업인 자격에는 해당되나, 농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지원 취소 및 회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

용, 지원받은 후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

원받은 경우

9. 전남 영암군

□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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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직접 부양

하는 자녀 대상.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

금 전액 지원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업 외 소득

연간 4,000만 원 미만인 농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업외 소득 연간 4,000(1자녀 기준)만

원 미만인 농가

․만 5세 이하(취학 유예한 경우 만 6세)

시설이용료, 보육료 일부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내 도우

미 45일 이용

(1일 32,000원, 45일 기준 1,440,000원 한도)

장기체재 임시거주지

제공

․도시민이 1～2달 정도 현지에서 거주하

면서 토지 및 주택 확보 등 안정적인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장기체재 임시

거주지를 제공

사후관리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귀농·귀촌인의 모임을 통한 상호교류

증진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전남 지역은 U-턴 귀농·귀촌인이 많은 편이나 영암은 연고 없는 타지역 

귀농인도 많음. 정착지원금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 ‘귀농 정착금 제도(군 자체사업)’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자 모두 수령 가능. ‘귀농’ 대상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업농 

위주로 혜택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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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조례’

․2010. 8. 30(조례 제723호)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 기술 및 교육 지원

상주시 귀농·귀촌

특별 T/F팀 발족

․농업정책과의 업무로 수행되던 귀농·귀촌 업무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 T/F팀 발족

․매 월 1회 업무협의, 귀농 관련조직과 협조체제

유지 등

귀농 관련 D/B 구축
․휴경지 및 빈집(주택) 정보 구축

․귀농·귀촌실태 D/B 구축

민간조직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

도시민 농촌 유치

귀농 박람회 참석

․귀농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집 배부 및 성공사례

자 직접 상담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4개 과정(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집 고치기 학교, 공동체

귀농학교, 귀농인 사랑방 운영)

․체험활동(텃밭가꾸기, 천연염색 등), 집 고치기

(생태건축), 귀농교육(현장체험 및 견학), 귀농

인 애로사항(귀농인 고충상담) 전원생활의 이해,

귀농 전략 등

도시민 도·농교류

지원사업

․3개 사업(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FTA대응 소

비자초청행사비, FTA대응도·농교류지원사업)

․도시민초청농작업및농업가공체험활동등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배포

․귀농·귀촌 준비, 농촌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 안

내 등

귀농 성공사례집 발간 ․귀농 성공사례 및 체험 등 소개

귀농 정착

지원 사업

귀농인 소득지원사업

(2010～2012년)

․40가구, 560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귀농한지 3년 이내 59세 이하(20백만 원이내)

10. 경북 상주시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

(조례)

귀농인: 상주시외의다른지역에1년이상거주한자중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이

시의농촌지역에함께이주하여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귀촌인: 상주시외의다른지역에1년이상거주한자중가족이시의농촌지역에함께

이주하여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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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10～2012년)

․30가구, 150백만 원/시비 100%

․귀농한지 3년 이내 59세 이하(5백만 원 이내)

귀농정착지원사업

(2008～2012년)

․67 농가, 267백만 원

․귀농한지 3년 이내자 중 59세 이하(5백만 원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귀농 인턴지원사업

(2009～2012년)

․70명, 250백만 원/도비 21%+시군비 49%+자부

담 30%

․귀농인 6개월 농업실무연수(월 12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

․신축 2개소, 개축 4개소, 160백만 원

․귀농희망자 임시거주 및 상담소 역할

귀농인 실습비 지원
․귀농인 10개월 월급 받으면서 경영노하우 연수

․월 12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귀농인 기술교육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교육 개설

․교육과정: 품목별 영농교육 및 정보화 교육

․귀농 기본교육 이수자 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

교육 알선

지역별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모서득수지구, 57호(2013～2015년)

․사벌묵하지구, 36호(2013～2015년)

․화북중벌지구, 32호(2013～2015년) 계획

지역지도자-귀농인-

공무원 멘토링

․3인 1조(지역지도자-귀농인-공무원)

․휴경지 및 빈집(주택) 정보제공, 주민들과 화합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귀농인 지원사업 및 교

육 프로그램 소개

농업창업지원

․대상: 2007.1.1 이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동안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사업비: 1세대당 2억 원 이내(연리 3%, 5년 거

치 10년 상환)

․지원내역: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등

농가주택 구입지원

․대상: 2007.1.1 이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사업비: 1세대당 4천만원 이내(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내역: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토목 및 건축설계

수수료 감면

․감면대상자: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자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설계비: 고시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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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설계비 150만 원→100만 원 이하)

․건축신고설계비: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신

고 대상 건축물(기준설계비의 50% 감면,

건당 기준설계비 150만 원→75만 원)

귀농영농지원

(2012～)

․40 농가, 200백만 원

․귀농한 지 3년 이내자 중 59세 이하

(5백만 원 이내)/ 시비 80%, 자부담 20%

선도농가 실습비

지원(2012～)

․5명, 60백만원/국비 35%+도비4.5%+시비 10.5%+

자부담 50%

․귀농인 10개월 농업실무연수(월 120만 원)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지원

(2012～)

․지원대상: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5～19가구의 소규모 공동체 거주지를 상주시에

조성하여 상주시로 거주지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단체)

․지원내용: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전기통신 시설 설치, 기타 공공성이

있는 사업 등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프로그램

지원(2012～)

․지원대상: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

․지원내용: 전통적인 집들이 행사비 지원

(1가구 50만 원)

사후관리

귀농·귀촌인 워크숍 ․귀농·귀촌인 간 생활 및 영농정보 교류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피드백

․귀농·귀촌 실태 조사(지원사업 평가, 정부 만족

도, 애로사항, 성과분석)

․귀농인자체모임활성화지원(귀농인사랑방운영)

․귀농·귀촌 모니터링 활용(귀농 민원 해결)

향후 추진

계획

재능뱅크 설치·운영

․귀농 전 직업을 분석하여 사회적 기업형태 모델

발굴·보급

․시청, 법인 등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현황 게시

귀농 후견인 클럽

결성

․성공 귀농·귀촌인, 지자체 담당자, 지역 오피니

언 리더 등으로 자발적 후견인 클럽 결성

․예비 또는 초보 귀농·귀촌인 간 1:1 맞춤형 후

견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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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의견

○ 귀농 결심과정에서 작목, 지역선택, 멘토가 기초가 되어야 함. 현장 중심 

귀농교육 필요

○ 지방농정에서는 귀농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특

성을 가진 귀농·귀촌자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개발 되어야 함.

○ 젊은 선도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생산적 귀농자’ 유치 필요

○ 금전적 유인책보다 정착에 도움될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필요 

○ 귀농인은 집단으로 귀농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유입되어야 함.

○ 지역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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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2008.12.22)

․시행령 2009.3.31 제정

전담부서 및

행정지원 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귀농·귀

촌,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귀촌인

교육지원 체계

[귀농 전]

․전원생활학교 운영: 귀농·귀촌 기초반, 2박3일,

연간 8회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 체험마을을 통해 지

원, 2만 원/1인

[귀농 후]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 작목재배기술 교육, 연

간 1회, 50시간

․초보농부 현장교육: 작목별 20명 내외 현장교육,

수시운영

․농민사관학교: 작목별 심화교육, 연간 운영(주 2회)

․기타 취미교실, 여성부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

민간조직

․봉화군 귀농협의회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운영예산 지원

없음),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활

성화를 위한 참여 유도, 공익사업 수행 시 보조

금 지원(귀농사례 공모 등), 귀농전문교육 수료

기수별 모임(농정 정보 제공 및 정보교류), 전원

생활학교 수료 기수별 모임(연 1회 심화교육 및

정보제공)

11. 경북 봉화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정착인(귀농인)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봉화군이외의지역에서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이함께군으로전입하여
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 봉화군이외의지역에서퇴직연금을받고있거나직업활동을그만둔후지난
1년간전임으로고용되고있지않은상태에서군내에주소를두고실제거주
하면서귀농전환신고를하고농업에종사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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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DB구축 등

․귀농전문 홈페이지 ‘봉화로의 귀농’ 운영

․귀농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 귀농교육 수료자

등 정보교류

․귀농 DB 운영: 예비귀농인 및 귀농정착인 관리

․귀농관련 교육 수료 현황 관리 - 수시 정보 제공

․귀농 정착지원 사업 지원 내용 관리

․귀농인 특기사항 등 이력 관리

도시민

유치홍보

사업

매스컴 활동 ․귀농·귀촌 페스티벌, 언론 보도자료, 인터뷰 대응

도시민 유치활동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지원, 타 기관 귀농교육

수강생 시책 설명,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

인의 집 운영 등

귀농

정착지원

사업

영농, 생활,

일자리 지원

․정착지원 보조, 농기계 임대, 귀농 창업자금 융

자(농식품부), 이사비용, 빈집 수리비, 정착 장려

금, 귀농간사, 사무장, 농공단지, 화훼·양계단지

등 일자리 정보 제공

현지 적응지원

귀농인 간사제(멘토), 귀농인턴 지원, 스터디그룹

참여 유도, 행사에서 귀농인을 위한 농산물직판장

운영, 작목반 가입 홍보 및 안내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애로 대응

귀농·귀촌 현황 및 정착실태 조사(연 2회), 군수님

과 분기별 귀농협의회 간담회, 정기적 설문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향후 추진

계획

․권역마을(농촌개발사업), 체험휴양마을 등과 연계한 귀농·귀촌 활

성화 시책 적극 발굴·추진

․개인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시책사업 기획 중

- 집수리 봉사단, 농업인 예술단, 농촌학생 방과후 학습 등

․체재형 체험·교육농장 조성사업 구상 중(귀농 전에 1년 간 주택과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며 귀농준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면담자 의견

○ 귀농인 대상 사업비 지원은 지역민 불만요인임. 일반 농업인으로서 지원

과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전문 교육기관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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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제정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2008. 8. 13)

함양군 귀농인 지원 센터

운영

․개소일: 2011. 5. 6

․면적: 40㎡

․운영 인원: 2명(전문컨설팅 2명)

민간조직
․함양군 귀농인 연합회

․2011. 3. 회원 수 224명

귀농

정착지원

사업

농촌정착 사업 ․세대당 500만 원

빈집수리비 ․세대당 300만 원

집들이 사업 ․세대당 50만 원

읍면별 귀농인 교육 실시 ․1회 300명

사후관리
함양 네트워크와 귀농인

세대 지원
․분기별 1명 30만 원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자: 함양군외에서영농에종사하지아니하며1년이상거주한자중농업
경영을목적으로함양군관할지역내에이주하여주민등록전입신고를하고
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자
* 귀농자의자격: 귀농당시연령이 60세이하로귀농후 6개월이상농업에
종사하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12. 경남 함양군

□ 지원사업

□ 면담자 의견

○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기존 주민과의 문제 있음.

○ 농촌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 직접 자금지원보다 소득화 가능한 프로젝트 제공이 필요



부록 2164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요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조례 제정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2011. 7. 6 제정

귀농육성담당 부서
신설

․2011. 1. 3 신설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상담직원

민간조직 ․거창귀농연합회

도시민
유치홍보
사업

거창귀농 ‘산천수 카페’
운영

․카페: 2010. 6. 19(싸이월드) → 2011. 3.
13(네이버로 이전)
․회원 수 2,430명/일 검색 인원 1,500명
․주요내용: 작목별 모임, 산천수 기자단,
귀농 선배와 멘토 지원, 부동산 정보
제공, 거창귀농방송국 운영
․연합회 활성화 및 재능기부로 거창귀농
홍보

예비귀농인 무료
체험농장 운영,
귀농투어

․단기체류형 귀농인의 집 이용

귀농
정착지원
사업

영농정착금 지원
․1세대 500만 원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

농가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세대당 5백만 원

단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운영

․구 보건진료소 활용

맞춤형 귀농 ‘행복한
마을’ 조성

․목표: 12개소(읍면별 1개소)
․일정기간 무료 제공, 안정적인 귀농 정착
지원

13. 경남 거창군

□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정의(조례)

귀농인: 전입일을기준으로3년이상군외의지역에주민등록을두고있다가농

업경영을목적으로군에주민등록전입을하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거

나종사하려는사람

귀농세대: 세대주가농지원부에등재된만20세이상만60세이하의귀농인으로

서2명이상의세대구성원이한꺼번에전입(1명전입후6개월이내에1명이상이

세대편입한경우포함)하여지원사업해당연도1월 1일을기준으로5년이경과되

지아니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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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는 농부마을로 테마가 있는 마을
육성
․로컬푸드 마케팅 연계 노인세대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멘토 지원
․농업경영인회 전업농과 자매결연으로
무료 멘토링

향후
추진계획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으로 귀농지원센터, 인턴제, 귀농교육 추진

□ 특징 및 면담자 의견

○ 신규 귀농자가 집단을 이루고 사는 마을은 별로 없음. 문화·예술 측면을 

가미한 맞춤형 마을을 추진

○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연계 및 교류 강화로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음.



부록 3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표

1. 귀하께서 일하고 있는 지역에는 현재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민간 부

문의 공식적인 단체(예: △△군 귀농인 협의회 등)가 있습니까?

①있다( ) ② 없다( )

[1.1.~1.4.까지의 문항은 앞의 1번 문항에서 ‘①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1.1. 그 단체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_________년  ____월

1.2. 다음 보기에서 그 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도시민을상대로하는귀농귀촌관련교육프로그램실행( )

②지역에이주한귀농인또는귀촌인에대한멘토링( )

③귀농귀촌의향을갖고방문하거나전화한도시민에대한기초적안내및상담( )

④귀농귀촌을준비하거나이주한도시민에대한주택및토지관련상담또는알선( )

1.3.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우리지자체는귀농귀촌관련민간단체가관련된보조금정책사업일부또는전부

를맡겨실행하고있다( )

②우리지자체는귀농귀촌관련민간단체의경상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

③우리지자체는귀농귀촌관련민간단체에사무실등의시설을지원하고있다( )

④우리지자체는귀농귀촌관련민간단체를동등한파트너로생각하고귀농귀촌과

관련된문제를함께의논하고계획을수립하는등협력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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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음의 주장에 …
매우
동의한
다

어느 
정도
동의한
다

잘
모르겠
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한
다

3.1. 지자체는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도록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여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지역에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인들이 임시로 
체류하며 준비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귀농 귀촌인이 항구적으로 머무를 주택 등을 
확보하기 쉽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귀농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생계에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귀농 귀촌인이 지역사회의 토박이 주민들과 
잘 어울려 지역에 동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귀농 귀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①있다( ) ② 없다( )

[앞의 2번 문항에서 ‘①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2.1.번 문항에 답변해 주세요]

2.1. 귀하께서 일하는 지자체의 귀농 귀촌 관련 조례는 얼마나 잘 실행되고 성

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효과적이다( ) ②조금효과적이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효과적이지않다( ) ⑤전혀효과적이지않다( )

3. 다음은 귀농 귀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되는 과

제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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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 농촌 인구를 늘려 마을(지역사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2. 농어업 후계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3.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등에 종사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4. 문화여가 생활, 복지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5. 농촌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6.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7.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과 문화가 농촌 
지역에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귀농 귀촌이 현재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매우큰도움이된다( ) ②도움이되는편이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 ⑤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

5. 귀하께서는 귀농 귀촌이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부록 3 169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땅값 상승,

임차지를 둘러싼 경합 등 지역의 토박이 
주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와서 농촌 마을 등 
지역사회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3. 귀농귀촌인이 농촌 토박이 주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4. 귀농귀촌은 농촌 마을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의 모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전문적 농어업경영을 꿈꾸는 젊은 농어업인력 ① ② ③ ④ ⑤

7.2. 농수산물 가공판매 등 농업 관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할 인력

① ② ③ ④ ⑤

7.3. 농어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 창업을 
꿈꾸는 젊은 경영인

① ② ③ ④ ⑤

7.4. 문화예술 계통의 전문인 ① ② ③ ④ ⑤

7.5. 교육, 의료, 복지 계통의 전문인 ① ② ③ ④ ⑤

7.6.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

① ② ③ ④ ⑤

7.7. 퇴직 후 노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6. 귀농 귀촌으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에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귀농 귀촌인은 어떤 사람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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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패의 이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① ② ③ ④ ⑤

8.2. 자금 부족 ① ② ③ ④ ⑤

8.3. 문화의료교육 등 생활여건 문제 ① ② ③ ④ ⑤

8.4. 농지 등 농업소득원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5.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6. 마을 주민과의 불화 ① ② ③ ④ ⑤

8.7. 정부의 정책 부실 ① ② ③ ④ ⑤

8.8.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평가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9.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 귀촌 홍보 ① ② ③ ④ ⑤

9.2. 귀농·귀촌 희망자 및 실행자를 대상으로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9.3. 중앙 단위의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9.4. 중앙 단위의 농업 외 분야 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9.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9.6. 종합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 보기에 귀농 귀촌하였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현재 중앙정부의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을 부문별로 평가한다면 만족도는 어떠합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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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0.1. 귀농 귀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조직 체계 ① ② ③ ④ ⑤

10.2. 귀농 귀촌 관련 상담 및 안내 ① ② ③ ④ ⑤

10.3. 귀농 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10.4. 귀농 귀촌인 대상 주거 관련 사업 ① ② ③ ④ ⑤

10.5. 귀농 귀촌인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 관리 ① ② ③ ④ ⑤

10.6. 귀농 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10.7. 종합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농어업 분야 일자리 비농어업 분야 일자리

1)

2)

3)

* 수도작, 밭농업, 시설원예, 과수, 특작,

축산, 어업 등

1)

2)

3)

 * 구체적인 직업이나 직종을 명시

10. 현재 귀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귀촌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부문별

로 평가한다면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1. 귀하의 지역에서 귀농 귀촌인이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자리를 우선순

위대로 적어주십시오.

12. 귀하는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이 토박이 주민

에 대한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 주십

시오.

①귀농 귀촌인에대한정책지원은적절한수준이다( )

② 귀농 귀촌인에게만정책이편중되게지원되고있다( )

③ 귀농 귀촌인에대한정책지원이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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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계처리를 위한 항목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부서 등

을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시 도    ______________시 군  

(부서)__________________

연령 _____세, 성별 (남, 여)

※ 귀농 귀촌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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